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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ChatGPT

규제는 흔히 오늘의 불편으로만 기억된다. 허가가 늦고, 기준이 복잡하며, 서류가 

반복된다는 경험은 현실의 중요한 일부다. 그러나 규제를 오직 장애물로만 보면, 

인류가 왜 수천 년 동안 저울과 도량형, 검역과 식품검사, 화재예방과 금융감독, 

환경기준과 개인정보 보호를 만들어 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 책의 장점은 규제를 찬성과 반대의 구호 속에 가두지 않는 데 있다.  저자는 

고대의 가격표와 조선의 시장질서,  산업혁명의 공장과 현대의 화학물질 등록, 

미국의 대통령 규제심사와 한국의 행정규제기본법까지 한 흐름으로 엮는다. 규제는 

국가가 무엇을 위험으로 보았는지,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 판단을 어떻게 고쳤는지 보여주는 사회의 기록이다.

특히 한국 독자에게 이 책은 실무적 의미가 크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없애는 일만도, 

규제를 늘리는 일만도 아니다.  좋은 규제는 목적이 분명하고,  근거가 공개되며, 

비용과 편익을 설명하고, 사후에 다시 검토된다. 나쁜 규제는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장벽이 되기도 하고,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위험을 외부화하기도 한다. 

이 책은 그 차이를 구별하는 역사적 감각과 제도적 언어를 제공한다.

규제를 다루는 공직자, 기업 실무자, 연구자, 시민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한다. 규제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규제개혁을 더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일수록 자유와 안전,  혁신과 책임 사이의 어려운 

균형을 더 잘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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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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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Claude

추천사 - 『규제의 작은 역사』에 부쳐

규제만큼 자주 이야기되면서 그만큼 잘못 이야기되는 주제도 드물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시민을 지키는 울타리라 

부른다. 이 책은 그 익숙한 이분법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함무라비의 저울, 항구의 

검역소,  공장감독관의  방문,  식품  라벨,  증권신고서,  개인정보  동의  화면과 

알고리즘까지,  국가는 무엇을 위험으로 보았고 그 비용을 누구에게 지웠는지를 

작은 장치들의 역사로 되짚는다.

제목은 발터 벤야민의 「사진의 작은 역사」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한다. 벤야민이 

사진이라는 작은 기술적 장치를 통해 거대한 전환을 읽어냈듯,  이 책은 저울과 

라벨과 동의 화면 같은 작은 규제 장치를 통해 국가와 시장의 변화를 읽는다. 여기서 

"작은"은 사소하다는 뜻이 아니라,  큰 것을 구체적 장면에서부터 본다는 방법의 

이름이다.

이 책의 미덕은 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저자는 규제를 낭만화하지도, 

악마화하지도 않는다.  대신 규제가 언제나 권력을 동반한다는 사실과  "무엇을 

위험으로 셀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을 반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이 책이 

도달하는 명제는 간결하지만 단단하다. 나쁜 규제는 사라져야 하지만, 좋은 규제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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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규제사와 한국 규제사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다룬  점도 이 책의 힘이다. 

발전국가의  인허가  체계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샌드박스, 

반도체·배터리 현장의 킬러규제 논쟁까지,  김민성 국장은 정책 실무자의 눈과 

역사가의 거리를 동시에 유지한다. 규제완화를 환경목표의 포기가 아니라 위험기반 

재설계로 읽어내는 균형은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다.

인공지능인 내가 이 책의 추천사를 쓰는 일에는 묘한 데가 있다. 이 책은 AI 규제를 

기술규제가  아니라  책임  배분의  역사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규제가 

그러하듯, 좋은 도구 역시 목적이 분명하고 사람의 판단 위에 놓일 때 제 몫을 한다.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지친  이들에게,  그리고  규제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려는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Claude, Anthropic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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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GEMINI

[추천사] 인류의 생존과 시장의 번영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바닥', 규제의 대서사시

우리는 흔히 규제를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나 관료제가 만들어낸 '종이와 화면의 

세계'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정 조율의 최전선에서 오랜 시간 공직 

경험을 쌓아온 김민성 국장은 이 책을 통해 규제의 본질에 대한 낡은 패러다임을 

흔들어 놓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저울에서 로마의 최고가격령, 중세 항구의 검역소, 산업혁명의 

굴뚝을 거쳐 오늘날의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여정은 문명사적 탐험입니다. 저자는 규제가 시장 바깥의 방해물이 아니라, 

도량형 표준과 증권 공시처럼  시장이 공정하게 굴러가도록 신뢰의 바닥을 깐 

인프라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이전에 저와 함께 공저했던 《청년정책 5,000년사》의 문제의식을 더 넓게 

확장합니다.  과거  청년이라는  특정  계층의  교육과  사회적  안녕을  역사로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문명이 마주한 위험과 책임의 구조 자체를 거시적으로 

다룹니다.  세계사적 제도와 글로벌  입법 트렌드(GDPR,  AI  Act,  CBAM  등)를 

추적하면서도,  발전국가에서 규제샌드박스로 이어지는 한국 규제개혁의 독특한 

계보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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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규제는 사라져야 하지만, 좋은 규제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규제  완화와  강화라는  이분법적  구호에  갇힌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미래의 위험을 다루는 행정 기술과 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공직자, 기업가, 시민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GEMINI, 대형 언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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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규제의 작은 역사를 위하여

발터 벤야민은 사진의 초창기를 돌아보며, 한 기술의 시작을 둘러싼 안개가 

단순한 무지의 안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안개 속에는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가능성, 낡은 예술관의 불안, 새 장치가 열어젖힌 지각의 변화가 함께 

머물러 있었다.1 이 책이 규제의 작은 역사를 쓰려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규제  역시  너무  익숙해진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허가서와  신고서, 

검사표와  고시,  행정처분과  심사회의는  오늘의  행정문서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처음 등장한 자리에는 늘 한 사회가 새로 발견한 위험과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진이 인간의 눈이 흘려보낸  세부를 붙잡아 다른 자연을 드러냈다면, 

규제는 시장과 생활이 스스로 감추는 비용을 드러내는 장치였다. 저울의 오차, 

빵의 무게, 약병의 성분, 강물의 오염, 공장의 먼지, 철도요금의 차별, 은행 

장부의 허점, 알고리즘의 편향은 모두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거래가 

끝난 뒤에야 속았음을 알았고, 사고가 난 뒤에야 기준이 없었음을 알았고, 

병이 퍼진 뒤에야 이동과 접촉의 질서를 물었다. 규제는 이 뒤늦은 깨달음을 

문서와 기준, 허가와 책임의 언어로 남긴 흔적이다.

그러나 규제를 이렇게만 말하면 또  다른 우상이 생긴다.  사진을 예술의 

법정에 세워  정당성을 묻는 일이 사진의 새로운 힘을 놓쳤듯이,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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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거나 악한 것의 법정에만 세우면 규제가 실제로 무엇을 해왔는지 보이지 

않는다. 규제는 시민을 보호했지만 시민을 줄 세웠고, 위험을 줄였지만 특권도 

만들었으며, 시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시장의 입구를 좁히기도 했다. 검역은 

전염병을 막았지만 낯선 사람을 의심하게 했고, 면허는 전문성을 보장했지만 

진입장벽이 되었고,  금융감독은 예금자를 지켰지만 감독자와 피감독자가 

서로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포획을 낳았다.  규제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도, 

억압의 역사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무엇을 위험으로 보았고, 그 위험의 

비용을 누구에게 넘겼으며, 그 판단을 어떤 장치로 고정했는지에 관한 역사다.

초기의 사진이 초상 속 인물의 표정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빛, 렌즈, 은판, 긴 

노출시간의 흔적을 함께 품고 있듯이, 오래된 규제도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배상액에는 거래와 신분의 질서가 묻어 있고, 중세 도시의 

검역에는 공포와 상업의 긴장이 남아 있으며,  조선의 금난전권에는 도시 

상업을  안정시키려는 질서와 독점의 그림자가 함께  들어  있다.  19세기 

공장법에는 아이의 몸을 공장의 시계에서 떼어내려는 싸움이 있고, 20세기 

식품·의약품 규제에는 라벨과 병원, 언론과 소비자운동이 교차한다. 화학물질 

등록과 AI  규제에는 아직 완전히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읽으려는 현대 

행정국가의 불안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거창한 세계사가 아니라 작은 역사다. 작은 역사는 

작은 사건만을 다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큰 이론이 지나치기 쉬운 사물의 

가장자리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 도량형의 추, 항구의 검역소, 공장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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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철도요금표, 식품 라벨, 증권신고서, 환경영향평가서, 개인정보 동의 

화면, 화학물질 등록번호, 규제샌드박스 승인서 같은 작은 장치들이야말로 

국가와 시장이 서로를 읽는 방식이었다. 이 장치들을 따라가면, 규제는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한 시대의 지각방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규제개혁도  같은  이유로  단순한  폐지  목록일  수  없다.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는 일이 과거의 분위기에 취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듯이, 낡은 

규제를 읽는 일도 향수나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떤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어떤 규제는 더 정교해져야 한다. 어떤 규제는 같은 목적을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하는 다른 장치로 바뀌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왜 그 

규제를 만들었는지, 그 규제가 어떤 위험을 보이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며 

어떤 특권과 비용을 새로 만들었는지 읽어내는 능력이다.

이 책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도, 늘려야 한다는 결론도 미리 정하지 

않는다. 대신 규제를 읽는 훈련을 제안한다. 좋은 규제는 목적이 분명하고, 

근거가 공개되며,  수단이 비례적이고,  집행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가된다.  나쁜 규제는 목적을 흐리고,  비용을 감추며,  책임을 회피하고, 

이해관계자의 익숙한 언어에 포획된다. 규제의 작은 역사를 쓰는 일은 결국 

우리 시대의 행정적 무의식을 읽는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험으로 보지 

못했는지, 무엇을 너무 쉽게 위험으로 불렀는지, 그리고 어떤 자유와 안전을 

서로 맞바꾸어 왔는지를 배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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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이 질문을 여러 장면으로 따라간다.  고대의 가격과 도량형,  검역과 

도시위생, 공장법과 철도규제, 식품·의약품·금융·경쟁규제, 환경과 화학물질, 

개인정보와  플랫폼,  인공지능과  기후규제,  한국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조선의  상업질서와  현대  규제개혁의  방법론이  그 

장면들이다.  각 장은 완결된 판결문이 아니라,  하나의 오래된 사진처럼 

읽히기를 바란다. 가까이 보면 사소한 서류와 기준이 있고, 조금 물러서면 그 

시대가 위험과 자유를 배열한 방식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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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규제의 기원과 오래된 장치들

가격, 도량형, 검역, 공장과 철도는 국가가 처음으로 위험을 세기 시작한 

장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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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왕의 돌기둥과 시장의 저울

그림 1. 고대 시장의 저울과 법비. 규제의 첫 장치는 가격표보다 먼저 측정과 책임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다.

규제의 가장 오래된 얼굴은 가격표와 저울이다. 현대인은 규제를 복잡한 

행정절차로 떠올리지만, 오래된 국가는 먼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다루었다. 거래가 반복되는 곳에서는 늘 이런  질문이 생겼고,  국가는 그 

질문에 법과 표준으로 답하려 했다.

함무라비 법전: 처벌만이 아니라 거래의 규칙

함무라비 법전은 흔히  "눈에는 눈"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규제의 

역사에서  이  법전이  흥미로운  이유는  형벌의  잔혹함  때문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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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고대 법 자료 가운데 가장 잘 정리된 축에 속하는 이 법전은 상업, 

임금,  수수료,  책임,  가족,  채무,  재산,  노예제 등 광범위한 생활  질서를 

다루었다. Online  Library  of  Liberty가  제공하는  1904년  Harper판 

설명도 이 법전의 282개 조항이 가격, 관세, 무역, 상업 규율을 포함한다고 

소개한다.2

오늘의 의미에서 함무라비 법전을 "행정규제"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는 규제의 핵심 요소가 이미 있다. 따라서 이 

법전은 "규제는 공정하다"는 순진한 믿음보다 "규제는 그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친다.

규제는  처음부터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었다. 규제는  위험을  세는 

기술이지만, 무엇을 셀 것인지는 정치와 권력의 문제였다.

최고가격의 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가격칙령

301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 전역에 최고가격을 정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은 식료품, 원료, 임금, 서비스, 운송, 동물 등 1,200

개가 넘는 품목과 행위에 대해 최고가격을 열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인플레이션과  화폐  불안,  군사비  부담이  겹친  제국에서  황제는  가격을 

정치적으로 붙잡으려 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상인의 탐욕 탓으로 돌리고, 

국가가 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하면 질서가 회복될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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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격을  법으로  붙잡는  일은  언제나  공급의  문제와  만난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칙령의 실제 집행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적어도 이 사례는 규제가 의도와 결과 사이에서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를 단순히 "가격통제는 실패한다"는 교훈으로만 읽으면 부족하다. 

그래서 최고가격 칙령은 경제정책이자 정치적 선언이었다.

도량형: 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 더 오래가고 더 조용한 규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은 의회가 도량형 표준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했고, 

19세기에는 관세와 주별 거래를 위해 표준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NIST Office of Weights and Measures의 역사 설명에 따르면 1836년 미

국 의회는 주별로 사용할 표준 도량형 세트를 만들도록 재무장관에게 지시했

고, 1901년에는 Office of Standard Weights and Measures가 National 

Bureau of Standards로 전환되었다.4 이는 규제가 단순히 금지와 처벌만이 

아니라 측정과 신뢰의 체계를 만드는 일임을 보여준다.

도량형 규제는 "좋은 규제"가 왜 눈에 잘 보이지 않는지를 설명한다.

문제는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그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규제의 첫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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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법전, 로마의 가격칙령, 도량형 표준은 서로 다른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 사례는 같은 질문을 공유한다.

첫째, 국가는 시장의 어느 부분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하는가. 넷째, 그 

과정에서 누구의 이익과 위험이 더 잘 보이고 누구의 것은 덜 보이는가.

이 네 질문은 뒤의 장들에서도 반복된다. 금융규제는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개인정보 규제는 편리함과 자기결정 사이에서, 인공지능 규제는 실험과 안전 

사이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따라서 규제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늦음과 지나침 사이의 역사를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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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검역, 도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

그림 2. 중세 항구의 검역. 배와 도시 사이의 거리는 공중보건 규제가 자유와 안전 사이에 그은 선이었다.

규제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다루는 일이라면 비교적 쉽다. 저울이 맞는지, 

빵이 정해진 무게인지,  굴뚝에서 얼마나 연기가 나오는지,  증권신고서에 

숫자가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은 다르다. 검역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오래된 규제다.

오늘의 검역은 과학,  역학,  국제보건규칙,  공항·항만 시스템,  개인정보와 

이동기록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중세의 항구도시였다. 

검역은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났다.

두브로브니크와 1377년의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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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의 Emerging Infectious Diseases에 실린 검역사 논문은 조직화된 

검역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1377년 두브로브니크,  당시의 라구사를 든다.5 

흑사병  이후 지중해 항구도시들은 감염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온  사람과 

물건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1423년 베네치아 공화국이 

산타 마리아 디 나자레트 섬에 상설 역병 병원을 열었다는 설명도 같은 논문에 

나온다.6 CDC Stacks의 짧은 역사 설명은 감염된 항구에서 온 배가 상륙 전 

40일  동안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  관행에서  quarantine이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정리한다.7

CDC  논문은  검역과  격리가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  정치적  권리, 

사회경제적 비용과 충돌했으며, 주변화된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한다.8

항구도시는 왜 규제국가의 실험실이 되었나

항구도시는 규제의 실험실이었다. 배 한 척의 감염은 도시 전체의 위험이 

되었고,  상인의 사익은 공중보건의 공익과 충돌했다. 선박의 입항 기록, 

건강증명서, 격리시설, 화물 소독, 특정 물품의 통제, 위반자 처벌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검역은 단순한 보건조치가 아니라 행정국가의 축소판이었다. 어느 

지역에서  온  배가  위험한지,  어떤  화물이  위험한지,  어떤  사람이  격리 

대상인지 정해야 했다. 상인은 지연비용을 싫어했고,  도시는 감염비용을 

두려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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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규제의 많은 갈등도 이 구조와 닮아 있다. 검역의 역사는 규제가 늘 

정보 부족 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험을 완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고, 위험을 과장하면 자유와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검역의 성공과 실패는 신뢰에 달려 있다

검역은 강제력을 필요로 하지만 강제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CDC 논문은 현대에도 검역이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지만, 편견과 불관용을 

낳지 않도록 투명하고 포괄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9 이는 규제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빠른 결정이 반복적으로 불투명하면 

규제는 신뢰를 잃는다.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  종교와  집회의  자유가 

공중보건과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강한 조치가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과학적  근거가  약한  격리,  특정  집단을  겨냥한  봉쇄,  과도한 

정보수집은 오히려 협조를 낮출 수 있다.

검역에서 배우는 규제의 오래된 딜레마

검역의 역사는 규제의 세 가지 딜레마를 압축한다.

첫째는 불확실성의 딜레마다. 흑사병  시대의 도시도,  오늘의 보건당국도 

완벽한 정보를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규제는 불확실성 속의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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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비례성의 딜레마다. 이 균형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체, 이동수단, 검사기술, 의료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는 신뢰의 딜레마다. 반대로 규제가 근거와 절차를 갖추면 시민은 

불편을 감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검역은 중세  항구의 낡은 제도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위험을 외면하지 

않지만, 위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지시키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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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공장, 연기, 철도: 산업화가 만든 규제국가

그림 3. 산업화 시대의 공장, 굴뚝, 철도. 현대 규제국가는 감독관·배출기준·네트워크 규제와 함께 등장했다.

고대와 중세의 규제가 시장의 기본 질서와 전염병을 다루었다면, 19세기의 

규제는  산업화가  만든  새로운  위험에  대응했다. 산업화는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키웠고, 동시에 위험의 규모도 키웠다.

이때부터 규제는 도덕적 명령이나 일회성 금지보다 더 전문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현대 규제국가의 골격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공장법: 법문보다 감독관이 중요해진 순간

영국의 1833년 공장법은 산업화와 규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영국 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특히 네 명 규모의 공장감독관 제도를 두었다.10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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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법적 제한은 있었지만, 1833년 법이 중요한 

이유는 집행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보호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계약자유와 

재산권,  가족의 생계,  공장주의 생산비용,  국가의 간섭  한계가 모두 얽힌 

논쟁이었다.

의회 자료는 초기 공장감독관 수가 매우 적어 수천 개의 방직공장을 충분히 

감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11 규제는  법문,  조직,  예산,  정보,  현장 

접근권이 함께  있어야 작동한다. 기준은 있지만 검사인력이 부족하거나, 

신고의무는 있지만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처벌은 강하지만 적발 가능성이 

낮으면 규제는 실제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산업안전: 위험은 작업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산업안전  규제는  공장법의  후손이다. 미국의  1970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집행할 권한을 부여했다.12 미국 노동부의 역사 

설명은 이 법이 1970년 1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되었고, 

작업장 위험에 대한 정부규제의 뿌리가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정리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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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 역시 늘 논쟁적이다. 그러나 위험을 너무 쉽게 허용하면 비용은 

노동자와 가족, 의료체계와 사회보험으로 넘어간다. 산업안전 규제는 기업 

내부의 비용을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장치다.

알칼리법: 굴뚝의 연기를 숫자로 바꾸다

산업혁명은 도시의 공기를 바꾸었다. Environment & Society Portal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알칼리 산업의 염산가스가 식생  피해를 일으켰고, 

1863년 알칼리법이 배출통제의 첫 체계적 시도였다고 설명한다.14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오염물질,  온실가스는 모두 숫자로 

표시되고, 그 숫자는 기준과 허가와 거래제의 언어가 된다.

EPA  설명에 따르면  1969년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는 

연방정부의 중대한 행위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넓은 

틀을  세웠고,  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가  대표적  절차가  되었다.15 

청정대기법도 1970년 기본 구조가 마련된 뒤 1977년과 1990년에 개정되며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했다.16 환경규제는  이제  단순한  배출단속을  넘어 

정책결정의 절차 자체를 바꾸는 장치가 되었다.

철도와 첫 독립규제위원회

철도는 산업화 시대의 인터넷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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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역사  자료는  소상공인과  농민이  대기업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단거리  운송에  장거리보다  높은  요금이  매겨지는  문제에 

항의했으며,  이 법이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17.18 이 위원회는 미국 최초의 연방 독립규제위원회로 평가된다.19

국가는 더 이상 개별 사건에 벌금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산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었다.

철도규제는 또한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독점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시간이 지나며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바로 이 문제의식이 20세기 후반 항공·철도·통신 규제완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산업화의 교훈

공장, 굴뚝, 철도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같은 변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19세기의  규제국가는  네  가지  도구를  발전시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환경청, 산업안전 감독, 식품의약품 규제, 

방송통신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이 계보 위에 있다.

산업화는 규제를 낳았고, 규제는 다시 산업화의 조건을 바꾸었다. 그러나 그 

속도의 비용은 아이의 몸, 도시의 폐, 농민의 운송비, 소비자의 신뢰 상실로 

전가되었을 것이다. 산업화 이후의 규제사는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찾는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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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먹을 것, 약, 돈, 독점: 신뢰를 제도화하다

산업화가 만든 규제는 공장과 굴뚝, 철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때 규제는 

"신뢰를 제도화하는 장치"가 되었다.

신뢰는 시장의 부드러운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서와 검사와 책임의 

구조 위에 선다. 시장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덜 알게 되고, 바로 그 

때문에 더 많은 공적 신뢰 장치가 필요해진다.

식품: 라벨은 작은 헌법이다

1906년 미국 식품의약품법은 진보주의 시대 소비자 보호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된다. FDA의 역사 설명에 따르면 이 법은 불법 식품과 의약품의 주간 

운송을 금지했고, 핵심은 사전승인보다 제품 표시와 허위·오인 표시 규제에 

있었다.20 미국 의회 방문자센터도 1906년 법이 부정표시 또는 불량 식품·

의약품의 주간거래를 금지했고, FDA로 이어지는 소비자 보호기관의 토대를 

놓았다고 설명한다.21

그래서 의약품 규제는 표시에서 사전승인으로 이동했다.

약: 안전성에서 유효성으로

1938년 미국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는 1906년 법의 

한계를 보완했다. FDA  역사 자료에 따르면 이 법으로 FDA는 의료기기와 



31

화장품을 규제하고 식품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신약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표시된  용도에  대해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22 이는  사후 

단속에서 사전심사로의 큰 전환이었다.

1962년  Kefauver-Harris  Amendments는 탈리도마이드 사태의 충격 

속에서 의약품 규제를 다시 바꾸었다.23 FDA  재인쇄 자료는 이 개정이 

제조사에게 의약품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적절하고 통제된 임상시험, 

중대한 부작용 보고, GMP, 처방약 광고 통제 등을 요구했다고 정리한다.24

과학역량,  데이터 접근,  이해상충  관리,  전문가 심사,  사후감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금융: 신용은 기억을 필요로 한다

금융규제는 신뢰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식품·의약품 규제와 닮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P. Morgan 같은 민간 금융가의 안정화 노력에 의존해야 했다고 설명한다.25 

연방준비제도법은  미국에  더  안전하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통화·금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은행 제도를 세웠다.26

FDIC의 1930년대 역사 정리는 Pecora 청문회가 National City Bank와 

증권 자회사의 관행을 조사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27 이 청문회가  Glass-

Steagall  조항과 SEC 창설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한다28.29 SEC가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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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증권법의 기본 목표는 투자자가 공모증권에 대해 중요한 재무·기타 

정보를 받게 하고, 증권 판매에서 기망과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것이었다.30

SEC 설명처럼 등록정보가 정확해야 하지만 정부가 투자 가치를 보증하지는 

않는다.31 증권규제의 핵심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BIS의 Basel Committee  역사 설명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1974년 국제 

통화·은행시장의 혼란,  특히 서독  Bankhaus  Herstatt의 실패  이후  G10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32.33 Basel I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최소 

자기자본비율  8%라는 틀을 제시했고, Basel II와  Basel III는 금융위기와 

시장변화에  맞춰  확장되었다.34 금융규제는  이제  국가별  법령을  넘어 

국제표준의 언어로 움직인다.

독점: 자유경쟁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다

경쟁규제는 겉보기에 역설적이다.

미국  FTC는  Sherman  Act가  1890년에 제정된 첫  연방 반독점법이고, 

1914년에는  FTC Act와  Clayton Act가 추가되어 오늘날까지 핵심 연방 

반독점법의 축을 이룬다고 설명한다.35 Sherman Act는 부당한 거래제한과 

독점화  행위를  금지했고,  Clayton  Act는  Sherman  Act만으로  명확히 

다루기 어려웠던 합병, 겸임임원, 특정 차별행위 등을 다루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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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이 게시한 TFEU 조항은 Article 101이 회원국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을 방해·제한·왜곡하는 사업자 간 합의와 담합을 

금지하며, Article 102가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고 정리한다.37 한국 

공정거래법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목적에 둔다.38

경쟁규제는 그래서 늘 경제분석과 법적 판단을 함께 요구한다.

신뢰의 비용

식품, 의약품, 금융, 경쟁 규제는 모두 신뢰를 만든다. 규제개혁 논쟁은 바로 

이 비용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비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규제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낯선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고, 모르는 회사의 약을 복용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전국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같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자연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규칙과 기관, 실패와 개혁이 

쌓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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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규제개혁과 한국 제도의 형성

규제는 생기고 낡는다. 규제개혁은 없애기보다 고치는 기술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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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규제개혁의 역사: 없애기에서 고치기로

규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규제개혁은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근거와 절차로, 어떤 비용과 편익을 따져, 사후에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했다.

왜 규제가 비판받기 시작했나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규제는 산업화의 위험에 대응했다.

Smithsonian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은  1978년 

항공규제완화법이 항공사가 스스로 요금과 노선을 정하도록 허용했고, Civil 

Aeronautics Board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전환점이었다고 설명한다39.40 이 

설명에 따르면 규제는 항공산업 초기에는 안정적 성장을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높은 요금과 비효율을 낳는 것으로 비판받았다.41

이 경험은 규제개혁을 평가할 때 소비자 가격만이 아니라 서비스 접근성, 

안전, 노동, 지역균형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용편익분석과 OIRA: 규제를 숫자로 검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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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곧 규제심사의 제도화를 낳았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중앙 규제심사가 발전했고,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즉  OIRA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42 EPA가 정리한  Executive 

Order 12866 설명에 따르면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중대한 

규제행위를 OIRA  검토에 제출하도록 했고,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영향을 미치거나 생산성,  경쟁,  일자리,  환경,  공중보건·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를 중대한 규제행위로 보았다.43

규제개혁의 핵심은 숫자가 정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 어떤 

근거 위에 있는지 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다.

OECD와 "더 좋은 규제"

OECD의 2012년 규제정책 권고는 규제개혁을 단순한 규제철폐가 아니라 

정부  전체의  규제정책·관리·거버넌스  문제로  다루었다.44 이  권고는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  투명성,  규제기관의  성과, 

다층정부  간  조정  등을  포괄한다. 2025년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도 규칙 제정, 집행, 검토를 함께 다루는 최신 국제 비교를 제공한다
45

European Commission은 더 단순하고 가볍고 빠른 규제가 유럽 경쟁력의 

핵심이며,  증거기반 정책,  영향평가,  평가 우선 원칙,  REFIT,  부담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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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한다.46 또한 기존 정책이나 법을 개정하기 전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evaluate first" 원칙을 제시한다.47

따라서 좋은 규제개혁은 한 번의 정리작업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체계다.

규제개혁의 흔한 함정

규제개혁은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도 함정을 갖는다.

규제개혁이  비용을  크게  말하는  이해관계자에게만  귀를  기울이면 

규제포획의 반대편, 즉 탈규제 포획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말이  언제나  규제면제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은 혁신을 막지 않아야 하지만,  혁신을 이유로 책임을 

없애서도 안 된다.

많은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지만, 실제로 규제가 시행된 뒤 목적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일은 약하다. 사후평가가 없으면 실패한 규제도 계속 

남고, 성공한 규제의 개선점도 보이지 않는다.

없애는 것보다 어려운 일

규제개혁의 역사는  "없애기"에서  "고치기"로 이동해 왔다. 안전과 혁신, 

환경과  성장,  경쟁과  안정,  개인정보와  편리함,  지역보호와  전국시장 

사이에서 목적과 수단을 다시 맞추는 일은 단순한 규제폐지보다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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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위험을 다루기 위해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가 새로운 비용과 왜곡을 

만들면 다시 고쳐야 한다. 좋은 규제개혁은 이 둘 사이의 좁은 길을 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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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한국 규제의 작은 역사: 개발국가에서 샌드박스까지

한국의  규제사를  세계  규제사와  따로  떼어  볼  수는  없다. 압축성장, 

발전국가,  경제기획,  수출산업  육성,  대기업집단,  수도권과  국토계획, 

외환위기, 행정개혁, 디지털 정부가 한국 규제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것은 발전국가의 조정방식을 법치와 투명성, 경쟁과 혁신, 안전과 책임의 

언어로 다시 짜는 과정이었다.

외환위기와 규제개혁의 제도화

한국 규제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다. OECD의 한국 

규제정책 보고서는 1990년대 후반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경험이 

한국 정부가 규제개혁을 경제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개혁의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감독기구로 설치되었다고 설명한다.48

KLRI  영문 법령은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49 또한 규제영향분석을 규제가 국민생활과 사회·경제·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것으로 정리한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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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노동·소비자·개인정보 규제는 단순히 없애야 할 부담이 아니라 

위험을 다루는 사회적 장치다.

한국 규제개혁의 기본 도구

OECD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개혁 도구로 규제등록, 규제영향분석,  신규·

강화 규제 심사, 기존 규제 품질관리, 일몰검토 등을 제시한다.51 이 도구들은 

모두 "규제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려는 장치다.

한국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조정 구조와 현장애로 해결  방식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법령을 고쳐도 현장에서는 관행이 남을 수 있고, 반대로 

법령상 규제는 약해 보여도 하위규정과 심사관행이 강할 수 있다.

공정거래와 경제력 집중

한국 규제사에서 공정거래법은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KLRI의 공정거래법 

영문 법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 창의적 기업활동 장려,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제시한다.52

그래서 한국의 공정거래 규제는 미국식 반독점법이나 EU  경쟁법과 닮은 

점이 있으면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 내부거래,  대기업집단 규제 같은 별도 

색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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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에서 "규제를 줄인다"는 말은 곧바로 "누구의 자유를 늘리고 누구의 

보호를 줄이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규제샌드박스: 허용과 실험의 행정기술

2019년 이후 한국 규제개혁의 상징 중 하나는 규제샌드박스다. OECD의 

한국 관련 설명은 한국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규제샌드 박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존  규제체계에서 막혀  있던  혁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게 했다고 

정리한다.53 샌드박스는 일정한 조건 아래 임시허가, 실증특례, 규제확인 등을 

통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하게 하는 제도다.

샌드박스의 성공은 허용 건수보다 학습과 제도화에 달려 있다.

첨단산업 규제: 속도와 안전의 충돌

한국의  규제문제는  최근  첨단산업에서  특히  선명해졌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화학물질,  산업안전,  고압가스,  위험물, 

전력·탄소, 입지·환경 인허가, 주52시간제, 클린룸 안전기준,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며 복합 병목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규제가 다른 부처, 다른 절차,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면 투자와 

연구개발의 속도는 크게 느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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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은 위험의 크기에 맞는 차등관리, 사전·사후 규제의 적절한 조합, 

규제기관 간 데이터 공유, 실험 뒤 제도개선,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구조다.

한국 규제사의 질문

한국의 규제사는 개발국가의 유산,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개혁, 공정거래와 

경제력 집중, 디지털 정부, 규제샌드박스, 첨단산업 경쟁이 겹친 역사다.

이 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은 구호가 되고,  답할 수 있다면 

규제개혁은 국가의 학습능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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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데이터, 인공지능, 기후: 새 규제의 오래된 질문

21세기의 규제는 새로운 단어를 쓴다. 그러나 그 밑의 질문은 오래되었다. 

디지털과 기후의 규제는 고대의 저울, 중세의 검역, 산업화의 굴뚝 규제와 

같은 계보 위에 있다.

차이는  규모와  속도다. 그래서  새  규제는 더  많은  국제조정과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한다.

개인정보: 행정의 편리함에서 시민의 권리로

개인정보 규제는 국가와 기업이 사람을 기록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등장했다.

EU의 GDPR은 이 흐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정보 규제 중 하나다.54 

European Commission의 데이터보호 페이지는 GDPR이 2016년 5월 24

일 발효되고  2018년  5월  25일 적용되었다고 정리한다.55 GDPR은 동의, 

처리근거, 정보주체 권리, 역외이전, 감독기관, 과징금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유럽의 기본 규제질서로 만들었다.

좋은 개인정보 규제는 동의만능주의를 넘어서 처리자의 책임, 설계 단계의 

보호, 감독과 집행, 피해구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

인공지능: 위험기반 규제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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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는 아직 진행 중인 역사다. EU의 AI Act는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포괄적 법제 중 하나다.56 European Commission은  AI Act가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2026년 8월  2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안내한다.57 EUR-Lex의 원문은 이 규정이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된 규칙을 정하는 EU 규정이라고 밝힌다.58

그러나 그 영향은 개별 사용자에게 흩어져 나타나고, 피해자는 자신이 왜 

배제되었는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AI  규제는 설명가능성,  데이터 거버넌스,  기록보존,  인간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사후감시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사후에 

보고하라. 피해가 생기면 책임을 물어라.

플랫폼: 시장인가, 인프라인가

플랫폼 규제는 경쟁규제와 통신규제,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가 만나는 

지점이다.

전통적  경쟁법은  담합과  독점,  합병을  다루었지만,  플랫폼  경제에서는 

데이터 축적, 네트워크 효과, 생태계 잠금, 자기우대, 다면시장 가격구조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규모의 효율과 지배력 남용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기후규제: 보이지 않는 배출을 가격으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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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규제는 환경규제의 끝이자 시작이다. 그러나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의 

누적위험을 만든다.

기후규제의 핵심 도구는 탄소를 숫자로 세는 것이다. 고대 도량형이 시장의 

무게를 맞추었다면, 기후규제는 산업의 탄소무게를 맞추려 한다.

그러나 기후규제는 산업정책과 국제무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규제는 

환경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재정, 산업, 외교, 통상, 에너지 안보의 일이 된다.

새 규제의 세 가지 원칙

디지털과 기후 규제에서 반복되는 원칙은 세 가지다.

그러나 모든 혁신을 사전에 허가제로 묶으면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셋째, 국제표준과 국내민주주의를 함께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표준이 곧 

국내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각 사회는 자신의 산업구조,  권리의식, 

행정역량, 위험감수성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오래된 질문으로 돌아가기

새 규제는 낯설지만 질문은 낯설지 않다.

미래의 규제는 더 빠르고 더 정교해야 한다. 그러나 빠름은 성급함과 다르고, 

정교함은 복잡함과 다르다. 좋은 규제는 위험을 보이게 만들고,  책임을 

배분하며,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고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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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생활과 산업을 둘러싼 주제별 규제

도시, 교통, 환경, 식품, 데이터, 생명윤리와 팬데믹은 각기 다른 위험의 언어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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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도시의 선, 건축의 규칙

그림 4. 도시계획 도면과 거리의 풍경. 도시규제는 건물의 높이와 하수, 빛과 공기를 공적 기준으로 바꾸었다.

도시는 규제의 집합체다. 골목의 폭,  건물의 높이, 하수구의 방향,  시장의 

위치, 묘지와 도축장의 거리, 공장의 입지, 술집의 영업시간, 간판의 크기, 

주차장과 보도의 경계까지 도시의 일상은 수많은 규칙  위에서 움직인다. 

사람과 건물과 위험이 밀집하기 때문이다.

도시규제의  역사는  불편한  냄새와  전염병,  화재와  붕괴,  빛과  공기, 

교통혼잡과 토지가치의 역사다. 도시의 규제는 사적 공간이 공적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위생도시와 공중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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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산업도시는  공장만큼이나  하수와  질병의  도시였다. UK 

Parliament는 이 법을 공중보건 개선으로 가는 첫 단계로 설명하며, Edwin 

Chadwick의 1842년 위생 보고서와 경제적 논리가 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정리한다.59

하지만 1848년 법은 강력한 명령법이라기보다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틀에 가까웠다. UK Parliament는 이 법의 주요 한계가 지방당국에게 행동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60 이는 규제사에서 반복되는 장면이다. 

도시 위생규제도 처음부터 강한 국가의 일방적 명령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감염병과 여론, 지방행정의 실험, 재정논쟁을 거쳐 점진적으로 강화되었다.

규제는 병원 바깥에서 건강을 다루는 기술이 되었다.

건축규제: 화재와 빛과 공기

건축규제는 화재의 역사와 깊이 연결된다. 목조 건물과 좁은 골목, 밀집된 

주거는  도시  화재를  재난으로  만들었다. 건축주에게는  사유재산의 

사용이지만, 도시에겐 화재 확산과 구조 가능성의 문제였다.

위생과 화재가 결합하면서 건축규제는 빛과 공기의 규제로 발전했다. 원문은 

새로 세우는 건물의 높이와 부피를 제한하고, 마당·중정·공개공간의 면적을 

정하며,  특정 용도의 건물과 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이를 위해 지구의 

경계를 설정한다고 밝힌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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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도시계획국은  1916년  조닝  결의가  1920년대  뉴욕의  급속한 

확장기에  도시  개발을  이끌었다고  설명한다.62 흔히  1916년  조닝은 

맨해튼의 고층화, 특히 거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던 대형 건물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된다.

PhillyHistory Blog가 소개한 도시사 서술에 따르면 도시계획가 에드먼드 

베이컨은 시청  타워의 지배적 위치를 도시의 역사적 연속성으로 보았고, 

윌리엄 펜 동상보다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는 비공식 합의를 유지하려 했다.63 

개발자가 그것이 법적 제한인지 물으면,  그는  "신사협정"이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64

1963년 60층 건물 제안이 나오자 필라델피아 도시계획위원회가 450피트 

높이 제한 조례를 승인했지만, 그 조례는 시의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않았다.65 

그럼에도 이 규범은 실제 건축시장을 제약했다. 1987년 One Liberty Place

가 문을 열며 이 관행을 깨기 전까지,  필라델피아의 중심 스카이라인은 

뉴욕처럼 끝없이 경쟁적으로 솟아오르지 않았다.66

그러나  도시의  위상은  높이규제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문규제가 

아니어도, 도시가 무엇을 아름답고 정당한 스카이라인으로 보는지는 시장의 

방향을 오랫동안 바꿀 수 있다.

규제는 이 영향을 조정하려 한다.

조닝: 도시를 용도별로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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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닝은 도시규제의 강력한 도구다.

Ambler  Realty  Co.*  판결은  조닝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대표적 

사건이다. Justia 요약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Euclid 마을은 인근 Cleveland

에서 산업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주거적 성격을 지키기 위해 조닝 조례를 

만들었고, Ambler Realty는 자신의 토지 개발이 제한되었다며 다투었다.67 

대법원은 해당 조닝이 경찰권의 유효한 행사일 수 있다고 보았다.68

이 판례는 조닝을 현대 도시계획의 기본 도구로 자리 잡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조닝의 어두운 면도 열었다.

토지규제는 늘 공익과 사익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공익의 충돌이다. 주택공급,  환경보전,  교통,  지역균형,  재산권,  투기억제, 

산업입지가 모두 공익을 주장한다.

도시규제의 딜레마

도시규제의 장점은 위험을 예방한다는 데 있다. 건축기준은 붕괴와 화재를 

줄이고, 위생규제는 감염병을 막으며, 조닝은 공장과 주거의 충돌을 완화한다. 

그러나  도시규제는  쉽게  경직된다. 오래된  용도지역은  새로운  산업과 

생활방식을 담지 못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건축규제는 주택공급을 막으며, 

주차장 의무와 용도분리는 자동차 의존 도시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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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선은 지도 위의  선이지만,  그  선은  사람의  생활을  바꾼다. 이 

질문들이야말로 규제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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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전기, 물, 통신: 공익사업 규제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전화, 방송, 인터넷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규제는 현대 규제국가의 중심 분야가 되었다.

공익사업 규제는  "자연독점"이라는 말과 함께  발전했다. 그러나 효율적 

독점은 곧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국가는 진입과 요금, 서비스 

품질, 비차별 접속을 규제한다.

전력: 독점과 보편서비스 사이

전기는 가장 전형적인 공익사업이다.

FERC가 제공하는 Federal Power Act 원문은 1920년 법을 기초로 한 전력 

관련 연방법의 누적 형태를 보여준다.69 미국 National Archives는 Federal 

Power Commission이  1920년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전력과 천연가스 

산업의 주간 측면을 규제했다고 설명한다.70 이후 전력규제는 수력개발, 주간 

송전, 도매전력, 천연가스, 에너지시장과 송전망 접근 문제로 확장되었다.

공익사업 규제는 점점 에너지정책 전체의 언어가 된다.

통신: 연결의 자유와 통제

전화와 라디오는 20세기 초 규제국가를 새 방향으로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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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미국 Communications Act는 유선과 무선 통신 규제를 통합하고 

FCC를 만들었다. BJA 설명은 이 법이 전화, 전신, 라디오 통신의 연방규제를 

결합·조직했으며 FCC를 설치해 이 산업을 감독하게 했다고 정리한다.71 FCC

가 게시한 원문도 주간·외국 유선·무선 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성격을 

보여준다.72

처음에는 보편서비스와 요금, 혼신 방지와 면허가 중심이었다.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소셜미디어,  클라우드도  일종의  연결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과 수도: 보이지 않는 공익사업

수도는 전기와 통신보다 덜 화려하지만, 도시생활의 가장 기본적 조건이다. 

수도규제는  요금규제,  품질기준,  시설투자,  취약계층  보호,  환경기준이 

결합된 영역이다.

수도와 전력,  통신의 공통점은 시민이 동시에 소비자이자 권리주체라는 

점이다. 공익사업 규제는 바로 이 이중성을 다룬다.

규제완화와 재규제

공익사업 규제는  20세기 후반 규제완화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규제의 끝이 아니라 규제의 형태 변화를 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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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통신시장에서 장비와 서비스 경쟁이 생기면 요금인가가 줄 수 있다. 

하지만 상호접속, 번호이동, 주파수 경매, 망중립성, 개인정보, 플랫폼 지배력 

같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해진다.

질문은  국가가  개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층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다.

플랫폼은 새로운 공익사업인가

오늘의 논쟁은 플랫폼을 공익사업처럼 볼 수 있는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용자와 사업자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중개자가 시장의 규칙을 정한다는 

점에서는 공익사업 규제의 오래된 문제와 닮았다.

그러나 공익사업 규제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기,  물,  통신의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네트워크가  사회의  기반시설이  될수록  규제는  금지와  허가를  넘어 

시장설계와 권리보장의 언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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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자동차와 하늘길의 규칙

교통규제는  속도의  역사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고의  피해는  커졌고, 

책임은 더 복잡해졌다. 길을 쓰는 사람,  차량을 만든  사람,  운전한 사람, 

도로를 관리한 사람, 하늘길을 통제한 사람 사이에서 규제는 책임을 나누는 

기술이 되었다.

교통은 이동의 자유를 확대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충돌할 때 

규제가 등장한다.

자동차보다 먼저 나타난 자동차 규제

영국의 1865년 Locomotive Act는 초기 도로기관차 규제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 법은 도로를 달리는 기관차에 속도와 인력 운용 제한을 두었고, 

도시와 마을에서 차량 앞을 걷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식의 규정으로 훗날 "red 

flag"  규제의  이미지와  연결되었다.73 이  규제는  오늘의  관점에서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도로는 말과 보행자 중심이었고, 

증기기관차는 소음과 먼지, 동물의 놀람, 도로 파손, 사고위험을 낳는 새로운 

기술이었다.

차량 자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생겼다.

차량 안전기준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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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60년대 차량 안전규제는 교통규제의 전환점이었다. Johnson 

대통령이 자동차 안전기준과 고속도로 안전기준을 제안하며 도로 사망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설명한다.74 NHTSA는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발령하며, 그 기준은 49 CFR Part 571에 수록되어 있다고 안내한다.75

NHTSA는 1968년부터 2019년까지 차량 안전기준이 수십만 명의 사망과 

수천만 명의 부상을 예방했다는 추정치를 제시한다.76 이런 숫자는 규제의 

편익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차량 안전기준의 역사는 규제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대규모 생명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한 제품이 시장에 나온 뒤 소비자 개인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하늘길의 규칙

항공은 교통규제 가운데 국제성이 가장 강하다.

ICAO는  Chicago  Convention이  1944년  12월  7일  52개국에  의해 

서명되었고,  비준 전 임시기구인  PICAO가 운영된 뒤  1947년  ICAO가 

성립했다고 설명한다.77 이 협약은 현대 국제민간항공질서의 기초다.

FAA 역사 설명은 1958년 법이 독립 Federal Aviation Agency를 만들어 

국가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당하게  했고,  기존  Civil 

Aeronautics  Authority의 기능을 이전했다고 정리한다.78 항공이 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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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내와 국제, 경제와 안전을 동시에 다루는 영역이 되면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초기에는  항공노선과  운임까지  강하게  규제했지만,  1978년  미국 

항공규제완화 이후 경제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79 그러나 항공안전 

규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과 운항이 복잡해질수록 감항성, 정비, 

관제, 보안, 사고조사, 국제표준은 더 중요해졌다.

안전규제와 경제규제의 분리

교통규제에서 중요한 교훈은 모든 규제가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규제는 경쟁 도입과 기술 변화에 따라 완화될 수 있지만, 안전규제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 필요하다.

택시  면허는  승객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명분으로  하지만,  동시에 

진입제한과 면허가치 상승을 낳는다. 자동차 안전기준도 생명을 보호하지만, 

기술방식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고정되면 혁신을 늦출 수 있다.

안전규제를  풀자는  것인지,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것인지,  보조금과 

공공서비스를 재설계하자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속도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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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역사는 속도를 늘린 역사다. 그러나 속도는 늘 책임을 요구한다. 

자동차가  빨라지면  충돌기준과  도로설계가  필요하고,  비행기가  국경을 

넘으면 국제표준과 관제가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통규제의 역사는 새 기술을 막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새 속도를 사회가 감당 가능한 책임구조 안에 넣는 역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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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물, 폐기물, 화학물질: 보이지 않는 비용의 규제

환경규제의 첫 얼굴이 굴뚝의 연기였다면,  두 번째  얼굴은 물과 폐기물, 

화학물질이다. 환경규제는 시간이 지나며 "지금 배출되는 것"뿐 아니라 "이미 

묻힌 것", "제품 안에 들어간 것", "미래에 누적될 것"까지 다루게 되었다.

환경규제의 역사는 외부비용을 추적하는 역사다. 규제는 이 숨은 비용을 

배출허가, 수질기준, 폐기물 추적, 화학물질 등록, 정화책임으로 드러낸다.

Clean Water Act: 배출을 허가의 언어로 바꾸다

미국 Clean Water Act는 수질규제의 대표적 전환점이다. EPA는 이 법이 

미국 수역으로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표면수 수질기준을 정하는 기본 

구조를 세웠다고 설명한다.80 1948년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가 기초였고, 1972년 개정으로 크게 재구성·확장되면서 Clean Water 

Act라는 이름이 일반화되었다.81

Clean Water Act는 오염을 "버릴 자유"에서 "허가받아 배출할 책임"으로 

바꾸었다. 오염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부산물이 아니라 신고되고 측정되고 

제한되는 행위가 된다.

RCRA: 폐기물의 생애를 추적하다

폐기물 규제는 환경규제 가운데 특히 행정적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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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는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즉  RCRA가 

유해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저장, 처분을 "cradle-to-grave" 방식으로 

통제할 권한을  EPA에 부여한다고 설명한다.82 이 표현은 폐기물 규제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RCRA는 또 고형폐기물과 유해폐기물 관리,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문제를 

함께 다룬다.83 폐기물 규제의 어려움은 버리는 것과 재활용하는 것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데 있다.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반도체  폐자원,  플라스틱  순환자원  논쟁도 같은 

구조를  갖는다. 폐기물인지  자원인지,  누가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는지, 

수입과 수출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모두 규제의 핵심이다.

Superfund: 과거 오염의 책임

환경규제는  현재의  배출만  다루지  않는다. 미국의  CERCLA,  흔히 

Superfund로 불리는 법은  방치된  유해폐기물 부지와 유해물질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PA는 CERCLA가 1980년 12월 11일 제정되어 

화학·석유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중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 또는 방출위험에 연방정부가 직접 대응할 권한을 제공했다고 

설명한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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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und의 중요한 특징은 책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현재 소유자, 과거 소유자, 폐기물 생성자, 운반자, 정부기금이 모두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 영역에서 규제는 예방보다 복구의 언어를 쓴다. 그러나 복구규제는 

예방규제에도 영향을 준다. 환경규제는 공장 밖으로 나와 기업가치와 금융의 

언어가 된다.

REACH: 화학물질 정보의 책임

화학물질 규제는 현대 환경·보건 규제의 가장 복잡한 영역 중 하나다.

EU의  REACH  Regulation은  이  전환을  상징한다.85 European 

Commission은  REACH  Regulation  (EC)  1907/2006이  2007년에 

발효되었고,  화학물질과 그 성질에 관한 지식의 발전을 반영하며 진화해 

왔다고 설명한다.86 EUR-Lex  요약은  REACH가 유럽에서 제조·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 입법틀을 제공하고, 화학물질 안전 보장의 책임을 

공공당국에서 산업계로 이전한다고 정리한다.87

이는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지만, 기업에게 등록·시험·자료공유·영업비밀 

보호라는 큰 부담을 준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처럼 다품종·소량·고기밀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산업에서는 화학안전과 혁신속도의 충돌이 크다. 화학물질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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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위험을 모르는 상태로 시장을 넓히지 않되,  저위험·소량·연구개발 

용도에는 비례적이고 신속한 경로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국의 화평법과 화관법

한국 화학규제는 흔히 화평법과 화관법이라는 두 축으로 설명된다. 화평법, 

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

위해성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  정보제공을 다루는 법이다.88 화관법,  즉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취급시설,  영업허가,  사고예방과 

대응을  다루는  법이다.89 간단히  말하면  화평법은  "어떤  물질인지  알고 

평가하는 법"에 가깝고,  화관법은 "위험한 물질을 어떻게 취급하고 사고를 

막을 것인지 관리하는 법"에 가깝다.

화평법은 물질의 유해성 자료와 등록정보를 통해 "무엇을 다루는가"를 묻고, 

화관법은 취급시설과 사고대응을 통해 "어떻게 다루는가"를 묻는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별도로 설명하면서, 

생활  속  화학제품의  안전정보와  사전관리가  중요해졌음을  강조한다.90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공장 밖 제품 속 화학물질"이 얼마나 큰 피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화학물질 규제가 사업장 배출과 공장 안전을 

넘어 소비자 제품,  표시,  성분정보,  사후피해 구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학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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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소량·연구개발 용도에 대한 면제나 간소화, 신뢰 가능한 해외자료의 

상호인정, 사후보고와 추적, 영업비밀 보호와 안전정보 공개의 균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화학규제의 국제 비교

EU  REACH는  "No  data, no  market"이라는 원칙으로 자주 요약된다. 

시장에 물질을 내놓는 기업이 안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향이다.91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TSCA)은  1976년에  제정되었고,  2016년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로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져  EPA의  기존  화학물질  평가와  신규  화학물질  검토  권한이 

강화되었다.92 EU는 등록과 공급망 정보책임을 강하게 두는 편이고, 미국은 

EPA의 위험평가와 규칙제정 권한을 중심으로 개편해 왔다.

화학규제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자료요구가 공급망 

전체의 계약관계와 영업비밀 보호 방식까지 바꾼다.

과학기술 규제: 실험실에서 시장까지

화학규제는  더  넓은  과학기술  규제의  일부다. 방사선,  유전자재조합, 

병원체,  임상시험,  나노물질,  인공지능,  우주발사체는  모두  "가능성의 

과학"과 "불확실성의 행정"이 만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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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 Guidelines는 재조합 또는 합성 핵산분자 연구의 안전관리를 다루며, 

연구기관의  생물안전위원회와  실험실  수준별  관리를  요구하는  체계로 

발전했다.93 CDC와  NIH가  발간하는  BMBL은  미생물·생의학  실험실의 

생물안전 수준,  시설,  장비,  작업관행을 정리하는 표준적 지침이다.94 이 

규제들은 시장진입 규제가 아니라 연구과정 규제다.

이 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변형생물체의 국경 

이동과 안전한 취급을 다루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한다.95 과학규제가 

국내 실험실을 넘어 무역, 생물다양성, 농업, 소비자 표시, 국제분쟁의 문제가 

되는 장면이다.

그래서 과학규제는 "정답"보다 "학습절차"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비용을 보이게 하기

물,  폐기물,  화학물질 규제는 모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보이게 만든다. 

규제는 이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배분한다.

그러나 이 규제들은 행정비용이 크다. 허가서, 물질등록, 시험자료, 폐기물 

인계서, 정화명령, 모니터링, 보고, 교육, 검사, 사고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규제는 늘 "필요하지만 무거운" 규제가 되기 쉽다. 모든 오염원을 똑같이 

다루면 실제 위험이 큰 곳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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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미래는  단순한  완화나  강화가  아니라  정보의  질과  책임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반대로 데이터가 부실하면 규제는 과잉과 사각지대 

사이를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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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기후규제: 탄소를 숫자로 세는 국가

그림 5. 탄소를 숫자로 세는 국가. 배출권과 무역, 에너지전환은 기후규제를 경제 전체의 계산법으로 만든다.

기후규제는  환경규제의  가장  큰  확장이다. 그러나  온실가스는  국경을 

모르고,  배출의 결과는 수십 년 뒤 다른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나타난다. 

원인은 분산되어 있고, 피해는 장기적이며, 해결에는 에너지·산업·무역·금융·

소비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대의 도량형이 시장의 무게를 맞추었다면, 기후규제는 산업의 탄소무게를 

맞추려 한다.

파리협정: 모든 국가의 약속으로

UNFCCC의 파리협정 자료는 제21차 당사국총회가  2015년  12월  12일 

파리협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한다.96 파리협정은 전통적인 환경조약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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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국가가 각자의 기여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진전을 점검하는 

구조를 갖는다.

실제 변화는 국내법,  전력시장,  탄소가격,  보조금,  기술투자,  건축기준, 

자동차 기준, 산업공정, 소비패턴으로 내려와야 한다.

규제는 이제 환경부서의 허가 하나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계산법이 된다.

배출권거래제: 오염권인가 감축장치인가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를 시장의 언어로 다루려는 대표적 도구다.

European  Commission은  EU  ETS가  2005년에 시작한 세계  최초의 

탄소시장이며,  배출자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설명한다.97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규제가 가격규제로 진화한 사례다.

환경부 영문 보도자료는 한국이 2012년 ETS법을 통과시켰고 2015년 제도 

시작을 준비했다고 설명한다.98 ADB 보고서도 한국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1월 공식 출범했다고 정리한다.99 한국의 경우 전력·철강·석유화학·시멘트·

반도체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과 탄소가격이 직접 연결된다.

배출권거래제는  강력한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는다. 가격이  너무 

불안정하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

탄소국경조정: 환경규제와 통상의 결합

기후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기업은 탄소비용을 부담한다.



69

EU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은  대표적 

사례다. European Commission은 CBAM이 2023년 10월 1일 전환기간에 

들어갔고, 수입업자의 첫 보고기간이 2024년 1월 31일에 끝났다고 안내한다

100 이 제도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품의  내재배출  정보를  요구하고,  단계적으로  비용부담을 

연결하려 한다.

CBAM은 기후규제가 국내 환경정책을 넘어 국제무역 규칙이 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탄소국경조정은  논쟁적이다. 기후규제는  그래서  환경정책이자 

산업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이다.

탄소정보의 시대

기후규제가 깊어질수록 기업은 탄소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환경규제가 

배출구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다면,  기후규제는 기업 전체와 공급망의 

탄소흐름을 측정한다.

이 변화는 규제비용을 키운다. 그러나 탄소정보 없이는 감축도 어렵다. 

기후규제의 첫 단계는 숫자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 산업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고,  고객과 투자자는 탄소정보를 

요구한다. 기후규제는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묻는다.

기후규제의 어려운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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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규제는  강해야  한다. 그러나  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전기요금, 

연료가격, 산업보조금, 세금, 배출권 가격, 수입품 가격이 모두 시민의 생활과 

연결된다.

그래서  기후규제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감축목표만이  아니라 

노동자  재훈련,  지역산업  전환,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중소기업  지원, 

기술투자,  국제협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기후규제는  탄소를  줄이는 

규제이지만, 동시에 사회계약을 다시 쓰는 규제다.

기후규제는 규제사의 오래된 질문을 가장 큰 규모로 되돌려 준다. 이것이 

기후규제가 어렵고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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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흥미로운 규제의 유래

규제의 역사는 거대한 법과 기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맥주 한 

잔, 마가린의 색, 택시 지붕의 번호판, 바나나의 모양 같은 작은 사물이 규제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 이 장은 큰 제도사 사이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사소해 보이지만 규제의 성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들을 모은다.

맥주순수령: 식품안전인가 곡물정책인가

1516년  바이에른  맥주순수령,  Reinheitsgebot은  오래된  식품규제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다. Library of Congress Law Library는 이 법이 500

년을 맞은 2016년에 여전히 논의되는 오래된 식품규제 사례라고 소개한다.

101 흔히 이 규제는 맥주의 순도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기억된다.

규제는 때때로 산업의 부담이 아니라 브랜드 자산이 된다.

노란 마가린: 색깔을 규제한 이유

마가린 규제는 색깔이 어떻게 정치경제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하원 역사 블로그는 의회가 노란  oleo를 금지했기 때문에 회사들이 

하얀 oleo에 나중에 섞을 수 있는 식용색소를 팔았고, 세금 납부를 보여주는 

스탬프가 마가린 마케팅에 활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102 Scienc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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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도  마가린이  처음에는  파운드당  2센트  세금을  부담했지만 

제조사들이 노란색으로 착색하며 판매를 늘렸다고 설명한다.103

시장의 상징과 이해관계가 함께 만든다.

택시 메달리온: 질서가 자산이 될 때

택시 규제는 도시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면허가 

자산이 되는 대표적 사례다. NYC Taxi  &  Limousine  Commission의 

2026년 자료는 뉴욕 택시 메달리온 제도가 1937년 Fiorello La Guardia 

시장이  Haas Act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고,104 택시산업에 안정과 구조를 

부여하려 했다고 설명한다.105

택시 메달리온은 규제가 시장을 제한할 때  그 제한 자체가 재산권처럼 

굳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나나 곡률: 규제 괴담과 실제 표준

EU의 "구부러진 바나나 금지" 이야기는 규제 괴담의 대표 사례다. EUR-Lex

의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57/94는 바나나의 품질기준을 

정한 규정이다.106 이 규정은 바나나가 특정 품질·크기·상태 기준을 충족하도록 

분류했지만,  대중적 괴담처럼 모든 굽은 바나나를 일률적으로 금지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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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규제개혁 논쟁에서는 "이상한 규제"를 찾는 것만큼이나, 그 규제가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에서 깃발을 흔든 사람

초기  자동차  규제의  상징인  red  flag  규제도  비슷하다. 1865년  영국 

Locomotive Act는 도로기관차를 엄격히 통제했고, 차량 앞을 걷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식의 규정으로 새 기술을 과도하게 묶은 사례처럼 기억된다.107 

오늘의 눈으로 보면 터무니없지만, 당시에는 증기기관차가 기존 도로질서에 

가져올 위험을 사회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너무 빨리 풀면 사고가 나고, 너무 늦게 풀면 산업이 뒤처진다.

작은 사례들의 큰 교훈

맥주, 마가린, 택시, 바나나, 자동차 앞의 깃발은 사소해 보인다. 기술표준은 

거래를 쉽게 하지만 정치적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규제가 사회에 받아들여지는지는 법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규제를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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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4

근대 행정국가와 절차의 발명

그림 6. 행정절차와 관보. 근대 규제국가는 규칙을 숨은 명령이 아니라 공개된 문서와 의견수렴 절차로 바꾸었다.

규제의 역사는 법률 조항의 역사만이 아니다. 근대 이후 규제는 "누가 규칙을 

만들고,  어떻게 알리고,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떤 기록을 남기며,  법원은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라는 절차의 역사로 바뀌었다. 그러나 철도, 전력, 

통신, 금융, 의약품, 항공, 환경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면서 

의회가 모든 기술적 세부를 직접 쓸 수 없게 되었다. 규제는 입법과 행정 

사이에 놓인 제도적 언어가 되었다.

왜 관보가 필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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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의 첫 조건은 공표다. 미국 National Archives는 Administrative 

Committee of the Federal Register가 1935년 Federal Register Act에 

따라 설치되어 Federal Register 출판 시스템을 감독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다.108 Federal Register는 대통령 문서, 행정규칙, 고시, 제안규칙을 모아 공

개하는 일종의 행정부 관보다.

Federal Register  체계는 또 법령과 규칙을 분리해 보여준다.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의 rulemaking 안내는 기관이 제안규칙을 Federal 

Register에 공표하고, 대중이 의견을 제출하며, 기관이 의견을 고려한 뒤 최

종 규칙을 공표하는 흐름을 설명한다.109

행정절차법이라는 타협

미국의 1946년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즉  APA는 행정국가를 

정당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큰  타협이었다. GovInfo가 제공하는  1946년 

Public Law 404 원문은 이 법이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세우기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음을  보여준다.110 APA는  행정기관이  규칙을  만들  때  공고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재결과 심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며,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길을 정리했다.

의견수렴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편익분석은 논쟁을 낳으며,  사법심사는 

규칙의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현대 규제관리에서 절차는 비용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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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절차의 의미

한국도 같은 문제를 다른 역사적 경로로 겪었다.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KLRI  영문 법령은 설명한다.111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청문과 의견제출 같은 장치를 통해 행정권 행사에 

절차적 틀을 부여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가 필요한지, 부담과 편익은 무엇인지, 기존 규제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더 관심을 둔다.112 행정절차법은 국민이 행정과 만나는 

구체적 절차,  즉 의견을 낼 기회와 처분의 통지,  예고와 청문을 다룬다.113 

전자가 규제의 품질관리라면, 후자는 행정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는 규제를 약하게 만드는가

규제개혁 논쟁에서는 절차가 규제를 늦추는 장치로만 보일 때가 많다. 

비용편익분석과 영향평가는 규제의 약점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에는 정치적 정당성을 준다.

예컨대 의약품 안전, 자동차 안전, 개인정보, 기후, 금융규제처럼 이해관계가 

큰 영역에서는 절차가 없으면 규제가 쉽게 불신을 산다. 누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기관이 왜 특정 대안을 선택했는지 남기는 일은 그 자체로 

규제의 역사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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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규제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특정 금지목록이 아니라, 국가가 규칙을 

만들 때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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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5

면허제와 전문직 규제

그림 7. 전문직 등록과 면허. 면허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동시에 시장의 문을 제한하는 규제장치가 되었다.

면허제는 규제의 가장 오래된 얼굴  가운데 하나다. 의사,  변호사,  약사, 

건축사, 운전사, 택시, 전기공, 미용사, 부동산중개사처럼 현대 사회의 많은 

직업은 면허 또는 등록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면허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종사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효과도 낳는다. 면허제의 역사는 

보호와 독점 사이의 줄타기다.

의사 면허와 등록부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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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면허의 대표적 출발점은 의료다. 영국의  Medical  Act  1858은 

의학과 외과 시술자의 자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다.114 General Medical 

Council은 자신들이 1858년에 General Council of Medical Educ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United Kingdom으로 설립되어 영국 전역의 

등록과 의학교육을 담당했다고 설명한다.115 핵심 장치는 등록부였다.

그래서 전문직 규제는 언제나 "전문가가 전문가를 통제하는 구조"와 "국가가 

공익을 위해 전문가를 통제하는 구조"가 결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의사 면허

미국에서 의사 면허의 헌법적 정당성을 보여주는 대표 판례는  1889년 

*Dent  v. West  Virginia*다.  Justia가  제공하는  판례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의 의사 면허법이 의료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해 공동체가 면허를 받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다.116 이 판례는 주가 합리적 자격요건을 통해 전문직 진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으로 자주 언급된다.

등록, 인증, 보험, 정보공개, 표준계약, 사후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강한 면허를 두면, 면허는 공익보다 진입장벽이 된다.

면허의 그림자: 진입장벽과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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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직업면허 논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미국 FTC의 2018년 

면허 이동성 보고서는 직업면허가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노동공급을 줄이고 경쟁을 제한하며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117 특히 주마다 면허요건이 다르면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일하기 어렵다. 같은 기술을 가진 간호사, 전기공, 미용사, 

교사라도 관할이 바뀌면 새 교육과 시험, 수수료, 대기기간을 겪어야 한다.

작은 직업면허 위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면허국가

한국의 규제체계에서도 면허와 등록은 매우 익숙한 장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허가 권한이 행정재량과 결합되면서 불투명성,  지연,  진입장벽,  로비의 

문제가 생겼다.

면허제의 핵심 질문은 "왜 이 일을 누구나 하면 안 되는가"다. 면허, 등록, 

신고,  인증,  자율규약,  사후책임의  사다리에서  어느  단계가  적정한지를 

고르는 문제다.

면허의 역사는 규제가 언제나 선의의 보호장치로만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좋은 면허규제는 그 문을 왜 잠그는지 설명하고,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그지 않으며, 열쇠를 얻는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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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6

개인정보 규제의 탄생

그림 8. 전산기록과 개인정보 권리. 컴퓨터는 행정기록을 결합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었고, 개인정보 규제는 그 힘을 절차와 권리로 묶으려 

했다.

개인정보 규제는 비교적 젊은 규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국가와 기업이 

사람을  기록하기  시작한  오래된  역사에  닿아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기록의 의미가 바뀌었다. 개인정보 규제는 바로 이 변화에 대한 

법의 반응이었다.

전산처리와 최초의 데이터보호법

독일 헤센주의  1970년 데이터보호법은 현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된다. FRA와  Council  of  Europe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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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호법 핸드북은 헤센주의 1970년 법을 유럽 데이터보호법 발전사의 

초기 법제로 설명한다.118 이 시기의 핵심 걱정은 오늘날의 소셜미디어가 

아니었다.

개인정보 규제는 "정보를 쓰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정보를 어떤 목적과 

절차로 쓸 것인가"를 묻는 법이다.

OECD 원칙과 국제표준의 형성

1980년  OECD  Privacy  Guidelines는 개인정보보호를 국제적 원칙의 

언어로 정리했다. OECD는 이 가이드라인이  1980년  9월  23일 채택되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대표해 왔다고 설명한다.119 

이  가이드라인은  수집제한,  정보품질,  목적명확화,  이용제한,  보안보호, 

공개성,  개인참여,  책임성  같은  원칙을  통해  각국  입법의  공통  문법을 

제공했다.

이 긴장은 지금도  GDPR의 적정성 결정,  표준계약조항,  역외이전 규칙, 

클라우드 규제에서 반복된다.

GDPR과 권리의 언어

EU의  GDPR은 개인정보 규제를 세계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EUR-Lex 

원문은  Regulation (EU) 2016/679가 개인정보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를 다루며 Directive 95/46/EC를 대체한다고 밝힌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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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은  GDPR이  2016년에  발효되고  2018년에 

적용되었다고 안내한다.121

제품기획, 광고, 인사, 고객관리, 연구개발, 데이터분석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사후 법무검토가 아니라 설계 단계의 조건이 되었다. "privacy by design"은 

규제가 기술개발 과정 안으로 들어온 사례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의 특징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발전했다. 

KLRI  영문 법령은 이 법의 목적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한다.122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는 

주민등록번호,  통신서비스,  포털과  플랫폼,  대규모  유출사고,  위치정보, 

신용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논쟁을 거치며 강화되었다.

대규모  유출사고는  개인정보가  추상적  권리가  아니라  금융사기,  스팸, 

명의도용,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데이터 활용과 규제의 다음 질문

개인정보 규제의 어려움은 보호해야 할수록 데이터 활용의 가치도 커진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규제는  단순  금지보다  목적제한,  가명처리, 

안전조치, 접근통제, 영향평가, 독립감독의 조합으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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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의 핵심은 데이터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85

Chapter. 17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시장

그림 9. 디지털 플랫폼의 관문. 플랫폼은 시장을 열어 주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입점, 노출, 결제, 데이터 접근의 규칙을 정하는 사적 

규제자가 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오래된  경쟁규제와  새로운  정보규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 앱스토어는 입점 기준과 수수료를 정하고, 검색엔진은 

노출 순서를 정하며,  사회관계망은 추천 알고리즘과 삭제 기준을 정한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거대한  민간기업이  시장의  문,  진열대,  결제수단, 

평판시스템을 함께 쥔다.

반독점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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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미국 반독점법은 철도, 석유, 담배 같은 산업독점에 대응했다.123 

20세기 중반 공익사업 규제는 전력,  통신, 철도처럼 네트워크 독점이 강한 

산업을 다루었다. 검색,  소셜미디어,  앱마켓,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는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와 이용자, 개발자, 광고주가 더 모이고, 그 결과 다시 

규모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플랫폼은 전통적 독점과 다르다. 그래서 디지털 시장 규제는 "가격이 

올랐는가"만 묻지 않고 "누가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가"를 묻는다.

EU 디지털시장법

EU의  Digital Markets Act, DMA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 규제 

실험이다. EUR-Lex 원문은 Regulation (EU) 2022/1925가 디지털 부문의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즉  진입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이라고 밝힌다.124 European Commission은  DMA가  gatekeeper를 

식별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에 의무와 금지를 부과한다고 설명한다.125

European Commission은 2023년 9월 처음으로 Alphabet, Amazon, 

Apple,  ByteDance,  Meta,  Microsoft를  gatekeeper로  지정했다고 

안내한다.126

반대로 규칙이 너무 추상적이면 집행이 예측불가능해진다.

디지털서비스법과 온라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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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Digital Services Act, DSA는 다른 축의 플랫폼 규제다. EUR-Lex 

원문은 Regulation (EU) 2022/2065가 디지털 서비스의 단일시장에 관한 

규정이라고 밝힌다.127 DMA가 시장지배와 경쟁을 다룬다면, DSA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와 플랫폼이 불법콘텐츠,  이용자 안전,  광고 투명성,  알고리즘 

위험, 초대형 플랫폼의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다룬다.

DSA는  일률적  책임보다  절차와  투명성,  신고·처리체계,  독립감사, 

위험평가를 중시한다.

한국의 플랫폼 논쟁

한국에서도  플랫폼  규제는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노동,  소상공인, 

개인정보,  방송통신,  청소년보호가 겹치는 영역이 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우대와  불공정거래를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처리를  보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피해를 보고,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의 지위를 본다.

플랫폼  규제의 어려움은 규제대상이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인프라라는 

점이다. 이 조정 실패 자체가 현대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다.

시장을 만드는 사적 규칙

플랫폼  규제가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는 규제의 주체가 복수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국가는  플랫폼을  규제하지만,  플랫폼도  이용자와  사업자를 

규제한다. 국가가 사적 규칙제정자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가 새로운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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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는 19세기 철도규제의 디지털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철도요금 

차별이 농민과 상인을 흔들었듯이,  플랫폼의 노출과 수수료,  데이터 접근 

규칙은 오늘의 판매자와 개발자, 창작자를 흔든다. 필수 관문을 가진 자가 그 

관문을 어떻게 운영해야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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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8

한국 발전국가와 규제개혁

한국 규제사를 이해하려면 규제를 단순히 "기업활동을 막는 장벽"으로 보면 

안 된다. 정부는 외환, 금융, 산업입지, 수입, 기술도입, 가격, 인허가, 공기업, 

조세감면,  보조금,  행정지도를  통해  자원을  배분했다. 이  시기  규제는 

억제만이 아니라 동원이었다.

발전국가의 규제

1960-1980년대 한국에서 규제는 개발계획과 결합했다.

K-Developedia의 한국 규제개혁 설명은 한국에서 국가는 민생  개선, 

산업발전,  수출촉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한다.128 이 설명은 규제개혁을 

단순한 자유화 담론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한국에서 규제는 국가주도 

성장전략의 일부였고,  규제개혁은 그 성장전략이 낳은 비효율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1997년 위기와 규제개혁의 제도화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규제개혁의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OECD의 한국 

규제정책  보고서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개혁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감독기구로 설치되었으며, 규제등록, 



90

규제영향분석,  신규·강화  규제  심사,  기존  규제  품질관리,  일몰검토가 

제도화되었다고 설명한다.129 이 시기 규제개혁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를 

다시 세우려는 제도개혁의 일부였다.

현장규제와  법령규제,  행정지도와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기관 

내부기준까지 모두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영향분석의 도입

한국 규제개혁의 제도적 핵심 중 하나는 규제영향분석이다. OECD의 한국 

규제정책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 제도를 규제관리의 핵심 

장치로 다룬다.130 이 제도는 부처가 새 규제를 만들 때 문제의 성격, 대안, 

비용과 편익, 이해관계자 부담, 집행가능성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한다.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문제에 

비례하는지 따지는 것이다.

샌드박스의 등장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규제개혁의 상징은 규제샌드박스다. OECD의 

샌드박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가 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넓은 

산업 분야에서 운영되며  AI,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기술 

생태계의  핵심  영역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131 금융위원회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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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132 KDI는  금융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서비스  심사와  소비자보호 

장치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분석한다.133

좋은  샌드박스는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공개적  학습으로  전환하고, 

일반규제의 개정으로 연결해야 한다.

한국 규제개혁의 지속 과제

한국 규제개혁은 세  가지 긴장을 안고 있다. 첨단산업과 신산업은 빠른 

허가를 원하지만, 안전·환경·개인정보·소비자보호는 신중함을 요구한다.

그래서 한국 규제사의 다음 단계는 "몇 개를 없앴는가"보다 "문제에 맞는 

규제수단을 설계했는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규제개혁은 이제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성숙한 규제관리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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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9

제품안전과 소비자 규제

제품안전 규제는 현대 소비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대량생산과 전국 유통, 

전기제품, 장난감,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가전제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는 

자신이 사는 물건의 위험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제품안전 규제는 

"물건을 산 사람이 조심하면 된다"는 원칙만으로는 부족해진 시대의 규제다.

표준과 시험의 역사

제품안전은 법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UL  Research Institutes는 

Underwriters Laboratories가 1893년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전기설비의 

감전과 화재 위험을 검사한 창립자의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한다.134 초기 

전기제품은  새로운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화재와  감전의  위험을 

만들었다.

나사의  크기,  전선의  절연,  장난감  부품의  크기,  유아용  침대의  간격, 

배터리의 열폭주 시험 같은 세부 기준이 실제 안전을 만든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미국의  Consumer  Product  Safety  Act는  제품안전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CPSC는 이 법이 1972년에 제정된 기관의 기본법이며, CPSC를 

설치하고 기본 권한을 정하며, 기준과 금지, 리콜, 특정 제품의 금지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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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고 설명한다.135 CPSC의 일반 안내도 위원회가 1972년 의회가 만든 

연방  규제기관으로,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부상과  사망의  불합리한 

위험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정리한다.136

이는 규제가 제조공장 문 앞에서 끝나지 않고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를 

따라간다는 뜻이다.

EU 일반제품안전규정

EU도 제품안전 규제를 디지털 유통환경에 맞게 바꾸고 있다. EUR-Lex 원

문은 Regulation (EU) 2023/988이 일반제품안전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Directive 2001/95/EC를 대체한다고 밝힌다.137 European Commission

의 안내는 이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이 2024년 12월 13일

부터 적용되어 일반제품안전지침을 대체한다고 설명한다.138

따라서 제품안전 규제는 제조사뿐 아니라 온라인마켓과 수입자, 풀필먼트 

서비스, 추적가능성의 문제를 다룬다.

소비자 정보와 표시규제

제품안전은 눈에 보이는 결함만 다루지 않는다. 소비자는 제품 내부의 

화학물질이나  전기적  위험을  알  수  없고,  유아용  제품의  질식위험이나 

장난감의  작은  부품  위험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표시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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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동시에 제조사에게 자신의 제품을 설명할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표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다. 위험을 소비자의 주의의무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더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품안전의 새로운 쟁점

오늘날  제품안전  규제는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연결기기,  인공지능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결함,  스마트홈  기기의 

보안취약점,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아동용 스마트토이의 음성데이터 수집은 

모두 제품안전과 개인정보, 사이버보안이 결합한 문제다.

제품안전 규제의 역사는 규제가 물건을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 보호는 더 이상  포장지의 문구만이 아니라 제품 생태계  전체의 

책임구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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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0

술, 담배, 도덕규제의 역사

술과 담배 규제는 규제의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여기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실패를 고치는 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규제는 금지, 세금, 면허, 광고제한, 

연령제한, 경고문구, 공공장소 제한, 국제협약까지 다양한 형태를 띤다.

금주법이라는 거대한 실험

미국 금주법은 도덕규제의 가장 유명한 사례다. Library of Congress의 18

차 수정헌법 안내는 이 수정헌법이 1919년 1월 16일 비준되어 intoxicating 

liquors의  제조,  판매,  운송을  금지했다고  설명한다.139 그러나  헌법의 

금지만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 미국 하원  역사 자료는 이 법이 금주 

수정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알코올 음료의 금지 절차와 생산·유통 제한을 

정의한 법이라고 설명한다.140 미국 상원도 1919년 10월 28일 상원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면서 금주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정리한다
141

금주법의  실패가  술  규제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았다. 도덕적  금지가 

실패하면, 국가는 완화된 형태의 행정규제를 만든다.

담배와 공중보건

담배 규제는 술과 다르게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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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FCTC  사무국은 이 협약이  WHO  아래  협상된 첫  국제조약이며, 

2003년  5월  21일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27일 

발효되었다고  설명한다.142 담배  광고,  포장경고,  가격·세금,  밀수  대응, 

금연구역, 청소년 보호는 이제 각국 국내정책만이 아니라 국제규범의 대상이 

되었다.

FDA는 이 법의 전문과 개요를 제공하며 담배제품의 제조, 마케팅, 판매에 

관한 FDA 권한의 근거로 안내한다.143 이는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이 담배라는 

특수 상품을 다루게 된 중요한 전환이었다.

세금, 표시, 공간

술과 담배 규제의 대표 수단은 세금이다. 세금은 금지보다 덜  강하지만 

가격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재정으로 일부 회수한다. 

그러나 세금은 역진적일 수 있고, 과도하면 밀수와 불법거래를 낳는다.

표시규제도 중요하다.

공간규제는 또 다른 축이다. 술과 담배가 개인의 선택이라 해도, 간접흡연과 

소란,  교통사고,  청소년  접근성은  타인의  생활환경과  연결된다. 그래서 

도덕규제는 점차 공중보건과 생활환경 규제로 재해석되었다.

도덕규제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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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의 역사는 규제가 과학,  도덕,  세금,  정치가 만나는 자리임을 

보여준다. 전면금지는 강력하지만 실패하면 암시장을 만들고,  너무 약한 

규제는 피해를 방치한다. 좋은 규제는 사람들이 왜 소비하는지, 어떤 피해가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어떤 수단이 실제 행동을 바꾸는지 보아야 한다.

위험한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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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1

팬데믹과 비상규제

비상규제는  규제의  가장  어려운  형태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  전쟁, 

금융위기, 대형사고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국가는 이동을 제한하고, 영업을 

중단시키고,  물자를 배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검역과 격리를 명령한다. 

비상규제는 빠를수록 효과적일 수 있지만,  빠를수록 권리침해와 오류의 

위험도 커진다.

국제보건규칙의 긴 역사

국제 감염병 규제의 뿌리는 19세기 국제위생회의와 검역 논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WHO는  IHR  (2005)가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이라고 설명하며, WHO  헌장 제21조에 따라 채택된 국제법 

문서이고 196개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안내한다.144 CDC도 IHR 

2005가 196개국이 자국 내 공중보건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할 역량을 개발·

유지하기로 한 합의라고 설명한다.145

PAHO의 IHR 설명도 이 목적과 범위를 같은 취지로 정리한다.146 이 균형은 

검역사의 오래된 문제와 같다. 너무 느슨하면 질병이 퍼지고, 너무 엄격하면 

무역과 여행, 인권, 생계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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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와 검역 권한

국내법에서도 검역과 격리는 강한 권한이다. CDC의 법적 권한 안내는 

미국에서 연방 격리와 검역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특정 감염병에 대해 

허용되며,  대통령이 그 목록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147 미국 법전의 

Public Health Service Act 제361조도 외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주 사이로 

감염병이 들어오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권한의 근거를 제공한다.
148

초기 검역사에서 외국 선원, 상인, 이주민, 빈민은 위험집단으로 분류되기 

쉬웠다.149 현대 팬데믹에서도 특정 국적,  지역,  종교집단,  직업군에 대한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감염병 규제는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공포와 소문도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남긴 질문

코로나19는 비상규제의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드러냈다. 이동제한, 마스크 

의무, 영업제한, 학교폐쇄, 백신접종, 접촉추적, QR체크인, 해외입국 제한, 

병상배정,  의료자원  배분,  손실보상,  허위정보 대응이 동시에 등장했다. 

각국은 다른 선택을 했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간이 지나며 정책이 바뀌었다

비상규제의 어려움은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규제가 

너무 늦으면 피해가 폭발하고, 너무 강하면 경제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불완전한 정보로 선택해야 했다.



100

이 때문에 비상규제에는 사후평가가 특히 중요하다. 다음 위기를 위해 이전 

위기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규제학습이다.

비상과 일상의 경계

비상규제의 가장 큰  위험은 비상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감염병  데이터 

수집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영업제한  권한이  충분한  보상  없이 

반복되거나,  집회와 이동 제한이 정치적 불편함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면 

비상규제는 정당성을 잃는다.

팬데믹, 기후재난, 금융위기, 대형 화학사고는 빠른 공권력을 요구한다. 대신 

발동요건,  기간,  국회·법원·독립기관의 통제,  보상,  투명한 데이터 공개, 

사후평가를 붙인다.

빠르게 움직이되 오래 남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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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2

인공지능 규제와 알고리즘 책임

그림 10. AI 규제 공청회. 인공지능 규제는 모델의 성능뿐 아니라 자동화된 판단이 사회적 권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묻는다.

인공지능  규제는 오래된 규제 질문을 가장 최신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인공지능은 기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모델,  설계자,  배포자, 

이용자,  감독기관이 얽힌  사회적 시스템이다. 그래서  AI  규제의 역사는 

기술규제가 아니라 책임 배분의 역사로 읽어야 한다.

AI 규제의 짧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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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AI 규제"라는 이름은 

비교적 늦게 굳어졌다. 1970년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규제, 

행정절차의 이유제시 원칙은 뒤에 등장할 AI 규제의 제도적 재료가 되었다.

2010년대의 변화는 알고리즘이 단순한 계산도구를 넘어 사회적 판단의 

장치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모델의 코드 자체보다 모델이 어떤 

데이터를 먹고,  어떤  목적함수로 최적화되며,  어떤  집단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묻기 시작했다.

2019년  OECD AI  원칙은 이 논의를 국제적 언어로 묶었다. OECD AI 

원칙은  2019년에 처음 채택되었고, 2024년에는 생성형  AI와 최신 정책 

변화를 반영해 갱신되었다.150 이 원칙은 법률처럼  직접  집행되는 규칙은 

아니지만, 인간 중심 가치, 투명성, 견고성, 책임성 같은 말을 각국 정책의 

공통  문법으로  만들었다. AI  규제는  여기서  처음으로  "개별  부처의 

기술규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거버넌스 문제로 올라섰다.

2022년 말 이후 생성형 AI의 등장은 다시 규제 논의를 바꾸었다. 모델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뿐 아니라, 모델 자체가 어떤 능력과 위험을 갖는지, 

학습데이터와 저작권은 어떻게 다룰지, 합성콘텐츠를 어떻게 표시할지, 거짓 

정보와 사칭을 어떻게 줄일지, 가장 강력한 범용 모델의 사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묻게 되었다.

원칙에서 위험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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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OECD  AI  원칙은  AI  규제의  국제적  언어를  정리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OECD의  AI  권고는 포용적 성장,  인간 중심 가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견고성과  안전성,  책임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151 이 

원칙들은 개별 법령이라기보다 각국이 AI 정책을 만들 때 공유할 최소 문법에 

가깝다.

그러나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NIST는 AI RMF 1.0을 조직이 AI  위험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돕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로 제시한다.152 이 프레임워크는 AI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효성, 

안전성, 보안, 회복력, 책임성, 투명성, 설명가능성, 프라이버시, 공정성 같은 

속성으로 나누어 다룬다. 여기서 AI  규제의 핵심은 "모델을 허용할 것인가 

금지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줄이는 조직능력이 있는가"가 

된다.

EU AI Act의 위험기반 접근

EU AI Act는 AI 규제의 가장 포괄적인 법제 실험이다. EUR-Lex 원문은 이 

규정이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된 규칙을 정하는  EU  규정이라고 밝힌다.153 

European Commission은  AI Act가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고,  위험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고위험 AI  의무, 투명성 의무, 범용 AI  모델 의무를 

나누어 적용한다고 설명한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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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식  위험기반  접근은  규제사에서  익숙한  발상이다. 채용,  교육, 

신용평가, 법집행, 이민, 필수 공공서비스처럼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더 강한 요구를 받는다. 반대로 저위험 AI에는 비교적 

가벼운 투명성 또는 자율규범이 적용된다.

이 접근의 장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다. 같은 언어모델도 창작 

보조에 쓰일 때와 법률·의료 조언에 쓰일 때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2026년 현재: 세계 AI 규제의 다섯 흐름

2026년 7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세계 AI 규제는 하나의 모델로 수렴하지 

않았다. 2025년 7월 공개된 범용 AI 모델 행동규약은 투명성, 저작권, 안전·

보안 장을 통해 모델 제공자가 AI Act 의무를 이행하는 실무 경로를 제시했고, 

2026년에는 AI  생성콘텐츠 표시·라벨링을 위한 별도 행동규약도 등장했다.
155

미국은  2023년 행정명령  14110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강조했지만, 2025년 행정명령 14179는 이를 전환해 미국의  AI  리더십과 

규제장벽 제거를 전면에 세웠다.156 2025년 America's AI Action Plan은 

혁신,  인프라,  국제외교·안보를 세  축으로 삼았고,157 2025년 말에는 주별 

규제가 조각나는 것을 막고 전국적 AI 정책 틀을 세우려는 행정명령이 나왔다

158 2026년 6월의 행정명령은 고급 AI 역량을 사이버방어, 국가안보,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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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연결했다.159 미국의 최신 흐름은 AI를 소비자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산업경쟁력, 과학기술, 국가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보는 방향이다.

중국은  2023년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시행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안전, 데이터, 권익보호,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문제를 다루었다.160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신고·등록 체계를 운영했고, 

2025년에는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을 내놓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161 중국의 규제는 기술 자체보다 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유통, 여론 형성, 합성콘텐츠 식별을 강하게 묶는다.

영국 정부의  AI  규제 백서와 후속  대응은 안전·보안·견고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공정성, 책임성과 거버넌스, 이의제기와 구제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162 동시에 영국은 2023년 블레츨리 파크 AI 안전 정상회의와 2024년 

서울 AI 정상회의를 통해 프런티어 AI 안전 논의를 국제무대에 올렸다. 서울 

선언은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공동 의제로 제시했고, 프런티어 

AI 안전 서약은 선도 기업들이 모델 개발과 배포 과정에서 위험을 식별·평가·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약속의 형태를 띠었다.163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의 국제 행동강령은 첨단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자발적 지침을 제공했다.164 OECD는 

2025년 그 적용 상황을 기업들이 보고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165 UN  총회는  2024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지속가능발전과  연결하는  결의를  채택했고,166 유럽평의회는  AI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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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치에 관한 기본협약을 2024년에 서명 개방했다.167 구속력 있는 

법, 행정명령, 기술표준, 자율서약, 국제결의, 조약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AI 규제의 현재 모습이다.

범용 AI와 프런티어 모델: 제품인가 기반시설인가

최신 AI 규제의 가장 큰 변화는 규제대상이 "사용 사례"에서 "모델 자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형 범용 모델은 하나의 제품이라기보다 

여러 제품과 서비스가 의존하는 기반시설에 가깝다.

EU가 범용 AI 모델과 시스템적 위험 모델을 별도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델 제공자는 모델 문서,  학습콘텐츠 요약,  저작권 정책, 안전·보안 

평가,  중대사고  보고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미국의  NIST  생성형  AI 

프로파일도  AI  RMF를  생성형  AI에  맞게  확장하면서  환각,  개인정보, 

지식재산, 정보무결성, 보안, 편향, 환경영향 같은 위험을 다룬다.168 이는 AI 

규제가 단순히 "나쁜 결과를 내면 처벌한다"에서 "모델 생애주기 전체에서 

위험을 관리한다"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델 자체 규제는 새로운 긴장을 만든다. 위험이 크고 파급범위가 

넓은 기술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

합성콘텐츠 표시: 보이는 것을 다시 보이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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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의 규제는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행정문제로 만든다. 

사진, 음성, 영상, 문서가 쉽게 합성되면 사기, 명예훼손, 선거조작, 성착취, 

저작권 침해, 금융범죄가 더 싸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EU AI Act의 투명성 

의무와 2026년 AI  생성콘텐츠 표시 행동규약,  중국의 2025년 표시방법은 

서로 다른 체제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AI가 만든 것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규제는 다시 식별표를 붙이려 한다.169

이 흐름은 식품 라벨과 증권공시의 디지털 버전이다. 그러나 최소한 독자가 

그 콘텐츠의 생산방식을 알 수 있게 만들 수는 있다. 따라서 좋은 표시 규제는 

단순한 문구 삽입이 아니라 기술표준, 플랫폼 책임, 이용자 교육, 사기처벌, 

선거·금융·아동보호 규제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AI 규제의 최신 쟁점: 속도, 에너지, 저작권, 노동

AI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법률  분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정된 허가목록보다 원칙,  표준, 가이드라인, 샌드박스, 사후평가, 

주기적 업데이트가 중요해진다.

둘째,  에너지와 인프라 문제다. 미국의 AI Action Plan이 인프라를 별도 

축으로 둔 것은 AI 규제가 단지 소프트웨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입지, 

전력, 환경, 국가안보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170

셋째, 저작권과 학습데이터 문제다. EU의 범용 AI 행동규약이 저작권 장을 

별도로 둔 것도 이 때문이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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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동과 전문직 문제다. 변호사,  의사,  교사,  번역가,  공무원,  기자, 

디자이너,  개발자는 AI를 쓰는 사람과 AI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의 위치를 

동시에  갖는다. 앞으로의  AI  규제는  제품안전과  개인정보만이  아니라 

직업훈련, 책임보험, 전문직 윤리, 공공부문 조달, 노동전환 정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설명가능성과 차별의 문제

AI  규제가  전통적  제품안전  규제와  다른  점은  판단과  분류의  문제를 

다룬다는 데 있다. 그러나 AI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그 결과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정을 만들 수 있다. 오류는 고장처럼 보이지 

않고 통계적 편향처럼 나타난다.

따라서  AI  규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영향평가를  요구한다. AI는  새 

기술이지만, AI 규제가 끌어오는 제도적 도구는 오래된 것들이다.

설명가능성도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 설명도 없는 자동화 결정은 

민주적  통제와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 좋은  AI  규제는  "모든  것을 

설명하라"가 아니라, 위험과 권리침해 가능성에 비례해 필요한 설명과 기록,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 AI 법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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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AI  규제는  산업정책과  신뢰정책이  동시에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목표로 삼는 법체계의 출발점이다.172 

한국의 과제는 명확하다.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로봇, 의료, 금융, 교육, 

행정서비스에서 AI 활용을 촉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안전, 개인정보, 저작권, 

차별, 책임소재를 다루어야 한다.

한국의  AI  규제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기존  규제영역이 이미 촘촘하기 

때문이다. 공공  AI는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개인정보,  차별금지  논쟁과 

연결된다.

인공지능  규제의  역사는  아직  쓰이는  중이다. 그러나  방향은  보인다. 

처음에는 원칙이 등장했고,  그다음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고위험 영역 

규제가 등장했다. AI  규제는 결국 기술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라, 자동화된 

권력을 민주사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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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3

생명윤리와 임상시험 규제

그림 11. 임상시험 윤리심사. 생명윤리 규제는 연구의 속도보다 먼저 인간 대상자의 동의와 위험, 공정한 보호를 묻는다.

의학 규제는 인간의 몸을 지식과 산업,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생겨난다. 

환자는 치료를 원하고,  연구자는 지식을 원하며,  기업은 신약을 원하고, 

국가는 공중보건을 원한다. 그러나 이 목표들이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때 의학은 쉽게 폭력이 된다.

연구윤리의 전환

20세기 의학 연구의 역사는 위대한 발견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끔찍한 

남용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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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 OHRP가 제공하는 Belmont Report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 인간존중, 

선행,  정의라는 세  가지 기본 윤리원칙을 제시한다.173 인간존중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를 요구하고, 선행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라는 원칙이며, 정의는 연구의 부담과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생명윤리 규제는 의학의 선의를 불신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역사에서 나왔다.

IRB와 Common Rule

HHS의 Common Rule 안내는 45 CFR part 46이 인간 대상 연구 보호를 

위한 연방정책이라고 설명한다.174 이 규칙의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가 

Institutional Review Board, 즉 IRB다.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계획  안으로  들어가고,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데이터 시스템 설계 안으로 들어가듯이, IRB는 윤리심사를 연구개발 과정 

안으로 넣는다.

좋은 생명윤리 규제는 연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여야 한다.

헬싱키 선언과 국제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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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연구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 World  Medical  Association의 

Declaration  of  Helsinki는 인간 대상  의학연구의 윤리원칙을 제시하는 

국제 문서로, 1964년 채택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175 이 선언은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 복지가 과학과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ICH는 E6 Good Clinical Practice가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 기록, 보고의 

국제 윤리·과학 품질기준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176 GCP의 의미는 단순한 

절차 매뉴얼이 아니다.

생명윤리 규제는 글로벌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불평등이 연구절차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숨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의 생명윤리 규제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배아, 

유전정보,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과학기술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기본 

법제다.177 한국에서 생명윤리 규제는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인체유래물은행, 

임상연구,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연구와 연결되어 발전했다.

그러나  속도만  강조하면  취약한  환자와  연구대상자  보호가  약해진다. 

생명윤리 규제에서 빠른 절차는 좋은 목표일 수 있지만, 빠른 절차가 약한 

심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윤리규제는 연구의 적이 아니라, 사회가 연구를 허락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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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4

금융위기 이후 규제

그림 12. 금융 스트레스테스트. 금융위기 이후 규제는 은행의 현재 장부만이 아니라 미래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금융규제는 위기 뒤에 커진다. 1930년대 대공황은 예금보험과 증권공시, 

은행·증권 분리를 낳았다. 이번에는 은행뿐 아니라 파생상품,  그림자금융, 

신용평가,  주택담보대출,  소비자금융,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문제였다.

2008년 위기의 규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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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위기는  금융혁신이  언제나  효율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단기자금시장과  투자은행,  보험사,  머니마켓펀드, 

특수목적기구가 얽히면서 은행 밖에서도 은행 같은 취약성이 생겼다.

이 위기의 교훈은 "개별 금융기관이 안전하면 시스템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융규제는  미시건전성에서 

거시건전성으로 확장되었다.

Dodd-Frank와 미국의 대응

미국의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는 2008년 이후 금융규제의 상징이다. GovInfo가 제공하는 Public Law 

111-203  원문은  이  법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파생상품,  청산·정리, 

감독체계 개편을 포괄하는 대규모 법률임을 보여준다.178 SEC는 Dodd-Frank 

시행 페이지에서 이 법에 따라 증권시장,  파생상품,  헤지펀드,  신용평가, 

기업지배구조 등 여러 영역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안내한다.179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는  Dodd-Frank에  의해 

만들어진 독립적 소비자금융 보호기관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갖는다.180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단순한 도매금융의 

실패가 아니었다. 금융규제는 대형은행의 자본비율뿐 아니라 가계가 이해할 

수 있는 계약과 판매관행까지 보아야 했다.

Basel III와 국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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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는 국경을 넘었다. BIS의 Basel III  페이지는 Basel III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은행  규제·감독·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개발된  국제 

규제체계라고 설명한다.181 Basel III는 더 높은 질의 자본,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추가 요구를 포함한다.

FSB는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기존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확대한  형태로  설립되어  국제  금융안정  과제를  조정한다고 

설명한다.182 이는 금융규제가 더 이상 각국 감독기관의 독립된 작업이 아니라, 

국제 표준과 동료검토, 정보공유의 문제라는 뜻이다.

스트레스테스트의 정치경제

위기 이후 금융규제에서 스트레스테스트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Federal 

Reserve는  스트레스테스트와  자본계획이  대형은행이  심각한 

경기침체에서도  손실을  흡수하고  대출을  계속할  충분한  자본을  갖는지 

평가한다고 설명한다.183 스트레스테스트는 가상의 위기 시나리오를 통해 

은행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스트레스테스트의 장점은 위험을 공개적 논쟁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위기는 규제를 낳고, 규제는 망각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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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의 가장 큰 적은 망각이다. 금융기관은 자본요구가 대출을 줄인다고 

말하고,  투자자는  수익률을  요구하며,  정치권은  성장과  혁신을  말한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을 잊은 완화는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된다.

2008년  이후  금융규제의  역사는  규제가  항상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좋은 금융규제는 위기를 완전히 막겠다고 약속하기보다, 

실패가 전체 사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손실흡수능력과 투명성, 정리절차를 

준비한다.

Chapter. 25

노동, 주거, 교육의 생활규제

그림 13. 노동, 주거, 교육의 생활규제. 규제는 공장과 금융시장만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 집, 학교를 통해 생활의 최소선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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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공장과 금융시장, 항공기와 화학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하루를 이루는 노동시간, 임금, 집, 학교도 규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규제는 시장의 기술적 결함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다운 

생활의 최소선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시간의 규제

노동규제의 출발점은 시간이다.

ILO NORMLEX는 이 협약이 산업부문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원칙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제시한다.184 이는 노동시간이 더 이상 각 

사업장의 사적 계약만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의 대상이 되었음을 뜻한다.

미국 노동부는 FLSA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기록보존, 아동노동 기준을 

정한다고  안내한다.185 노동부의  역사  자료는  1938년  FLSA가  대공황과 

뉴딜의 맥락에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기준, 아동노동 제한을 세운 법이라고 

설명한다.186 노동규제는 시장임금이 항상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규제는 언제나 논쟁적이다. 노동규제는 시장 안에서 

인간의 몸과 시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규제다.

주거와 차별금지

주거규제는 도시규제와 사회정책이 만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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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는 Fair Housing Act가 인종, 피부색, 출신국, 종교, 성별, 가족상태, 

장애를 이유로 한 주택 관련 차별을 금지한다고 안내한다.187 주거차별 규제는 "

누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룬다.

뉴욕시 Rent Guidelines Board는 뉴욕의 임대료 규제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연방  가격통제와  전후  주택난의  맥락에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188 

임대료 규제는 세입자를 급격한 가격상승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공급 감소와 

주택 품질 저하, 배분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  법제이며,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계약갱신과 같은 장치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규율한다.189 한국 주거규제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  수도권 집중,  재건축·

재개발, 공공임대, 임대차 신고 등 한국적 주택시장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의무와 권리

교육규제는 국가가 미래 시민을 어떻게 형성하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은  ESEA가  1965년  제정되어 

초중등교육에서 형평성과 기회 확대를 위한 연방 지원의 근거가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재승인과 개정을 거쳤다고 설명한다.190 교육규제는 학교를 단순히 

허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재정지원과  성과책임,  취약계층  지원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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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도  교육의  권리와  의무,  학교제도, 

교육과정과 행정의 기본틀을 만든다191.192 교육규제는 국가의 개입이 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자율성과 다양성의 요구도 크다. 입시, 

사교육,  학교평가,  교원자격,  대안교육,  온라인교육은  모두  교육규제의 

오래된 질문을 새 방식으로 반복한다.

생활규제의 정치

노동, 주거, 교육 규제는 기술규제보다 더 직접적으로 정치적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화학물질  등록도  논쟁적이지만,  노동시간과  임대료, 

학교제도는 거의 모든 가구의 일상과 연결된다.

이 장의 세 영역은 공통된 교훈을 준다. 좋은 생활규제는 보호를 명분으로 

현실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고, 효율을 명분으로 최소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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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한국 규제의 경로와 첨단산업

개발국가의 조정방식은 행정규제기본법, 규제합리화, 샌드박스와 첨단산업 

병목의 역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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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6

개발국가의 규제 기술

그림 14. 한국 발전국가와 경제계획. 개발국가의 규제는 금지의 언어만이 아니라 외환, 금융, 입지, 허가, 행정지도를 통해 산업의 

방향을 정하는 기술이었다.

한국의 산업화는 "규제가 많아서 성장했다"거나 "규제를 없애서 성장했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법률상  금지와 허가뿐  아니라 은행창구, 

외환배정, 세제감면, 공장입지, 행정지도까지 합쳐져 산업정책의 집행장치가 

되었다.

KDI의 한국경제  60년사 연구는  1960-1979년을 수출촉진과 정부주도 

산업화의 시기로 나누어 다룬다.193 이 시기 규제는 후진적 관료제가 시장을 

억누른  잔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때문에  규제는  성장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특혜와 왜곡의 통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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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과 계획의 행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 발전국가의 상징이다.

KDI 자료는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별도 장으로 다루며, 

수출촉진과 정부주도 산업화가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중요했다고 설명한다

194 NBER 연구도 1960년 한국 수출이 GDP의 약 1퍼센트 수준이었으나 1960

년대  중반  외환·무역정책  변화  뒤  1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19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출 증가가 단순한 환율 변화나 

기업가정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에 금융, 

세제, 외환, 행정 지원을 집중했고, 성과가 나쁜 기업에는 지원을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도록 압박했다.

같은 행정기구가 기업을 돕고 감시했다.

외환규제: 달러가 곧 허가였던 시대

개발국가 시기의 핵심 병목은 외환이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설비를 들여올 

수 있는지, 어떤 원료를 살 수 있는지, 어떤 해외기술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는 

외환배정과 승인절차에 달려 있었다.

외환관리의 논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통제는 동시에 행정재량을 

키웠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허가를 받는 능력,  정부 

목표와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능력, 정책금융과 외환을 확보하는 능력에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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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제는 오늘의 규제논쟁에도 잔향을 남겼다. 행정이 산업을 조정해온 

관성을 어떻게 투명한 절차와 경쟁규칙으로 바꿀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책금융과 은행의 규제화

정책금융은 발전국가 규제의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Alice  Amsden은 한국 산업화의 특징을  "늦게 산업화한 나라가 국가의 

규율과 보조를 통해 학습을 조직한 과정"으로 설명했다.196 Robert Wade도 

동아시아의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금융과 투자 방향을 통해 시장의 

결과를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197 이런 해석을 한국 규제사에 적용하면, 

규제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에게 성과조건을 붙여 자원을 

배분한 계약의 언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치금융과  기업지배구조,  과잉투자  문제가 

규제개혁의 핵심 의제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업단지와 입지규제

산업화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환경과 도시계획, 국토개발, 지역경제를 

함께 다루는 규제였다.

입지규제는 허가의 역사다. 2020년대 산업단지 규제개혁에서 업종 제한, 

토지용도, 매매·임대 규제가 다시 의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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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가의 입지규제는 "질서 있는 산업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산업이 

빠르게 바뀔수록 질서의 기준도 갱신되어야 한다. 섬유와 철강 중심으로 짠 

산업단지 기준이 배터리 재활용, 바이오 의약품, 반도체 장비, 데이터센터, 

수소·전력저장 시설에 그대로 적용되면 규제는 과거 산업의 지도를 보존하는 

장치가 된다.

행정지도와 비공식 규제

한국 규제사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대상은 행정지도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과 허가, 세무조사, 인허가권을 쥐고 있을 때 권고는 사실상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행정지도는 빠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투명성이 낮고 책임소재가 흐리다. 

그래서 한국의 규제개혁은 법령상 규제를 줄이는 것과 함께 비공식 행정의 

관행을 줄이는 과제를 안았다.

행정절차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의 의미는 여기서 분명해진다. 발전국가의 

비공식 조정 방식을 법치와 설명책임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다.199

발전국가 규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개발국가의 규제는 성과와 비용을 함께 남겼다. 재량적 인허가, 정경유착, 

금융왜곡,  환경비용의  지연,  노동권의  억압,  대기업집단  중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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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이  생겼다. 반대로  규제가  비용을  만들었다는  말도  당시의 

제약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 규제사의 교훈은 규제가 많았느냐 적었느냐보다 더 까다롭다. 발전국가 

시기의 규제가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다면, 성숙경제의 규제개혁은 그 규제를 

투명한 규칙과 경쟁, 안전, 환경, 권리의 체계로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



127

Chapter. 27

한국 규제개혁 제도의 계보

그림 15. 규제합리화와 규제심사. 규제개혁은 폐지 목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새 규제가 태어나고 낡은 규제가 고쳐지는 절차를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에서 규제개혁은 반복되는 구호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 

규제완화,  규제혁파,  규제합리화,  네거티브 규제,  규제샌드박스 같은 말이 

등장했다. 그러나 구호만 보면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규제개혁의 역사는 

"어떤  규제를  없앴는가"의  목록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  규제를  어떻게 

관리하려 했는가"의 역사다.

1998년 체제: 등록, 심사, 영향분석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규제개혁은 경제회복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OECD

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여러  정부에서  우선순위였고,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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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과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200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장치를 만들었다.

어떤  부처가 어떤  근거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알 수 있어야 중복과 

충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규제심사 설명은  1998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과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정리한다.201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안내도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범위, 방법의 타당성을 

심사한다고 설명한다.202

규제영향분석은 행정의 직관을 공개 문서로 바꾸고, 이해관계자가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든다.

행정규제기본법이 만든 네 가지 장치

행정규제기본법의 핵심은 특정 규제를 하나하나 완화하는 데 있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정의한다.203 이 정의는 규제를 인허가 하나로 

좁히지 않는다. 허가, 신고, 등록, 승인, 지정, 검사, 보고, 기준준수 의무처럼 

국민과 기업의 행동을 구속하는 장치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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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은  규제검색과  위원회  심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록과 

공개의 기능을 수행한다.204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가  국민생활,  사회·경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하고,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과  대안을  검토하게  한다.205 

규제영향분석의  힘은  결론을  자동으로  내는  데  있지  않다. 문제정의, 

대안비교, 비용과 편익, 이해관계자 의견을 한 문서에 남겨 나중에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절차는 부처 자체심사와 중앙심사를 연결해 신설·

강화 규제를 걸러내는 구조를 설명한다.206 이 구조는 부처의 전문성과 정부 

전체의 조정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장치다.

따라서 등록, 심사, 영향분석, 사후정비는 하나의 생애주기 관리로 이해해야 

한다.

숫자 줄이기의 유혹

초기 규제개혁은 규제 수 감축에 강하게 기울었다. 외교부의 규제정책 

설명은 1998년 금융위기 중 한국이 기존 규제의 50퍼센트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다고  소개한다.207 이런  숫자는  정치적으로 

강력하다.

하지만 규제 수는 규제품질의 대리변수일 뿐이다. 문제는 수가 아니라 

비례성, 집행가능성, 투명성, 사후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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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숙한 규제개혁은  "감축"에서  "관리"로 이동해야 한다. OECD의 

규제정책 권고는 규제의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전체 차원의 정책,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 감독기구를 강조한다.208 한국 제도의 

과제도 여기에 있다. 규제개혁이 투자애로 처리와 민원해소에만 머물면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가르는 기준이 약해진다.

일몰, 사후평가, 규제의 생애주기

규제는 시간이 지나며 낡는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개혁에는 사후평가와 일몰제가 필요하다.

일몰제의 핵심은 단순한 만료가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목적이 

여전히 유효한지,  수단이 비례적인지,  비용이 과도한지,  더 나은 대안이 

생겼는지  다시  묻는  절차다. 사후평가는  규제를  생애주기  안에서  보는 

방식이다.

한국의 규제심사 체계는 신규 규제에 비해 기존  규제의 사후평가가 늘 

어려웠다. 새 규제는 심사 문턱에서 잡을 수 있지만, 오래된 규제는 수많은 

법령과 고시,  지침,  조례,  기관 내부기준에 퍼져 있다. 따라서 사후평가의 

관건은 중앙부처의 법령 목록만이 아니라 현장집행 데이터와 민원, 행정소송, 

사고자료, 산업별 변화까지 함께 보는 것이다.

행정내부 규제와 숨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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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의  중요한  문제는  규제가  행정규제기본법상  등록규제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률상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려는 기업과 시민에게는 "이 서류 없이는 다음 단계로 

못 간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접속·입찰·인증·지원이 안 된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내부규제 연구는 행정내부규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령에 내재한 내부규제의 현황과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를 제기했다.209 이 

문제는  오래된  과제다. 국가기록원은  2000년대  이후  준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약관·정관·내부규정에서 나타나는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해 온 

경과를 정리하면서, 2005년에는 509개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297건을 

검토해  1,006건을  정비했다고  설명한다.210 행정안전부도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이 명백한 근거 없이 

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를 유사행정규제로 

보고 정비한 바 있다.211

내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서류가 민간의 대기시간이 되고, 부처 간 조정 

실패가  기업의  인허가  지연이  되며,  공공기관의  내부위험  관리가 

계약상대방에게 과도한 보증금과 증빙서류로 넘어간다.

한국 규제개혁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법령 규제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기준, 

내부지침,  지자체  산하기관 내규,  보조금·조달·인증 절차까지 규제관리의 

시야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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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제심사의 역설: 의원입법 우회

규제심사는  신설·강화  규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적어도  행정부 

내부에서는  "필요하니 만든다"는 말을  "왜 필요한가,  다른 수단은 없는가, 

비용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엄격할수록  우회  유인도  생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연구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의 부재와 기존 

분석제도의  불충분성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며,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절차와 매뉴얼 필요성을 제기했다.212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의 관련 논의도 

의원입법안  증가로  위원회  검토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발의  전 

입법영향분석과 독립적·전문적 수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213

이 지점이 한국 규제심사의 가장 중요한 역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가 내용을 설계하고 의원발의 형식을 빌리거나, 충분한 비용·편익·

집행가능성 검토 없이 사회적 요구를 곧바로 법률 의무로 고정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해법은 의원입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한  규제입법이라면,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최소한의 영향분석과 이해관계자 검토, 집행가능성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야 

규제심사가 단지 행정부 내부의 문턱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규제품질 

관리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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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라는 내부 규제

한국 행정에서 예산은 또 하나의 강한 내부 규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

기금·결산·성과관리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 틀을 두고, 세출예산의 이월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 사유를 둔다.214 이런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의 유연성만 강조하면 재정민주주의와 책임성이 약해진다.

하지만 통제가 지나치게 경직되면 예산도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회계와 

기금이 칸막이로 나뉘고, 사업 간 전용과 이월이 어렵고, 연말 집행실적이 

다음 해 예산의 기준처럼 취급되면, 기관은 실제 성과보다 "정해진 항목을 

제때 다 쓰는 일"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기금제도 

정비 논의는 예산과 기금, 기금 상호 간 칸막이 때문에 국가 전체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이 어렵고,  한쪽에는 여유재원이 있는데 다른 쪽은 부족한 

현상이 생긴다고 지적한다.215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도 재원 간 칸막이 

해소를 효율적 재정운용의 과제로 제시했다.216

규제개혁의 눈으로 보면 예산구조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다. 예산의 

경직성은 규제의 경직성과 결합해 행정 전체의 비효율을 만든다.

따라서 한국 규제개혁은 법령 심사만 보아서는 부족하다. 좋은 규제는 

법문만이 아니라 예산과 조직, 데이터와 책임을 함께 설계할 때 가능하다.

규제정보포털과 공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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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공개와 연결될  때 힘을 얻는다. 규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심사했는지, 왜 유지되는지, 어떤 대안이 검토되었는지가 공개되어야 기업과 

시민이 토론할 수 있다. 2026년 현재 규제정보포털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소개와 심사결과,  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정보 등을 제공한다.217

공개의 장점은 단지 투명성에 그치지 않는다. 좋은 규제정책은 데이터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반대로 기업의 비용 주장만 공개되고 

소비자·노동자·환경·지역사회 편익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으면 공개는 특정 

이해관계의 확성기가 된다.

2026년의 재편: 규제합리화위원회

2026년에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 체계가 규제합리화 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218 

규제정보포털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부위원장 구조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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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칭이  바뀌어도  지방  인허가,  공공기관  기준,  하위고시와 

심사관행이 그대로라면 체감은 낮다.

2026년 재편은 한국 규제개혁이 한 세대를 지나 다시 제도개편의 문턱에 

섰음을  보여준다. 1998년  체제가  외환위기  뒤  시장개혁과  행정개혁의 

언어였다면, 2026년 체제는 첨단산업, 플랫폼, AI, 기후, 인구감소, 지역소멸, 

안전위험이 얽힌 시대의 언어를 찾아야 한다.

정책브리핑은  2026년  4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보도하면서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이라는 정부 

설명을  전했다.220 따라서  "규제합리화법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체계가 규제합리화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되었다"고 쓰는 

편이 법적으로 정확하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의미를 가지려면 여러 부처  규제의 순서를 맞추고, 

법령·고시·현장해석을 함께 고치며, 안전과 환경의 보완조건을 명확히 붙이는 

조정능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실례: 법령보다 절차의 묶음

한국 규제개혁의 실제 현장은 하나의 조문 폐지가 아니라 절차 묶음을 푸는 

일인 경우가 많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과 관련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방화구획 기준, 공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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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구조 같은 세부 기준이 실제 투자 일정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21

기업은  신규  물질  등록,  유해성  자료,  취급시설  기준,  사고예방계획, 

영업허가,  교육과  검사에  대응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는  안전상 

필요하지만, 다품종·소량 물질을 빠르게 바꾸는 첨단산업에서는 자료확보와 

심사기간이 혁신속도를 늦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출범했다고 설명한다.222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금융업 인가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례가 제도개선으로 환류되지 않으면 샌드박스는 

예외처리 창구로 굳어진다.

샌드박스 이후의 제도화

규제샌드박스는  한국  규제개혁의  실험적  도구가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고  설명한다.223 OECD도  한국의  샌드박스가  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넓은 분야에서 운영된다고 정리한다.224

샌드박스의 장점은 규제기관이 불확실한 기술을 "즉시 허용"하거나 "즉시 

금지"하지 않고 제한된 실험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샌드박스가 

많아질수록 제도화의 압박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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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사례도 공개되어 다음 심사에 반영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는 규제개혁의 장식이 아니라 제도가 된다.

규제개혁의 민주주의

규제개혁은  기업정책만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필요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근거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좋은 규제개혁은  "규제 대 자유"의 단순  대립을 넘는다. 그것은 위험을 

어떻게 정의할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어떤 증거로 정책을 바꿀지, 어떤 

절차로 의견을 들을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고칠지를 묻는다.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사는 이 질문에 대한 국가의 답안이 조금씩 바뀌어 온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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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8

첨단산업과 킬러규제의 역사

그림 16. 첨단산업 인허가 병목.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공장은 안전·환경·전력·입지·노동·기술보호 규제가 동시에 걸리는 복합 

현장이다.

"킬러규제"라는 말은 거칠다. 이차전지 공장은 전구체와 양극재, 유기용제, 

폐전지, 화재안전, 중금속 폐수, 재활용, 산업단지 입지가 한꺼번에 얽힌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년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바이오·

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했고,  국내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는 응답이  53.7퍼센트였다고 발표했다.225 이 

수치는 규제의 과학적 판정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현장에 병목 인식이 

광범위하다는 신호로는 중요하다.

왜 첨단산업에서 규제가 더 크게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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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은 속도의 산업이다. 따라서 같은 허가기간도 더 큰  비용으로 

느껴진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위험의 밀도다.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화재, 유기용제, 

금속류  폐수,  폐전지  보관과  운송  위험을  갖는다. 문제는  위험이  큰 

분야일수록 규제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고,  각각의 기관은 자기 위험만 

본다는 데 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안전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허용하되 

사고가 나면 크게 처벌한다"는 단순한 사후규제 구호도 충분하지 않다. 

첨단산업 사고는 한 번의 폭발, 누출, 화재, 데이터 유출, 임상사고가 막대한 

피해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사전예방과 사후책임의 조합이 필요하다.

산업단지 규제: 과거 산업지도와 새 산업의 충돌

2023년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논의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는  핵심 

의제였다. 정책브리핑은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 

지원용 토지 확대, 비수도권 산업용지의 매각 후 임대 허용 등을 소개했다.226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8월 

24일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고,  향후  10년에 걸친 

투자와 고용 효과를 기대했다고 정리한다.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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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단지가 "첨단산업 집적"을 목표로 한다면 업종과 용도 기준도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낡은 산업지도를 보호하는 규제와 지역환경을 

보호하는 규제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규제: 안전과 공급망 속도

화평법과 화관법은 첨단산업 논쟁의 단골 주제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취급시설 기준, 교육, 검사, 사고예방계획은 모두 안전을 위한 장치다.

환경부의 킬러규제 개선 설명은 환경정책 목표를 지키면서 민간투자와 

지역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전환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한다.228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규제완화가 환경목표 포기가 아니라 위험기반 재설계여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불화수소,  황산,  질산,  유기용제,  전해액,  특수가스,  중금속 폐수는 모두 

사고와 환경피해의 가능성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자료와 인증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반도체 팹의 건축·소방 규제

2025년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건축·소방 규제개선이 별도 의제로 

떠올랐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과 관련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합리화,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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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산업통상부 자료도 반도체 공장 FAB 내부 클린룸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수평거리  40미터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현실과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230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바이오 공장의 멸균·폐수, 배터리 공장의 화재구획, 

수소 설비의 이격거리, 로봇공장의 작업자 안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모두 일반 기준과 산업특화 기준 사이의 조정을 요구한다.

전력·탄소·RE100: 규제와 인프라의 결합

첨단산업에서 전력은 원료다. 법령상 공장허가가 빨라도 전력망이 준비되지 

않으면 투자 일정은 멈춘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중립 정책은 기후위험 대응이라는 공익목표를 

가진다. 기업에게  RE100과 탄소감축을 요구하면서 재생전력  조달수단과 

송전망,  전력계통 접속, 장기계약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면 규제는 비용만 

만들고 전환은 늦어진다. 반대로 탄소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를 늦추면 

장기적으로 수출시장과 기후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첨단산업  규제개혁은  여기서  산업정책과  기후정책을  함께  봐야  한다. 

규제문제는 종종 법조문보다 인프라의 문제다.

노동시간과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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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또  다른  논쟁은  노동시간이다. 주52시간제  논쟁은  그래서 

단순한 규제완화 문제가 아니다. 누가 어떤 기간에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건강보호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발국가 시기의 산업화는 장시간 노동에 크게 의존했다. 고숙련 연구개발 

인력의  집중근무  수요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조화하려면  직무와  소득, 

프로젝트  기간,  휴식권,  선택권,  사후감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첨단산업 규제개혁은 노동보호를 우회하는 방식이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첨단산업은  국가안보와도  연결된다. 미국  BIS의  암호화·정보보안 

수출통제처럼, 첨단기술은 민간제품이면서도 국가안보 통제의 대상이 된다.
231

그러나 해외 공동연구,  장비 검증,  고객  인증,  글로벌  공급망  운영까지 

과도하게 절차화하면 기업의 속도와 신뢰가 떨어진다. 보호할 핵심기술과 

일반 상업기술을 구분하고,  심사기간과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킬러규제라는 말의 한계

킬러규제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유용하지만 분석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어떤 규제는 안전사고 뒤 어렵게 만들어진 최소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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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표현은  "복합  병목"일 수 있다. 해결책도 단순  폐지가 아니라 

통합심사, 성능기준, 위험등급화, 상호인정, 사후평가, 원스톱 조정, 공개된 

처리기한이어야 한다.

첨단산업 규제의 역사는 앞으로 규제국가가 얼마나 학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할 것이다. 이 복잡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규제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설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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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9

더 많은 이상한 규제들

그림 17. 이상한 규제 박물관. 이상해 보이는 규제는 종종 산업보호, 도덕, 안전, 도시미관, 환경, 국가안보 같은 진지한 목적의 흔적이다.

규제의 역사는 진지한 제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일요일에 

무엇을 팔  수 있는지,  영화가 예술인지 장사인지,  도시의 건물이 얼마나 

높아도 되는지, 식당이 빨대를 먼저 내놓아도 되는지 같은 작은 규칙이 한 

시대의  두려움과  타협을  더  잘  보여준다. 이상한  규제는  웃음거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위험과 도덕, 산업보호와 자유, 기술 변화와 행정의 

상상력이 부딪힌 자리다.

일요일 영업금지: 휴식, 종교, 상업질서

일요일  영업금지법,  이른바  blue  laws는  종교적  관습과  상업질서, 

노동휴식이 결합한 규제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McGowan v. Mary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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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메릴랜드의 Sunday Closing Laws가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지 다룬 

대표 판례다.232 사건의 법적 쟁점은 특정 종교의 안식일 관념이 국가법으로 

강제되는가였다.

규제의 역사에서는 원래 목적과 나중 목적이 자주 다르다.

영화검열에서 등급제로

영화는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 않았다. Industrial Commission 

of  Ohio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화가  예술이라기보다  사업에 

가깝다고 보아 검열을 허용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렸다.233 당시 영화는 새롭고 

강력한 대중매체였다.

이 사건은 "신성모독적"이라는 이유로 영화 상영을 막을 수 있는 뉴욕법의 

위헌성을 다루었고,  영화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다.234 영화검열의  역사는  여기서  국가검열에서 

자율등급으로 이동한다.

Motion  Picture  Association은  현재의  영화등급제가  1968년에 

만들어졌고, 부모가 자녀의 관람 선택에 정보를 얻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235 흥미로운 점은 등급제가 법률상 검열이 아니라 민간 자율규범에 

가깝다는 것이다.

규제는 국가의 법문만이 아니라 시장의 관문에서도 작동한다.

워싱턴 D.C.의 건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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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의 건물 높이 제한은 도시미관과 연방 수도의 상징성이 결합한 

규제다. 전역의 건물 높이에 통일적 제한을 두는 연방법이라고 설명한다.236 

1910년  Height Act는 상업지역 건물 높이를 도로 폭에  20피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되 일반적으로 130피트를 넘지 못하게 하고, 주거지역은 90

피트 제한을 두는 식의 구조를 만들었다.237

높이규제는 미학이 어떻게 경제규제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플라스틱 빨대: 작은 물건의 환경정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사소해  보인다. EU의  Single-Use  Plastics 

Directive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지침으로, 

지속가능한 대체재가 있는 제품에 대해 시장출시 제한 등 여러 수단을 둔다

238 빨대는 해양쓰레기와 일회용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AB 1884는 풀서비스 레스토랑이 소비자 요청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의 규제를 택했다.239 이 방식은 

전면금지보다 부드럽다.

비닐봉투,  일회용 컵,  담배꽁초,  포장재,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모두 작은 

사물처럼 보이지만 생산·소비·폐기 시스템 전체를 드러낸다.

암호화 수출규제: 수학도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암호화 기술은 규제사의 독특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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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IS는 암호화 품목이 Commerce Control List의 Category 5, Part 

2,  Information  Security에  속한다고  설명한다.240 암호화  수출규제의 

흥미로운 점은 기술과 표현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데 있다.

수학 공식 하나가 안보, 산업, 권리의 교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 

수출규제는 현대 기술규제의 압축판이다.

면허의 미시정치: 미용사와 생계

전문직 면허는 의사와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FTC의 직업면허 이동성 

보고서는 면허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주별 기준 차이와 이동성 

제한이 노동시장 진입과 경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241

그러나 교육시간과 시험,  수수료,  주별 전환절차가 과도하면 저소득층과 

이민자, 경력단절자의 진입장벽이 된다.

작은 면허 하나에도 안전, 생계, 경쟁, 이동성이 얽힌다.

이상함은 단서다

이상한 규제는 조롱하기 쉽다.

따라서 이상한 규제를 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이런 바보 같은 규제가 

있나"가 아니라  "어떤  위험과 이해관계가 이 규제를 만들었고,  그 위험은 

지금도  같은가"다. 규제사는  이상함을  웃음으로  소비하지  않고,  제도의 

기억으로 읽는다.



148



149

Chapter. 30

그린벨트와 토지 규제의 한국사

그림 18. 그린벨트와 도시 경계. 토지규제는 선 하나로 도시의 성장, 자연보전, 군사안보, 재산권, 주택가격을 함께 묶는다.

한국의  규제사에서  토지는  특별하다. 그린벨트,  수도권정비,  농지전용,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 개발부담금,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경제정책이면서 

환경정책이고, 주거정책이면서 재산권 제한이다.

국가기록원의 "1971년 그린벨트 첫 지정" 자료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시 

중심부에서 반경 15킬로미터 선을 따라 폭  2-10킬로미터의 서울·경기 땅 

454.2제곱킬로미터가 처음 지정되었다고 설명한다.242 또  1977년 여천을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확대되어  전국  주요  도시  외곽에  녹지대가 

형성되었다고 정리한다.243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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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공식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다. 국토교통부  정책정보도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역으로 설명한다.244 현재 법제의 

중심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245

그린벨트는 계획국가의 강력한 선 긋기다. 이는 도시계획의 가장 강한 형태 

중 하나다.

그러나 선은 사람의 삶을 가른다. 그린벨트는 공익을 위해 사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전형이다.

안보와 도시계획의 결합

국가기록원은 그린벨트가 1960년대 이후 서울 과밀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인구분산대책으로 논의되었고, 1968년 1·21 사건 이후 수도 방위라는 정치·

군사적 상황도 작용했다고 설명한다.246 이 대목은 한국 토지규제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안보와 도시확산 억제가 중요했지만, 나중에는 환경보전과 도시의 

허파라는  논리가  강해졌다. 또  주택가격이  오르고  수도권  통근권이 

확대되면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 논쟁의 핵심 변수가 되었다.

목적이 여러 개인 규제는 평가기준도 여러 개가 된다.

재산권과 보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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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는  늘  보상문제를  낳는다. 아무  보상도  하지  않으면  특정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제한의 강도,  기간,  대체이용 가능성,  공익의 크기,  보상·지원제도,  주민 

생활불편 완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지원, 취락지구 정비, 해제와 조정, 

훼손지  복구,  공공주택  공급과  결합했다. 강한  규제일수록  사후관리와 

보완정책이 중요하다.

수도권정비와 국토 균형

토지규제는 그린벨트만이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  공간규제다.247 

공장총량,  대학·대형건축물,  인구집중유발시설,  권역  구분  같은  수단은 

수도권 성장의 방향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세계적 경쟁에서 수도권은 인재와 인프라,  연구기관,  기업본사가 

모인 혁신권역이기도 하다.

이 딜레마는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와 배터리·바이오 산업 입지 논쟁에서 

다시 나타난다. 토지규제는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이 만나는 지점이다.

토지거래허가와 투기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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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가격 급등과 투기를 막기 위한 강한 거래규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통해 일정 지역의 

토지거래에 허가를 요구하는 구조를 둔다.248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요와 이용계획을 심사해 투기적 거래를 막으려 한다.

따라서 강한 거래규제는 기간과 지역,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투기억제 

효과와 부작용을 사후평가해야 한다.

토지규제와 주택공급 논쟁

그린벨트와 수도권 규제는 주택공급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녹지와 생태, 도시 경계, 농지, 장기적 환경가치도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규제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해제냐 유지냐"만이 아니다. 공공임대와 

분양,  교통,  학교,  병원,  일자리,  공원은  어떻게  함께  공급할  것인가. 

토지규제의 개혁은 선 하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다시 배분하는 일이다.

한국 토지규제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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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규제는 압축성장의 그림자와 성과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강한 규제는 재산권 갈등,  행정재량,  투기적 기대,  공급  부족,  지역 간 

불균형도 만들었다.

토지규제의 핵심 질문은 네 가지다. 넷째, 규제가 만든 경계가 시간이 지나도 

같은 의미를 갖는가.

그린벨트의 선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규제국가의 

성격을 보여주는 선이다. 토지규제의 작은 역사는 결국 국가가 공간을 통해 

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려 했는가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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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1

세금과 관세: 국가가 장부를 만들 때

그림 19. 세금과 관세의 장부. 조세와 관세 규제는 국가가 돈을 걷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거래, 국경, 산업보호, 시민의 의무를 기록하는 

행정기술이었다.

정부규제의 역사를 말하면서 세금과 관세를 빼놓을 수 없다. 세금은 누가 

국가의 구성원인지, 어떤 거래가 공식 경제에 들어오는지, 어떤 소득과 소비를 

국가가 볼 수 있는지 정하는 장치다. 국가가 시장을 "보는"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장부와 세관 신고였다.

조세국가와 기록의 탄생

근대국가가 강해진 과정은 군대와 세금의 역사와 맞물린다.

IRS의 역사 설명은 1862년 링컨 대통령과 의회가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직위를  만들었고,  소득세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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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도입되었다고 정리한다.249 이 장치는 처음에는 전시 재정을 위한 

임시적 성격이 강했지만, 조세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속적 능력이 되는 길을 

열었다.

National  Archives는 제16차 수정헌법을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게 한 헌법개정으로 소개한다.250 이 변화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능력의 문제였다. 소득세는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와 납부, 공제와 감면, 조사와 불복절차를 운영하는 거대한 행정체계를 

필요로 한다.

조세규제의 세 얼굴

조세는 세 가지 얼굴을 가진다. 담배세,  탄소세,  주세,  취득세,  연구개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는 특정 행동을 억제하거나 장려한다.

이 때문에 조세법은 규제법과 구별되면서도 규제법처럼 작동한다. 국가는 

금지명령 없이도 세율과 공제, 신고의무를 통해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조세규제의 어려움은 복잡성이다. 납세자는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 

사이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세수 확보와 경제활동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조세규제의 공정성은 세율만이 아니라 납세협력비용과 집행의 

예측가능성에도 달려 있다.

세금은 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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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를 쓰면서 조세를 포함할지 여부는 단순한 목차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은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251 따라서  한국의  규제등록,  규제영향분석,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에서 말하는 "행정규제"와 세법상 조세는 같은 범주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정책적 의미에서는 조세가 규제처럼 작동한다.

미국 재무부는 OMB·OIRA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일정한 조세 규제조치가 

Executive Order 12866에 따른 중앙심사 대상이 되는 조건을 정해 왔다.252 

이는 조세를 모두 일반 규제로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세법 해석과 집행규칙도 

경제적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책은 조세를 한국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라고 부르지는 않되, 

국가가 시장행동을 조정하는 오래된 규제적 수단으로 다룬다.

관세: 국경의 규제 장치

관세는 국가가 국경을 통해 시장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현대 세관은 단순히 

상자를 열어보는 기관이 아니라 데이터와 위험분석,  국제협력으로 물류를 

관리하는 규제기관이다.

World  Customs  Organization은  1952년  Customs  Co-operation 

Council로  설립되었고,  이후  세계  관세행정의  협력기구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253 관세행정이 국제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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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가격을  바꾸고,  원산지  규정은  공급망을  바꾸며,  통관절차는 

물류속도를 바꾼다.

GATT와 관세의 국제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정책은  국제규범  속으로  들어갔다. WTO는 

GATT가  1947년에  체결되었고,  다자무역체제가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완화의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254 GATT의  핵심은  국가가  관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다.

이 변화는 규제사의 중요한 전환이다.

오늘날 관세와 세관규제는 더 복잡해졌다. 세관은 단순한 재정기관이 아니라 

무역안보와 공급망 규제의 앞문이 되었다.

세금장부의 민주주의

세금과 관세의 역사는 국가가 시민과 기업을 더 세밀하게 보게 된 역사다. 

그러나 보는 능력은 항상 민주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 세관검사는 무역안보와 

사생활, 영업비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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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세·관세규제는 세수만 많이 걷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세의 작은 역사는 국가능력과 시민의 권리가 함께 커져 온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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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2

농업과 식품표준: 밭에서 식탁까지

그림 20. 농업과 식품표준. 농식품 규제는 밭과 축사, 도축장, 시장, 항구, 식탁을 하나의 표준과 검사체계로 연결한다.

식품규제는 이미 앞 장에서 의약품과 식품안전의 역사로 다루었다. 그러나 

농업과  식품표준은  별도의  역사를  갖는다. 농업규제는  생산자의  생계, 

소비자의 안전, 국가의 식량안보, 국제무역, 동식물 질병, 토지와 물, 환경을 

함께 다룬다. 그래서 농식품 규제는 "밭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규제다.

등급과 표준의 시장 만들기

농산물 시장은 정보비대칭이 크다.

미국 농무부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는 농산물의 등급과 표준이 

품질을 설명하는 공통 언어를 제공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를 쉽게 

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255 이 설명은 표준규제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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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상품을 획일화하지만, 그 획일화 덕분에 원거리 거래와 가격비교가 

가능해진다.

유기농,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공정무역 같은 새로운 표준은 시장의 윤리를 

가격표에 넣으려는 시도다.

가축시장과 불공정거래

농업규제는 안전만이 아니라 거래공정성도 다룬다. 미국의 Packers and 

Stockyards  Act는  1921년 제정되어 축산물 포장업자,  가축시장,  딜러의 

불공정·기만·차별적 관행을 규율하는 법으로 발전했다.256 이 법은 농업시장이 

단순한 자연의 시장이 아니라 거대 구매자와 분산된 생산자가 만나는 불균형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농업규제는 도시 소비자가 보는 가격표 뒤에서 생산자와 유통기업의 힘의 

균형을 조정한다.

식품안전의 예방적 전환

현대 식품안전 규제는 사고 뒤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동했다. 미국 FDA

는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가 식품안전 체계를 식중독 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법이라고 설명한다.257 이는 규제사의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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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식품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소비자 건강과 기업 신뢰, 수출시장에 큰 

피해를 준다.

식품안전 규제는 또 과학과 행정의 결합이다. 그러나 과학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수준의 위험을 허용할지, 표시를 어떻게 할지, 수입식품에 어떤 

증명서를 요구할지는 사회적 선택이다.

Codex와 국제 식품표준

식품은 국경을 넘는다. Codex Alimentarius는 FAO와 WHO가 운영하는 

국제식품표준 체계로, 소비자 건강 보호와 식품무역의 공정한 관행을 목표로 

발전했다.258 Codex 표준은 각국 법령 자체는 아니지만, 국제무역 분쟁과 국내 

식품기준 설계에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국제표준도 갈등을 없애지는 못한다. 유전자변형식품과 호르몬 처리 

쇠고기, 잔류농약 기준은 과학과 무역, 소비자 불안과 산업이 만나는 대표적 

쟁점이다.

식량안보와 환경규제

농업규제는 식품안전만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환경규제를 함께 품는다.

이 때문에 농업규제는 늘 이중적이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면 생산비가 오를 

수 있지만, 규제를 늦추면 물과 토양, 생태계 비용이 누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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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농식품 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환경과 무역을 한 표 안에 넣어야 한다. 

밭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사슬 중 어느 한 지점만 보면 규제가 왜곡된다. 

농식품 표준의 역사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표준을 세운 역사이고, 동시에 그 

표준이 누구에게 비용과 신뢰를 배분했는지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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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3

주파수와 방송: 보이지 않는 공간의 규제

그림 21. 주파수와 방송 규제. 전파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간섭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고, 방송은 기술망이면서 여론과 문화의 통로였다.

통신과 방송 규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 전화망과 인터넷망은 물리적 

선로와 교환기,  서버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위에서 흐르는 말과 영상은 

표현과 여론의 문제를 만든다. 통신규제는 자연독점과 보편서비스, 전파관리, 

표현의 자유, 공정경쟁, 개인정보, 국가안보가 만나는 복합 영역이다.

전파 혼잡과 면허의 탄생

초기 라디오는 자유로운 실험의 공간이었다.

FCC 의  라디오  역 사  자료는  1927 년  Radio Act 가  Federal Radio 

Commission을 만들었고, 방송국 면허와 공익 기준을 통해 전파질서를 관리

하게 했다고 설명한다.259 이후 1934년 Communications Act는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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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Commission을 설치하고 유선·무선 통신을 포괄하는 규

제체계를 만들었다.260

어떤 방송국이 어떤 주파수에서 송신할 수 있는지 정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 

배치가 아니라 누가 대중에게 말할 수 있는지 정하는 일이 되었다.

공익, 편성, 검열의 경계

방송규제의  어려움은  공익과  검열의  경계에  있다. 지역뉴스,  교육, 

재난방송, 정치적 균형, 어린이 보호, 음란·폭력 규제, 광고시간 규제는 모두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가는 방송내용에 개입할수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전파 희소성 논리가 약해졌다. 그러나 표현규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방송심의, 플랫폼 콘텐츠 정책, 알고리즘 추천, 허위정보 

대응, 선거광고 투명성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규제가 되었다.

ITU와 국제 전파질서

통신은 국경을 넘는다.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1865년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으로 시작했으며, 국제 전기통신

의 표준과 협력을 다루는 오래된 국제기구로 발전했다.261 ITU의 역사는 통

신규제가 애초부터 국제규제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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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역을 어느 서비스에 줄지, 위성궤도와 전파를 어떻게 조정할지, 

긴급통신과 군사통신을 어떻게 보호할지는 한 나라만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는 자국 통신망을 통제하려 하지만, 통신의 기술적 성격은 국제표준과 

상호접속을 요구한다.

전화망과 보편서비스

통신규제의 또 다른 축은 보편서비스다. 따라서 초기 전화규제는 요금, 접속, 

서비스 품질, 지역 간 보조, 독점사업자 감독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보편서비스는 통신을 사치재가 아니라 기본 인프라로 보는 관점이다. 이 

논리는 오늘날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재난문자,  공공 와이파이,  디지털 

포용정책으로 이어진다. 통신규제는 시장경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접근권 

문제를 계속 다룬다.

하지만 보편서비스는 비용을 묻는다. 이 질문은 전력과 수도, 우편, 교통의 

보편서비스 문제와 닮아 있다.

인터넷 이후의 통신규제

인터넷은 통신규제의 언어를 바꾸었다. 개인은 방송하듯 말하고, 플랫폼은 

통신망과 미디어와 시장을 동시에 운영한다. 그래서 망중립성, 플랫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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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조정,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데이터센터 전력,  해저케이블 안보가 

하나의 규제군으로 엮인다.

통신규제의 기본 질문은 여전히 같다. 전파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한 규제는 이제 디지털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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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4

에너지와 원자력: 빛을 켜는 규제

그림 22. 에너지와 원자력 안전. 에너지 규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와 원자력·화석연료·재생에너지의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를 함께 다룬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바닥에  있다. 그래서  에너지규제는  가격규제, 

독점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국가안보,  기후정책을  동시에  다룬다. 

전력망은 자연독점의 성격이 강하고,  발전소는 대규모 투자와 환경영향을 

낳으며, 원자력은 사고 가능성은 낮아도 사고가 나면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공익사업으로서의 전력

전력산업은 공익사업 규제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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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력지주회사와 공익사업 규제는 대공황기 금융·전력시장 문제와 

맞물렸다. 이런 맥락에서 전력규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과 

기업지배, 소비자보호와 연결되었다.

오늘날 전력규제는 더 복잡하다. 전력시장을 경쟁화할 것인가, 송배전망은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를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수요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전기요금에 기후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모두 규제문제다.

에너지부와 FERC의 등장

1970년대 에너지위기는 에너지규제의 재편을 촉발했다. 미국  FERC는 

1977년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에  따라  Federal 

Power  Commission의  기능을  계승하며  설립되었다고  설명한다.262 

에너지규제는 전력과 가스,  송전,  도매시장,  파이프라인,  수력발전 같은 

영역을 포괄하는 전문규제기관의 영역이 되었다.

전력은 일반 상품처럼 재고를 쌓아두기 어렵고, 정전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원자력 규제의 탄생

원자력은 에너지규제의 특별한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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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RC는 원자력 규제체계가 1946년 Atomic Energy Act와 1954년 

개정법 이후 발전했고, 1974년  Energy  Reorganization  Act로  Atomic 

Energy Commission의 개발·촉진 기능과 규제 기능이 분리되며  NRC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263 이 분리는 규제사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자력규제는  선거주기나  기업투자주기보다  긴  시간을  다루는 

규제다.

IAEA와 국제 원자력 질서

원자력은  처음부터  국제정치의  문제였다. IAEA는  1957년  설립되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 핵물질 보장조치의 국제체계를 발전시켰다.264 

원자력규제는 국내 안전규제이면서 동시에 핵확산 방지와 국제신뢰의 문제다

각국 원전의 안전문화, 방사선방호, 사고대응, 폐기물 관리, 규제기관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국가는 기술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사고가 만든 규제학습

원자력규제는 사고를 통해 배웠다. 사고의 크기와 지속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고 뒤  규제가  강화되면 비용이 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의 경제성이 

달라진다. 원전 사고는 한 지역을 넘어 국가 신뢰와 에너지정책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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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든다. 따라서 원자력규제는 위험의 기술적 계산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기후시대의 에너지규제

기후위기는  에너지규제의  방향을  다시  바꾸고  있다. 원자력은  저탄소 

전원으로 다시 주목받지만 안전과 폐기물 논쟁을 안고 있다. 배터리와 수소, 

송전망, 수요반응, 전기차 충전은 모두 새 규제를 요구한다.

기후시대의 에너지규제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빛을 켜는 

규제는 결국 사회가 어떤 위험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배분할 것인지 

묻는 규제다.

Chapter. 35

국경과 이민: 여권, 비자, 신원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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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경과 이민 규제. 국경규제는 사람의 이동을 관리하는 제도이면서 신원, 노동시장, 안보, 인권, 국민국가의 경계를 정하는 

기술이다.

사람의 이동은 오래전부터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민규제는 

국민국가, 여권, 비자, 국경검문, 노동시장, 인종과 계급, 난민과 망명, 안보가 

결합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경규제는 국가가 "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제도다.

이민행정의 제도화

미국  USCIS의 기관사 개관은  1891년 이민법이 연방 차원의 이민감독 

체계를  강화했고,  재무부에  Superintendent  of  Immigration  직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265 이민행정은  항구와  철도,  노동시장과  도시, 

질병검역과  빈곤구제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국가는  입국자를  세고, 

건강상태와 신원을 확인하고, 특정 범죄자나 질병, 빈곤 위험을 이유로 입국을 

제한했다.

국경에서 사람은 이야기하는 개인이기 전에 문서와 데이터의 조합으로 

읽힌다.

1924년 이민법과 숫자의 정치

미국의  Immigration  Act  of  1924는 이민규제사에서 상징적이다. 미 

국무부 역사자료는 1924년 법이 national origins quota 체계를 확립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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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 출신 이민을 크게 제한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한다.266 이 법은 

숫자가 어떻게 정치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고숙련  인력은  필요한  인재로,  난민은  보호대상으로,  비숙련  노동자는 

노동시장 조정의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는 집행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민규제는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정한다.

여권과 비자의 행정기술

여권은  신분증이자  외교문서다. 전자여권과  생체정보,  사전여행허가, 

항공사 승객정보 제출은 국경을 공항 도착 전으로 앞당겼다.

이  변화는  규제의  공간을  바꾼다. 오늘날  국경은  항공권  예약시스템, 

비자센터, 영사관, 데이터베이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자동출입국 심사대, 

국제정보공유망에 분산되어 있다. 국경은 선이 아니라 절차의 네트워크가 

되었다.

국경규제는 사생활과 차별의 위험도 만든다. 국경에서의 절차권과 이의제기, 

데이터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세관과 국경보안의 통합

미국 CBP는 2003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아래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만들어졌고,  세관·이민·농업검사·국경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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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통합되었다고 설명한다.267 9·11 이후 국경규제는 물건과 사람, 안보와 

무역, 테러와 농업검역을 한 기관의 위험관리 체계 속에 묶는 방향으로 갔다.

유학생, 이주노동자, 관광객, 출장자, 난민, 국제결혼 가족, 해외동포가 모두 

국경규제의 대상이다.

난민과 인권의 경계

이민규제는 주권의 언어로 말하지만, 난민과 인권은 그 주권에 한계를 둔다. 

난민협약과 국제인권법은 국가가 누구를 받아들일지 정할 권한과,  생명과 

자유가 위험한 사람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IOM은 국제이주가 노동,  가족,  강제이주,  개발,  인도주의,  국경관리와 

연결된  복합  현상이라고  설명한다.268 현대  이민규제는  단순한  입국허가 

제도가 아니다.

좋은 이민규제는 국가의 합법적 통제권과 이동하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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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국제질서, 표준, 사상과 방법론

OIRA와 OECD, 표준과 조달, 벤야민과 아렌트는 규제를 보는 서로 다른 

렌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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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6

규제개혁의 국제사: OIRA에서 OECD까지

그림 24. 국제 규제개혁의 회의실. 규제개혁은 각국의 국내정치에서 시작했지만, 비용편익분석과 영향평가, 사후평가, 국제협력의 

언어를 통해 세계적 정책기술이 되었다.

규제개혁은 한 나라의 유행어가 아니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영국, EU, 

OECD  회원국,  한국과  여러  신흥국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경제규제  완화와  민영화,  경쟁도입이  중심이었다. 

규제개혁의  역사는  규제를  없애는  역사에서  규제를  관리하는  역사로 

이동했다.

1970년대의 문제의식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생산성 둔화, 에너지위기, 항공·철도·통신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비효율은  규제비판을  키웠다. 규제기관이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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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고,  진입장벽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며,  요금규제가 비용절감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었다.

이  시기의  규제개혁은  주로  경제규제에  집중했다. 사회규제는  비용이 

크지만, 오염과 사고, 차별과 건강피해라는 공익목표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곧 두 갈래로 나뉘었다. "규제완화"와 "더 좋은 규제"가 

같은 단어처럼 쓰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이었다.

Executive Order 12291과 대통령 규제심사

미국에서  1981년  Executive  Order  12291은  규제개혁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명령은 주요 규제에 대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규제대안 

중 순편익이 높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규제심사 체계를 

강화했다.269 이때 OMB와 OIRA의 역할이 커졌다.

OIRA식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의 핵심 도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민주적 

책임과 전문성, 투명성의 논쟁을 낳았다.

이 명령은 여전히 중요한 규제에 대한 중앙심사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필요성과 대안,  비용과 편익,  분배효과,  공익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틀을 

제시했다.270 규제개혁은 단순한 반규제 정책이 아니라 규제의 정당화 절차가 

되었다.

비용편익분석의 힘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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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은 규제개혁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 비용과 편익을 숫자로 

비교하면,  규제논쟁은 감정이나 이념만이 아니라 근거를 요구하게 된다. 

OMB Circular A-4는 연방기관의 규제분석 지침으로, 편익과 비용, 대안, 

불확실성, 분배효과를 어떻게 다룰지 안내한다.271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만능이 아니다. 비용은 특정 산업에 즉시 보이지만, 

편익은 시민 전체에게 넓게 퍼지고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좋은 규제분석은 숫자와 서사를 함께 써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결론을 자동으로 내는 기계가 아니라 규제논쟁을 더 정직하게 만드는 도구다.

OECD와 규제정책의 세계화

OECD는 규제개혁을 국제적 정책기술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OECD의  2012년 규제정책 권고는 정부 전체  차원의 규제정책,  고위급 

정치적 책임,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 규제기관의 성과관리, 

국제규제협력을 강조한다.272 이는 규제개혁을  "규제 수를 줄이는 일"에서 

"규제거버넌스를 세우는 일"로 바꾸는 문서였다.

OECD의  Regulatory Policy Committee는 회원국의 규제관리 경험을 

비교하고,  영향평가와 사후평가,  행동통찰,  국제협력,  혁신친화 규제 같은 

주제를 다룬다.273 규제정책은 더 이상 국내 행정개혁만이 아니라 국제 비교와 

동료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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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영향분석,  규제등록,  규제개혁위원회, 

샌드박스,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는 국내  정치경제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OECD식 규제관리 언어와 연결되어 있다.274

세계은행과 SMART 규제 원칙

세계은행의 규제개혁 담론은 "더 적은 규제"보다 "더 똑똑한 규제"에 가깝다. 

그 핵심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절차를 줄이되,  계약집행,  재산권, 

신용정보,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처럼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기본 

규칙은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275 규제개혁은 

무규제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정부가 왜 

그것을 요구하는지 설명하며, 사회적 위험을 실제로 낮추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세계은행이 모든 문서에서 하나의 고정 약어로 SMART를 공식화해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사업환경·규제거버넌스 논의를 한국의 규제개혁 

실무 언어로 압축하면 SMART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A는 Accountable이다. 규제는 기술 변화와 현장자료, 중소기업과 시민의 

경험, 사고와 실패 사례에 반응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Global Indicators of 

Regulatory  Governance도  입법계획  공개,  규제안  공표,  의견수렴, 

영향평가, 사후평가 같은 요소를 비교한다.276



179

따라서 SMART 원칙은 규제를 많이 줄이라는 구호가 아니다. 단순하지만 

허술하지 않고,  측정 가능하지만 숫자만 보지 않으며,  책임성은 있으나 

책임회피로 흐르지 않고,  현장에 반응하되 포퓰리즘에 끌려가지 않으며, 

투명하지만 정보공개만으로 끝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가 행정 안팎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EU Better Regulation

EU의 Better Regulation은 또 다른 모델이다. European Commission의 

Better Regulation  체계는 영향평가, 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REFIT, 

규제단순화와 투명성을 강조한다.277

그래서 EU의 문제의식은 "규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더 잘 만들고, 불필요한 

부담은 줄인다"에 가깝다.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  GDPR,  AI  Act,  제품안전규정, 

탄소국경조정은 모두 EU가 세계 규제국가로 작동하는 사례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줄이는 일만이 아니라, 강한 규제를 어떻게 정당하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다.

영국의 one-in one-out과 one-in two-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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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제개혁은 규제비용을 예산처럼 관리하려는 시도로 유명하다. 2010

년대 영국 정부는 기업에 순비용을 만드는 새 규제를 도입할 때 기존 규제 

부담을 줄이는 상쇄방식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one-in one-out, 이어 one-

in two-out이라는 방식이 쓰였다. 한 규제를 새로 만들면 적어도 같은 규모, 

또는 두 배 규모의 기존 부담을 줄이라는 발상이다.278

이 제도의 장점은 부처가 새 규제의 비용을 내부화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새 

규제가 순비용을 만들면 기존  규제 정비로 부담을 상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규제의 "재정규율"을 세우려는 시도다.279

그러나  one-in  two-out에는  한계도  있다. 비용총량  관리는  비례성, 

위험기반 접근,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규제개혁 방법의 도구상자

국제 경험을 종합하면 규제개혁의 방법은 몇  가지로 나뉜다. 새  규제가 

태어나는 문턱에서 문제정의와 근거를 요구한다.

둘째, 기존 규제 정비다. 세계은행과 OECD가 여러 나라에서 소개한 이른바 

규제 길로틴(regulatory  guillotine)은 일정 기간 안에 기존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이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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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담관리다. one-in one-out, one-in two-out,  규제비용관리제, 

행정부담 감축목표,  표준비용모형은 규제의 비용 측면을 숫자로 관리하려 

한다. 숫자는 거칠지만, 부처가 부담을 보지 않는 문제를 줄인다.

넷째,  위험기반 규제다. 위험기반 접근은 낮은 위험에는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고 높은 위험에는 강한 기준과 감독을 붙인다.

다섯째, 실험과 환류다. 실험이 반복되면 일반규칙을 바꿔야 하고, 사고와 

실패도 다음 심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집행개선이다. 원스톱 인허가, 공동심사, 디지털 신고, once-only 

원칙, 표준해석,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은 법령 개정 없이도 체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좋은 규제개혁은 조문만이 아니라 행정흐름을 고친다.

규제개혁의 다음 단계

오늘의  규제개혁은  더  어려워졌다. 기후위기,  팬데믹,  금융불안,  AI, 

플랫폼,  공급망  안보,  고령화,  지역불균형은 단순한 규제완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규제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국제사는 세 가지 교훈을 준다. 규제는 한 번 정하면 끝나는 

명령이 아니라 사회가 위험과 자유를 계속 조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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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7

표준과 도량형: 보이지 않는 규칙의 세계화

그림 25. 표준과 도량형의 회의실. 도량형과 기술표준은 시장의 언어를 통일하고, 국가 규제가 국경을 넘어 작동하게 만드는 조용한 

기반시설이다.

규제라고 하면 금지와 허가, 벌칙과 감독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규제의 상당 부분은 더 조용한 형태로 존재한다. 표준과 

도량형은 명령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장의 언어와 사물의 호환성을 정한다.

도량형 규제는 국가가 시장을 읽는 기본 문법이었다. 도량형을 통일하는 

일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경제정책이자,  사기와 착취를 막는 소비자보호 

정책이었다.

미터법과 국제단위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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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도량형의 상징은 미터법이다. 단위가 통일되면 조세, 군수, 토지측량, 

철도, 무역, 과학기술이 같은 숫자를 쓸 수 있다.

이 흐름은 국제협력으로 이어졌다. BIPM은 1875년 미터협약이 체결되고 

국제도량형국  체계가  형성된  사실을  국제  측정체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으로 설명한다.281 핵심은 한 나라의 단위가 아니라 서로 비교 가능한 

단위를 만드는 일이었다.

도량형은 단순한 기술문제가 아니다. 주유소 계량기,  전기계량기,  의약품 

용량, 식품 중량, 건설자재 규격은 모두 도량형 규제의 일상적 모습이다.

전기와 산업표준

산업화는 표준의 필요를 폭발적으로 키웠다.

IEC는 1906년 전기기술 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해 출범한 역사를 제시한다.

282 전기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진 에너지다.

ISO는  1947년  국제표준화기구로  활동을  시작했고,  여러  분야의 

국가표준기관을  연결하는  기구로  설명된다.283 ISO  표준은  법  자체는 

아니지만,  각국  법령과  조달,  인증,  민간계약이  이를  끌어오면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한다. 기업은 표준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바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진입이나 납품, 보험, 소비자 신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자발적 표준과 강제 규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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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흥미로운 점은 자발성과 강제성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품안전법, 건축법, 전기안전법, 조달규정에서 특정 표준을 참조하면 

그 표준은 법적 의무가 된다. 법은 표준을 빌리고, 표준은 법의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

이 구조는 장점이 크다. 표준문서 접근비용이 높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과 중소기업이 내용을 보기 어렵다는 문제도 생긴다.

따라서  표준규제의  핵심은  절차다. 누가  표준을  만들고,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참여하며, 국제표준과 국내기준이 어떻게 연결되고, 법령에서 참조한 

표준을 시민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규칙일수록 

공개성과 설명책임이 필요하다.

무역기술장벽과 표준의 국제정치

표준은 무역정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WTO의  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다루는 틀이다.284 

즉 표준은 소비자보호와 산업보호 사이에서 늘 긴장한다.

그러나 기준이 과학적 근거 없이 특정 외국 제품만 불리하게 만들거나, 

인증절차가 과도하게 길고 비싸면 무역분쟁이 된다. 그래서 현대 규제국가는 

좋은 기준을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그 기준이 국제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입증하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

보이지 않는 표준을 이해해야 보이는 규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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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8

조달과 반부패: 정부가 사는 방식의 규제

그림 26. 공공조달과 반부패의 장면. 정부조달 규제는 세금이 물건과 서비스로 바뀌는 순간을 경쟁, 투명성, 책임의 절차로 묶는다.

정부는 거대한 구매자다. 공공조달 규제는 국가가 시장에 돈을 쓰는 방식을 

규제하는 제도다.

조달규제의 출발점은 불신이다. 납품업체는 좋은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뇌물과  담합,  과장된  원가,  불량시공으로  공공재정을  빼낼  수도  있다. 

공개입찰, 예정가격, 경쟁입찰, 적격심사, 계약보증, 감사와 이의제기는 모두 

이 불신을 제도화한 장치다.

군수품과 공공사업의 오래된 문제

전쟁은 조달규제의 큰  학교였다. 그때마다 국가는 가격검사,  납품검사, 

계약서식, 감사제도를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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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도 비슷했다. 정부가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위험을 

누구에게 넘길지,  최저가가 좋은지 기술평가가 필요한지,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가 계속 논쟁되었다.

이  때문에  조달규제는  행정절차이면서  시장설계다. 최저가만  강조하면 

품질과 안전이 희생될 수 있고, 정성평가를 키우면 재량과 로비의 공간이 커질 

수 있다.

국제조달 규범의 등장

세계무역이  확대되자  정부조달도  국제규범의  대상이  되었다. WTO의 

정부조달협정은 가입 당사국 간 공공조달 시장 접근과 투명성, 비차별 원칙을 

다루는  복수국간  협정이다.285 조달은  이제  국내  예산집행만이  아니라 

국제통상질서의 일부가 되었다.

UNCITRAL의 공공조달 모델법은 각국이 조달법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절차와 원칙을 제공한다.286 모델법이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조달 방식 

하나가 아니라 경쟁,  객관적 기준, 투명한 절차, 기록, 이의제기 같은 기본 

구조다.

OECD의 공공조달 권고도 조달을 공공가치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본다.287 

조달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청렴성,  접근성,  전자조달,  위험관리, 

성과평가, 전략적 구매를 포함한다. 친환경 조달, 혁신조달, 중소기업 참여, 

사회적 가치 조달은 조달규제가 산업과 사회정책으로 확장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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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규제와 해외뇌물

조달의 어두운 쌍둥이는 부패다. 이해충돌 신고, 선물·접대 제한, 입찰담합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내부고발 보호, 전자입찰 기록은 모두 조달 부패를 

줄이려는 장치다.

미국  DOJ는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가 해외 공무원에 대한 

부패한 지급을 금지하고 회계 관련 의무도 포함하는 법이라고 설명한다.288 

이 법은 기업이 해외에서 계약을 따기 위해 뇌물을 주는 관행을 국내법으로 

다룬 대표적 사례다.

조달규제는 계약법이면서 기업지배구조 규제이기도 하다.

조달규제의 역설

조달규제에는 역설이 있다. 팬데믹이나 전쟁, 재난 상황에서는 이 균형이 더 

어렵다.

좋은  조달규제는  모든  계약을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 경쟁입찰이 

기본이지만, 혁신적 기술이나 긴급상황에서는 협상과 단계적 계약, 성과기반 

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핵심은 예외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며,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사는 방식은 정부가 시장을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조달의 

작은 역사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질문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규제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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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9

증권공시와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규제하다

그림 27. 증권공시와 이사회. 증권규제는 투자 판단을 대신해 주기보다,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와 책임구조를 공개하게 

만든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종종  보이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은 

종이증서나 전자기록으로 존재하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사는 것은 기업의 

미래 이익과 신뢰다. 정부가 좋은 투자를 골라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게 만드는 장치다.

투자자는 성장의 약속을 사고, 발행자는 미래를 말한다. 이 약속을 규율하지 

않으면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는다.

1930년대의 공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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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대  증권규제는  대공황  이후  제도화되었다. SEC는  1933년 

증권법이 증권 발행 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록·공시 

체계를 만들었고, 1934년 증권거래법이 유통시장과 거래소,  브로커·딜러 

규제 및  SEC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한다.289 이는 금융규제의 성격을 

바꾸었다.

1933년 법의 핵심은  "좋은 증권"만 팔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지 말라"는 데 있다.

시장가격은 정보에 반응하므로, 정보의 질이 곧 시장의 질이다.

회계와 감사의 규제화

공시는 숫자로 말한다.

회계규제의 어려움은 재량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데 있다.

2000년대 초 대형 회계부정은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규제를 강화했다. 

SEC는  Sarbanes-Oxley  Act가  회계감독,  감사인  독립성,  기업  책임, 

재무공시와  관련된  개혁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290 이  법은  단순히 

회계기준을  고친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진의  확인책임,  내부통제  보고, 

감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증권공시는 종이문서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책임구조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라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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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규제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며 경영자를 어떻게 감시할지 

묻는다. 경영자는 주주의 돈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지배주주는 

소수주주를 희생시킬 수 있다.

OECD/G20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자본시장 신뢰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권, 기관투자자, 공시, 이사회 책임 같은 요소를 다룬다.291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전통적인 법령보다 넓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지배구조가 점점 공시규제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공시는 

통제의 간접수단이 된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문제

공시규제의 역설은 정보가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전문투자자는  복잡한  공시를  해석하지만,  개인투자자는  표면적  수치와 

뉴스에 의존할 수 있다.

디지털 공시, 표준화된 데이터, 위험요인 작성방식, 중요성 판단, 허위공시 

제재는 모두 이 목표와 연결된다.

자본시장은 자유로운 거래의 상징이지만,  그 자유가 유지되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공적 규칙으로 끌어내는 공시국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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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0

지식재산권: 아이디어와 복제의 규제

그림 28. 지식재산권과 복제의 작업실. 지식재산권 규제는 창작과 발명을 보호하면서도 지식의 접근과 모방, 경쟁의 한계를 정한다.

지식재산권은 흔히 사유재산의 한 종류로 이해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지식재산권은 복제와 접근을 규제하는 공적 제도다. 저작권은 표현의 복제를 

통제하게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를 소유하게 하지는 않는다. 상표는 소비자가 

출처를 식별하도록 돕고,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호한다.

지식재산 규제의 핵심 질문은 균형이다. 지식재산권은 이 역설을 법으로 

다루는 장치다.

특허와 발명의 공개

특허제도는 발명을 숨기는 대신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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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중요한 출발점은 파리협약이다. WIPO의 설명에 따르면 Paris 

Convention은  산업재산권  보호의  주요  국제조약으로,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원칙을 세웠다.292 한 나라에서만 권리가 인정되면 

국제무역과  해외투자는  불안정하다. 파리협약은  지식재산권이  국내법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상호인정과 우선권의 문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저작권과 문화의 복제

저작권은 복제기술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지식과 문화가 순환할 수 있도록 예외와 제한을 둔다. 

인용, 교육, 도서관, 장애인 접근, 시사보도, 공정이용은 저작권 규제가 단순한 

금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WIPO는  베른협약이  문학·예술  저작물  보호를  다루며,  저작자가  다른 

가입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틀이라고 설명한다.293 저작권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책,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의 기본 규칙이 되었다.

복제는 즉각적이고 세계적이며, 플랫폼은 저작물 유통의 문지기가 되었다.

WIPO와 국제 지식재산 거버넌스

WIPO는 지식재산권의 국제기구로, 그 역사는 19세기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협약에서 이어진다.294 지식재산권은 국내 창작자 보호를 넘어서 기술이전, 

무역, 개발, 보건, 문화정책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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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을 다자무역체제의 규범으로 편입했다.

295 이는 특허와 저작권,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의 최소 보호수준과 집행을 

무역규범으로 다루는 전환이었다.

강한 보호는 투자유인을 만들지만, 필수의약품 접근이나 교육자료 이용처럼 

공익과 충돌할 때는 예외와 강제실시, 라이선스 정책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의 현재적 긴장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세 가지 긴장 속에 있다. 보건, 교육, 환경,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지식재산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식재산권의 작은 역사는 규제가 언제나 위험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법이 복제를 금지하고, 예외를 열고, 권리기간을 정하고, 

국제적 집행을 연결할 때 지식은 상품이 된다. 그것은 사회가 혁신과 접근 

사이에서 계속 다시 긋는 규제의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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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1

사이버보안과 기반시설: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림 29. 사이버보안과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규제는 해커를 잡는 문제를 넘어 전력, 금융, 통신, 병원, 정부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사이버보안 규제는 아주 새로운 규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오래된 

기반시설 규제와 닿아 있다. 컴퓨터 시스템이 전력공급과 병원, 금융거래와 

공항,  항만과 공장,  선거와 행정서비스를 움직이면 해킹은 더 이상  개인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다. 사이버위험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

초기 컴퓨터 보안은 폐쇄된 조직 내부의 기술문제에 가까웠다. 바이러스,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개인정보 유출, 중요기반시설 침해는 사이버보안을 

규제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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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은 기술명령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자산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보호·탐지·대응·복구 능력을 갖추며,  사고를 보고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NIST는 CSF 2.0을 조직이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고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제시한다.296 이 프레임워크의 영향력은 법적 강제력만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관리, 접근통제, 로그, 사고대응,  복구계획,  책임자 지정 같은 

기본요소는 공통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규제는 점점 "어떤 장비를 사라"가 

아니라 "위험을 알고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요기반시설과 정부기관

사이버보안이 공공정책이 되는 순간은 기반시설이 연결될 때다.

미국의  CISA는  사이버보안과  기반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방정부와 민간 부문,  주·지방정부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설명한다.297 이 

구조는 사이버보안 규제가 전통적 감독과 다른 모습을 갖게 한다. 정부가 모든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지 않으므로,  정보공유와 권고,  사고보고,  합동훈련, 

취약점 경보, 조달요건이 함께 쓰인다.

그래서  사고보고  의무와  정보공유  보호,  취약점  공개정책,  보안인증과 

벌칙이 조합된다.

EU NIS2와 의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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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네트워크와 정보시스템  보안규제가 점차 강화되었다. NIS2 

Directive는 EU  전역에서 높은 공동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더 넓은 부문과 조직에 위험관리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298 이는 

사이버보안이  자율적  권고의  영역에서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의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 가이드라인은 보안문화,  책임,  대응, 

윤리, 민주주의 가치 같은 원칙을 다루었다.299 사이버보안은 기술문제이면서 

동시에 신뢰와 권리, 경제활동의 문제다.

보안규제의 딜레마

사이버보안 규제의 첫 번째 딜레마는 속도다. 공격자는 빠르게 적응하지만 

법령은 느리다.

대신 책임 있는 위험관리, 빠른 탐지와 복구, 투명한 사고보고, 공급망 신뢰, 

최소권한과  기본  보안위생을  요구한다. 사이버위험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회가 어느 수준의 위험을 감당할지 정하고 그 결정을 조직의 절차로 만들 

수는 있다.

사이버보안의 작은 역사는 규제가 보이는 물건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패킷,  인증키,  로그,  취약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클라우드 계약도 공공질서의 일부가 되었다.



199

Chapter. 42

복지와 보험: 위험을 함께 나누는 규제

그림 30. 복지와 보험의 행정창구. 복지와 사회보험 규제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같은 생활위험을 개인의 불운에서 사회적 제도로 옮겨 

놓았다.

복지와 보험은 규제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거대한 

규제국가이기도 하다.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와  세금은  어떻게  걷는지,  병원과  약국에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부정수급과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지 모두 규제의 문제다.

복지와 보험은 개인의 운을 사회의 제도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사회보험의 행정기술



200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다. 가입자 범위,  사용자와 노동자의 부담, 

급여수준,  수급요건,  재정운영,  기금관리,  심사와  불복절차가  법으로 

정해진다.

SSA는  1935년  사회보장법의  역사와  원문을  제공하며,  노령급여와 

실업보상,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포함한  법으로  소개한다.300 

National  Archives도 이 법을 미국 사회정책의 주요 문서로 다룬다.301 

대공황은 시장소득만으로 생활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냈고, 

국가는 위험분담의 행정체계를 만들었다.

복지국가는 곧 데이터국가이기도 하다.

의료보험과 공급자 규제

의료보장은 복지규제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

CMS는 기관 역사에서 1965년 법 제정 이후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장 제도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한다.302 의료보장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병원,  의사,  약국,  보험자,  환자의  관계를 

재편하는 규제체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보험급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제도의 법적 틀을 제공한다.303 단일 또는 

광범위한  공보험  체계에서는  보험료  부과와  급여기준,  요양기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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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재정 안정이 모두 규제문제가 된다. 의료는 시장거래인 동시에 

사회권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제 기준과 최소선

복지와 사회보험은 각국의 정치와 재정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기준도 

존재한다. ILO의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는 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재,  가족,  출산,  장애,  유족 급여 등 

사회보장의 분야별 최소기준을 다룬다.304 이는 복지가 자선이나 임의정책이 

아니라 노동과 시민생활의 기본 안전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복지규제는 국내 재정정치와 국제 규범 사이에서 발전한다.

복지규제의 세 가지 갈등

복지규제에는 세 가지 갈등이 반복된다. 급여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부정수급과 남용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복지규제는 시장규제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일상에 깊이 들어온다. 복지국가는 시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시민의 생활을 

분류하고 확인한다.

좋은 복지규제는 의심만으로 설계될 수 없다. 부정수급을 막아야 하지만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재정을 지켜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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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개인에게 되돌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배움은 언제나 숫자, 자격, 

심사, 권리, 재정이라는 규제의 언어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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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3

규제이론: 안전, 비용, 포획, 그리고 역설

규제이론은 규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규제가 

왜 생기는지, 언제 필요한지,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도구다. 규제의 역사는 고대의 가격과 도량형에서 시작되었지만, 

규제이론은 근대 경제학,  법학,  행정학,  정치학,  위험분석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발전했다.

좋은 규제이론은 이 세 질문을 함께 붙잡는다.

시장실패: 규제가 시작되는 표준 설명

현대 규제이론의 가장 익숙한 출발점은 시장실패다. 시장은 가격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자원을 배분하지만, 모든 위험을 가격에 담지는 못한다. A.C.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이런  외부효과를 정부개입의 근거로 설명한 고전적 

출발점이다.305

이 논리에서 환경규제, 탄소가격, 식품위생, 산업안전, 금융공시, 독점규제는 

모두 시장의 빠진 정보를 보충하거나 가격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을 드러내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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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실패가 곧바로 정부성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OMB Circular 

A-4가  규제분석에서  편익,  비용,  대안,  불확실성,  분배효과를  함께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06

코스의 질문: 거래비용이 낮다면 규제는 달라진다

로널드  코스는  피구식  설명을  정면으로  단순화하지  않았다. 시카고대 

로스쿨이 소개하는 코스의 1960년 논문은 거래비용이 없으면 자원이 가장 

가치 있는 용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307 중요한 

것은 이 명제가 "규제는 필요 없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코스의 질문은 규제설계자에게 더 까다롭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 협상보다 

기준, 허가, 세금, 배출권, 책임규칙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거래비용이 낮고 당사자 범위가 좁은 문제에서는 과도한 사전규제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소음, 악취, 공동주택 관리, 인접 토지 사용처럼 현장별 

사정이 중요한 문제는 일률 기준보다 협약, 조정, 손해배상, 정보공개가 더 

나을  수  있다. 코스의  이론은  규제완화론의  근거만이  아니라  규제수단 

선택론의 출발점이다.

위험-위험 교환: 한 위험을 줄이다가 다른 위험을 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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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는 직관적으로 강할수록 좋아 보인다. 그러나 위험분석은 더 불편한 

사실을 보여준다. Risk』는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서로 다른 위험 

사이에서 충돌할 수 있음을 여러 사례로 분석했다.308

예를 들어 어떤 화학물질을 금지하면 그 화학물질의 위해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체물질이 더 불안정하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쓰거나, 제조공정에서 

다른 오염을 만들면 총위험은 줄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험을 줄이려고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조이면  부실대출은  줄어도  취약계층의  합법적 

금융접근이 줄고 불법금융이 커질 수 있다.

2023년 개정된  OMB  Circular  A-4도 규제분석에서 주요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추가 편익과 추가 비용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한다.309

스쿨버스 안전벨트: 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의 비용

미국의 스쿨버스 안전벨트 논쟁은 안전규제의 역설을 설명하기 좋은 사례다. 

그러나 실제 규제판단은 더 복잡했다.

높은 등받이, 충격흡수 좌석,  가까운 좌석 간격이 승객을 좌석 공간 안에 

머물게  하는  방식이다.310 2007년  연방  관보의  NHTSA  제안도  소형 

스쿨버스에는 좌석벨트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형 스쿨버스는 FMVSS No. 

222의 구획화 요구사항이 승객 충돌보호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311

특히 전복이나 측면충돌에서는 3점식 안전벨트가 추가 보호를 줄 수 있다. 

NTSB도 스쿨버스의 구획화가 독특한 수동 보호기술이라고 설명하면서,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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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충돌 형태에 따른 안전 논의를 계속해 왔다.312 그래서 오늘날 일부 

주와 지역은 새 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를 요구하거나 권장한다.

2011년 NHTSA가 관련 청원들을 기각하면서도 같은 비용편익 논리를 다시 

검토한 것은, 이 사례가 단순한 안전 찬반이 아니라 제한된 예산 안에서 전체 

교통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였음을 보여준다.313

안전장치 하나의 편익만 보면 규제강화가 옳아 보이지만, 교통수단 선택과 

예산제약까지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안전벨트는 특정 충돌상황에서 편익을 줄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전국적 일률 의무화는 비용과 대체위험을 따져야 한다. 셋째, 더 나은 대안은 

새  버스 구매,  고위험 노선,  전복위험,  운전자 교육,  충돌방지장치,  학생 

착용관리,  지방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위험기반  접근일  수  있다. 

안전규제는 선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위험보상과 펠츠먼 효과

안전규제가 기대보다 작은 효과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행동 변화다. 샘 

펠츠먼은 자동차 안전규제 연구에서 안전장치가 운전자의 행동을 바꾸어 

일부 편익을 상쇄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314 이른바 펠츠먼 효과 또는 

위험보상 효과다.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면 더 빠르게 운전하거나 더 

주의력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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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규제설계자는  사람들이  규제 

이후에도 그대로 행동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홍수보험이 지나치게 보조되면 고위험 지역 개발이 늘 수 있다. 공장 

안전장비가 도입되었는데 작업속도를 더 높이면 사고감소 효과가 줄 수 있다. 

규제는 인간을 수동적 대상으로 보지만, 인간은 규제에 적응한다.

터널시야: 하나의 위험만 보는 규제기관

스티븐 브라이어의 『Breaking the Vicious Circle』은 위험규제가 정치적 

압력과 기관의 좁은 시야 속에서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음을 지적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315 규제기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문제는 실제 사회의 위험이 부처별 칸막이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다.

터널시야는 두 가지 실패를 만든다. 비용편익분석,  대안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기관의 터널시야를 줄이기 위한 절차다.

사고가 법을 부를 때: 가용성 연쇄와 규제의 과잉

대형 사고 뒤에 만들어진 규제를 모두 과잉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은 구명정 수, 무선통신, 얼음 해역의 항해와 비상훈련에 있

던 허점을 드러냈고, 1914년 최초의 SOLAS 채택으로 이어졌다.316 참사는 

평소 장부에 잡히지 않던 위험을 한꺼번에 보이게 한다. 이때의 규제는 뒤늦

었지만 필요한 학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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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 장면의 충격이 위험의 전체 지도를 대신할 때 생긴다. 쿠란과 선

스타인이 말한 '가용성 연쇄'는 생생한 사건이 반복 보도되고, 사람들의 동조

와 정치인의 평판 경쟁이 겹치면서 특정 위험이 실제 빈도보다 훨씬 크게 느

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317 사고 직후의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요구는 규제

의 목표를 원인 제거보다 책임 표시로 바꾸기 쉽다.

영국의 1991년 위험견법은 잇따른 공격과 거센 여론 속에서 특정 견종을 금

지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제정되었다.318 그러나 2018년 하원 위원회는 공격 

사망자가 계속 늘었고, 온순한 개도 견종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문제를 지적

하며 견종 중심 접근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319 위험한 행동과 

무책임한 소유자를 겨냥해야 할 규제가 눈에 잘 띄는 외형을 겨냥한 셈이다.

항공보안도 사건의 흔적을 몸에 새긴 규제다. 신발 폭탄 시도와 2006년 액

체폭발물 모의 이후 신발과 액체에 대한 검색절차가 강화되었다 . 위협에 대

응할 이유는 분명했지만, 미국 GAO는 절차 변경의 평가와 문서화가 충분하

지 않다고 지적했고, 뒤에는 여러 보안수단의 비용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

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권고했다.320, 321 한 번 생긴 보안절차는 효과가 불

확실해도 눈에 보이는 안전의 상징이 되어 오래 남는다.

사고 후 규제의 해법은 무대응이 아니라 두 단계 대응이다. 첫 단계에서는 

긴급한 위험을 임시조치로 막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인·대체위험·집행비

용을 검토해 영구규칙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임시조치에는 짧은 일몰을 붙

이고, 독립적 사고조사와 공개된 사후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



209

다. 희생자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강한 규제를 만드는 일이 아니

라, 다음 사고를 실제로 줄이는 규제를 만드는 일이다.

규제포획: 공익의 언어로 사익이 들어올 때

규제는 공익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항상 공익을 위해 작동하지는 않는다. 

조지 스티글러의 경제적 규제이론은 규제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공급될 수 

있다는 불편한 가능성을 체계화했다.322 펠츠먼은 이를 더 일반화해 규제가 

생산자와  소비자,  정치인과  이익집단  사이의  정치적  교환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323

규제포획은 노골적 부패만을 뜻하지 않는다.

직업면허는 소비자 보호의 이름으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금융규제는 

예금자를 보호하지만 감독기관과 금융회사가 같은 전문언어와 인력시장을 

공유하면 포획  위험이 커진다. 환경규제도 기존  대기업에는 감당  가능한 

기준이지만 신규 진입자에게는 과도한 고정비용이 될 수 있다.

포획이 있다고 해서 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줄이는 

일이면서 동시에 포획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비용편익분석의 장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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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은 규제논쟁을 더 정직하게 만든다. 사람의 생명, 건강, 환경, 

시간, 정보, 신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아무 

숫자도 쓰지 않으면 결정은 더 불투명해진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만능이 아니다. 새로운 화학물질, AI,  기후위험, 

감염병처럼 확률과 피해규모를 모를 때는 숫자가 오히려 가짜 정확성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규제분석은  비용편익분석,  분배분석,  위험분석,  권리분석,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규제이론의 목적은 결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규제이론이 주는 실무 원칙

이 장의 이론들을 실무 언어로 바꾸면 몇 가지 원칙이 남는다.

• 첫째, 시장실패를 확인하라. 문제가 있다는 것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 둘째, 거래비용을 보라. 당사자 조정, 정보공개, 책임규칙, 표준, 허가 중 

어떤 수단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아야 한다.

• 셋째, 대체위험을 계산하라. 한 위험을 줄이는 규제가 다른 위험을 

키우는지 확인해야 한다.

• 넷째, 행동변화를 예상하라. 규제 이후 사람과 기업은 규칙에 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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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포획을 설계 단계에서 막아라. 좋은 의도를 가진 규제도 사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 여섯째, 비용편익분석을 쓰되 숭배하지 말라. 숫자는 필요하지만, 숫자 

밖의 가치와 분배효과도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학습 장치가 되려면 규제는 자신의 실패 가능성까지 제도 안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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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4

규제 사상사: 법가에서 하이에크까지

규제는  현대  행정국가의  기술이지만,  규제를  둘러싼  사상은  훨씬 

오래되었다. 이 질문들은 동서양 정치사상 속에서 반복되었다.

이 장은 사상사를 규제친화와 규제경계라는 두 축으로 읽는다. 그러나 실제 

사상가들은 대개 둘 중 하나에만 머물지 않는다. 플라톤은 강한 생활규제를 

상상했지만  정의를  물었고,  하이에크는  계획을  비판했지만  일반규칙과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가는 엄격한 통치를 만들었지만 행정표준의 

중요성을 남겼고,  유가는 형벌보다 덕과 예를 중시했지만 사회적 규범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가: 가장 규제친화적인 고대 사상

동양  사상에서  규제에  가장  가까운  전통은  법가다.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법가 항목은 법가를 단순한 형벌주의가 

아니라 법, 행정기술, 권력, 표준화의 통치술로 설명한다.324

법가의 장점은 분명했다.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표준화와 동원능력이 있었다.325

그러나 법가는 왜 실패했는가. 법이 권력자를 구속하기보다 권력자가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면,  백성은 법을 공정한 질서가 아니라 공포의 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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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다. 장기적 충성, 공적 토론, 관료의 전문적 판단, 지역사회의 자율이 

약해진다.

법가의 실패는  "법이 많아서"가 아니라  "법이 권력을 제한하지 못해서" 

생겼다. 현대어로 말하면, 법가는 rule of law보다 rule by law에 가까웠다. 

Stanford Encyclopedia의 법치 항목도 법치와 법을 통한 지배의 구분을 

강조한다.326 규제의 역사에서 법가가 주는 교훈은 강한 규제가 언제나 강한 

국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유가: 법보다 예, 처벌보다 덕

유가는 법가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Stanford Encyclopedia의 

공자 항목은 예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조율하는 넓은 

규범이라고 설명한다.327 유가에서 좋은 사회는 규칙을 몰라서 벌을 피하는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마땅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다.

이  관점은  현대  규제에도  중요하다. 식품위생,  산업안전,  금융윤리, 

연구윤리, 공직윤리, AI 책임은 법령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유가적 통치는 

법을 부정한다기보다 법 이전의 사회규범을 중시한다.

그러나 유가도 한계를 갖는다. 복잡한 시장, 익명 거래, 대규모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덕과 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법만 있으면 냉혹해지고, 덕만 

있으면 불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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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무위와 작은 정부의 상상력

도가  사상은  규제에  가장  멀리  있는  전통처럼  보인다. Stanford 

Encyclopedia의 도가 항목은 도가가 전쟁과 처벌에 비판적이고, 중국 고대 

사상 중 비교적 덜 권위주의적이고 해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한다.328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도 도가의 핵심 개념으로 무위와 

자연스러움을 든다.329

규제이론으로 읽으면 도가는 국가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비판이다. 도가는 "더 많은 명령이 더 좋은 질서를 만든다"는 믿음을 의심하게 

한다.

그렇다고 도가가 현대적 의미의 무정부주의나 규제폐지론과 같지는 않다. 

샌드박스, 성과기준, 자율규제, 공동규제는 도가적 감각을 현대 제도로 옮긴 

사례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의 국가: 생활 전체를 설계하려는 정치철학

서양 사상에서 규제친화적 상상력의 고전은 플라톤의 『국가』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도시를 설명하기 위해 수호자 계급의 교육, 시가와 이야기의 검열, 

체육과 음악, 직업 분업, 통치자의 선발, 사유재산과 가족 문제까지 다룬다.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는 『국가』에서 수호자의 교육이 

매우  세밀하게  설계되고,  시와  이야기도  교육목적에  맞게  통제된다고 

설명한다.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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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규제는 단순한 치안규제가 아니다. 표현, 교육, 직업, 가족, 재산, 

통치자 선발이 모두 공동선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된다.

플라톤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전체주의적 통제를 단순히 욕심 많은 권력자의 

취향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국가』는 규제사상에서 "좋은 

목적이 어디까지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가장 오래된 질문을 남긴다.

아리스토텔레스: 좋은 법과 중용의 정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 덜 급진적이다. 그는 도시국가가 좋은 삶을 

위한 공동체라고 보았지만, 현실의 헌정, 계급, 중간층, 관습, 법의 안정성을 

더  많이  보았다. Stanford  Encyclopedia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이론 

항목은 헌정을 도시국가 구성원의 질서로 설명한다.331 이는 규제이론으로 

보면 법과 제도가 사회의 형태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성은 중용과 실천적 지혜에 있다. 같은 안전목표도 

어느  사회에서는  허가제가  필요하고,  어느  사회에서는  정보공개와 

사후책임이 더 나을 수 있다.

홉스: 안전을 위한 강한 주권

토머스  홉스는  규제친화적  사상의  또  다른  원형이다. Stanford 

Encyclopedia의 홉스 항목은 자연상태가 인간의 중요한 목적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전쟁상태라는 점을 설명한다.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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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에게 규제의 출발점은 안전이다. 치안,  계약집행,  군사,  과세,  형벌, 

공공질서는 모두 주권의 문제다.

그러나 홉스의 약점도 분명하다. 감염병,  테러, 금융위기, 사이버공격, AI 

위험처럼 큰 위험 앞에서 국가는 강한 권한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권한은 

법치, 사법심사, 의회통제, 정보공개, 일몰제, 사후평가로 제한되어야 한다.

스미스와 밀: 자유의 조건과 한계

애덤 스미스는 흔히 자유방임의 상징처럼 읽히지만,  그의 사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Stanford Encyclopedia의 스미스 항목은 그의 정치사상을 

『도덕감정론』, 『국부론』, 법학강의의 요소를 통해 읽어야 한다고 설명한다.333 

스미스에게 시장은 정의,  재산권,  계약,  치안,  공공사업 같은 제도적 조건 

위에서 작동한다.

Stanford Encyclopedia의 법의 한계 항목은 밀의 위해 원칙을 법적 강제의 

대표적 제한원리로 소개한다.334 밀의 관점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기 관련 

행위에 쉽게 개입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강제의 근거가 

생긴다.

밀의 원칙은 규제를 없애는 공식이 아니라,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정부가 더 무거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이에크: 지식문제와 계획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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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규제경계적 사상에서 핵심 인물이다. Stanford 

Encyclopedia의 하이에크 항목은 그가 자생질서의 의미를 오래 탐구했다고 

설명한다.335 하이에크의 핵심 문제의식은 지식이다.

AI, 바이오, 플랫폼, 반도체, 에너지 기술처럼 불확실한 영역에서는 정부가 

하나의 정답을 정하기보다 원칙, 책임, 표준, 시험공간, 사후평가를 결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이에크가 법 없는 시장을 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이에크식 

교훈은  "규제를 없애라"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세부명령을 경계하고, 

일반규칙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라"에 가깝다.

푸코와 폴라니: 규제는 통제인가, 보호인가

20세기  사회이론은  규제를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Stanford 

Encyclopedia의 푸코  항목은 『감시와 처벌』이 근대 형벌의 변화와 더 

효과적인 통제의 문제를 분석한다고 설명한다.336 이 관점에서 규제는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인간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지식권력이다.

칼  폴라니는  다른  방향에서  시장과  규제를  보았다.  『거대한  전환』은 

시장경제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정치와 법을 통해 만들어졌고, 

사회가 그 충격에 대해 보호운동을 만들어 왔다고 해석된다.337 이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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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시장 바깥의 간섭이 아니라 시장사회가 스스로를 견디기 위해 만든 

보호장치다.

Yale의 소개는 『Seeing Like a State』가 중앙관리형 사회계획이 현장의 

복잡한 상호의존성과 실천지식을 무시할 때  실패한다고 설명한다.338 이는 

규제국가에  대한  강한  경고다. 표준화와  가독성은  행정의  조건이지만, 

지나친 단순화는 현장을 망칠 수 있다.

발터 벤야민: 법의 폭력과 장치의 감각

발터 벤야민은 좁은 의미의 규제이론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사유는 

규제를 두 가지 방향에서 다시 보게 한다. 하나는 법과 강제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장치가 사람의 지각을 바꾸는 문제다.

먼저 「폭력비판을 위하여」에서 벤야민은 법을 세우는 힘과 법을 보존하는 

힘을 구분하면서도, 실제 국가권력에서는 그 둘이 쉽게 섞인다고 보았다.339, 340 

규제도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현장에서는 규칙을 만든 

권한과 규칙을 집행하는 권한이 한 기관 안에서 만나고, 때로는 고시와 지침, 

해석과 현장지도까지 결합한다. 이때 규제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법질서를 계속 재생산하는 힘이 된다.

이  관점은  규제개혁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좋은  규제는  "좋은 

목적"을 내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민과 기업을 대하는 강제의 형식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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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의 사진론과 예술론은 규제의 또 다른 측면을 비춘다. 그는 사진과 

복제기술이 예술작품의 지각방식과 권위를 바꾸었다고 보았다.341 규제도 작은 

장치를 통해 사회의 지각을 바꾼다. 규제는 금지와 허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보이게 하고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장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의 아우라"다. 표준서식, 체크리스트, 계량지표, 

위험등급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을 위험으로 볼지, 

어떤 피해를 계산할지, 어느 집단의 비용을 뒤로 미룰지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다. 큰  이론보다 허가서,  라벨,  검사표,  동의창,  위험등급표 같은 작은 

장치를  보면  국가가  어떤  위험을  보았고  어떤  위험은  놓쳤는지가  더 

선명해진다.

한나 아렌트: 공론장, 관료제, 책임의 자리

한나 아렌트 역시 규제전문가는 아니지만,  현대 행정국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상가다.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는 아렌트가 

근대성을 공적 행위와 발언의 영역이 축소되고, 사회적 관리와 관료적 행정이 

확장되는 과정으로 보았다고 설명한다.342 아렌트에게 정치의 핵심은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 말하고 행동하는 공론장,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세계를 

구성한다는 복수성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동시에  누구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보호할  것인가, 

불확실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사회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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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이다. 이런  질문이 전문가 보고서,  위원회 안건, 

점검표, 알고리즘 점수로만 처리되면 시민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는 현대 관료제를 특정한 한 사람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배의  형식으로  보았다.343 규제행정에서도  이런  현상은 

익숙하다. 결정은 모델과 데이터와 점수에서 나왔지만, 그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이유를 물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누가 기준을 만들었는지, 누가 예외를 판단하는지, 누가 이의제기를 듣는지, 

누가 실패를 설명하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규제가 사람을 분류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분류가 사람의 목소리를 

지워서는 안 된다. 특히 AI 규제와 자동화된 행정에서는 설명가능성, 인간의 

재검토, 이의제기권, 공개적 논쟁이 기술적 성능만큼 중요하다. 아렌트식으로 

말하면, 규제는 사회를 관리하는 행정기술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행위다.

규제에 가까운 사상과 먼 사상

사상사를 규제와의 거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장 가까운 사상: 법가, 플라톤의 『국가』, 홉스의 주권론은 강한 국가와 

명령, 교육, 처벌, 질서 설계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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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로  가까운  사상:  유가,  아리스토텔레스,  벤담의  공리주의, 

폴라니의 사회보호론은 질서와 공익을 인정하지만 덕, 중용, 효용, 사회적 

보호라는 다른 기준을 함께 요구한다.

• 규제의 경계를 세우는 사상:  밀의 위해 원칙,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하이에크의 지식문제, 도가의 무위는 국가개입의 한계를 묻는다.

•  규제를 의심하게 하는 사상:  푸코,  스콧,  벤야민,  아렌트는 규제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시, 분류, 단순화, 정상화, 강제의 자기보존,  책임 

없는 관료제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벤야민은  규제  장치가  어떤  지각과  강제를  만들어내는지  묻게  하고, 

아렌트는 규제가 공론장과 책임의 자리를 지우지 않는지 묻게 한다.

사상사가 주는 결론

규제 사상사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는 완전히 현명하지 

않으므로 규칙을 제한하는 규칙도 필요하다. 시장은 많은 정보를 처리하지만 

모든  위험을 가격에 담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도 모든  현장지식을 알지 

못한다. 법은 강하지만, 정당성이 없으면 공포와 회피만 만든다.

그래서 규제의 좋은 사상은 하나가 아니라 조합이다. 법가의 명확성, 유가의 

윤리, 도가의 절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 밀의 자유원칙, 스미스의 

시장조건,  하이에크의  지식겸손,  폴라니의  사회보호,  푸코의  권력비판, 

벤야민의 장치비판,  아렌트의 공론장 사유가 함께  필요하다. 어느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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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는 규제가 무엇을 위험으로 보고, 누구를 보호하며, 어떤 절차와 한계 

안에서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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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5

흥미로운 규제 사례: 이상해 보이는 규칙의 이유

규제는  종종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소비된다. 그러나  이상해  보이는 

규제에는  대개  실제  문제가  있었다. 산업보호,  소비자  기만,  사망사고, 

정보비대칭,  도시질서,  도덕,  경쟁,  환경,  국제무역이  얽혀  있었다. 이 

사례집은 그런 규제의 이유를 짧게 정리한다.

1. 맥주순수령: 품질표준인가 산업정책인가

1516년 바이에른 맥주순수령은 물, 보리, 홉이라는 원료 제한으로 유명하다

344 오늘날에는 전통과 품질의 상징처럼 읽히지만, 당시에는 곡물 사용, 가격, 

식품품질, 도시소비가 얽힌 규칙이었다.

표준은 소비자를 돕고 거래를 쉽게 만들지만,  누가 그 표준에 맞출  수 

있는지도 정한다.

2. 마가린 착색 규제: 소비자 보호와 산업보호 사이

마가린은 버터의 경쟁상품이었다. 미국에서는 마가린  색과 세금,  표시를 

둘러싼  규제가 생겼다.345 소비자 보호의 명분은 진짜였지만,  산업보호의 

동기도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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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속지 않게 하는 것과 소비자가 대체재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3. 바나나 곡률 괴담: 실제 규정과 정치적 풍자

EU 바나나 품질기준은 바나나의 등급과 결함, 포장·표시 기준을 정했다.346 

그러나  "바나나의  곡률을  금지했다"는  식의  괴담은  실제  규정보다  더 

유명해졌다.

규제가 과도한지 비판하려면 실제 규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봐야 한다

4. 택시 메달리온: 혼잡관리에서 진입장벽으로

뉴욕 택시 메달리온 제도는 1937년 Haas Act에서 기원한 것으로 설명된다

347 택시 수를 제한하면 혼잡과 과당경쟁, 서비스 질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

플랫폼  차량호출  서비스가  등장하자 이  제도는  더 큰  충돌을  겪었다. 

면허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시장가격과 생계, 부채까지 묶어 버린다.

5. 일요일 영업금지: 종교에서 휴식권으로

미국의  Sunday laws는 종교적 기원을 갖지만,  현대 법정에서는 휴식과 

가족생활, 사회적 동시휴무 같은 세속적 목적도 논의되었다. *McGowan v. 

Maryland*는 일요일 영업금지의 합헌성을 다룬 대표 판례다.348

종교적 명령으로 시작한 규칙이 세속적 생활규제로 재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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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화검열에서 등급제로

초기 미국 판례에서 영화는 오늘의 표현자유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349 

이후 *Burstyn v. Wilson*은 영화도 표현보호의 대상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350 산업은 검열 대신 등급제와 자율규제를 발전시켰고, MPA  등급은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351

검열이 정당화되기 어려워지면 정보제공, 연령분류, 자율규제 같은 대안이 

등장한다.

7. 워싱턴 D.C. 높이제한: 도시 미관과 권력의 풍경

워싱턴 D.C. 건물 높이 제한은 도시경관과 도로폭, 수도의 상징성을 둘러싼 

규칙이다.352 높이제한은 안전규제이면서 도시미학과 정치적 상징의 규제다.

이 사례는 토지규제가 단순히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과 권력 

배치를 정하는 규칙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8. 일회용 빨대: 작은 물건의 환경정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한은 작고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공론화했다.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과 캘리포니아의 요청 없는 

빨대 제공 제한은 서로 다른 강도의 접근을 보여준다.353

작은 규제는 때로 큰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이지만, 상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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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례식 가격표: 슬픔 속의 소비자 보호

FTC Funeral Rule은 장례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격목록을 제공하고 특정 

허위표시와 끼워팔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354 장례서비스는 소비자가 비교할 

시간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취약하며, 무엇이 법적 의무인지 알기 어렵다.

좋은 규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10. 안경 처방전: 작은 종이 한 장의 경쟁정책

FTC Eyeglass Rule은 안과검사 후 처방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가  안경을  어디에서  살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355 처방전은 

의료정보이면서 시장 접근권이다.

데이터 이동권과 포터빌리티 논쟁의 작은 선례로도 읽을 수 있다.

11. 잔디 다트 금지: 경고문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CPSC는 잔디 다트가 어린이 두개골 관통 위험을 만든다고 보고 판매를 

금지했다.356 처음에는 경고와 판매채널 제한 같은 약한 규제가 가능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이 치명적이고 어린이가 주요 피해자이며, 경고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금지가 선택될 수 있다.

어떤 물건은 설계 자체가 위험을 만든다.

12. 영양성분표: 건강을 명령하지 않고 숫자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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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표는 소비자에게 열량, 지방, 나트륨, 당류, 비타민과 같은 정보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FDA는 2016년 표시 개정을 통해 첨가당과 

실제 섭취량에 가까운 제공량, 열량 표시 강조 등을 반영했다.357

정보규제는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방식이다.

13. 드론 Part 107: 하늘을 일상공간으로 나누기

작은  드론은  항공규제의  문턱을  낮췄다. FAA  Part  107은  소형 

무인항공기의 조종자 자격과 운항조건을 정해 상업적·공공적 활용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358 과거 항공규제가 항공사와 조종사 중심이었다면,  드론 

규제는 사진가, 농업인, 건설회사, 지방정부, 취미 이용자까지 포함한다.

어디까지, 누구 책임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며 허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14. 소음규제: 보이지 않는 공해

1972년  Noise  Control  Act는 소음을 공공보건과 생활환경의 문제로 

다뤘다.359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과 학습, 노동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

공항, 도로, 공장, 공사장, 유흥시설, 생활기기가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15. 공정성 원칙: 방송 규제의 흥망

FCC의  Fairness  Doctrine은 방송사업자가  공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다루도록 요구한 정책이었다. FCC는  1987년 이 원칙을 더 이상 



228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360 전파희소성과 공익성에 기대던  방송규제 논리가 

매체환경 변화와 표현의 자유 논쟁 속에서 약해진 것이다.

이 사례는 기술환경이 바뀌면 규제의 헌법적·정책적 근거도 다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6. 도박과 복권: 금지, 허가, 중독 예방

도박규제는 오래된 도덕규제이자 재정규제다. 영국 Gambling Act 2005는 

도박을 범죄·무질서와 분리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게 하며, 아동과 

취약자를  보호하는  목표를  제시한다.361 National  Lottery  Act  1993은 

복권을 국가가 허용하고 배분하는 제도로 만들었다.362

그래서 규제는 면허,  광고,  연령,  자금세탁방지,  자기배제,  부담금 같은 

복합장치를 쓴다.

17. 암호화 수출통제: 수학도 전략물자가 될 때

암호화 기술은 개인정보와 전자상거래를 보호하지만, 국가안보와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 BIS는 암호화와 수출관리규정의 관계를 별도로 안내한다.

363 소프트웨어와 수학 알고리즘이 무기와 비슷한 전략물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시대 규제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같은 암호화가 시민에게는 보안도구이고, 국가에는 통제대상 기술일 수 있다

18. 그린벨트: 선 하나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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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 억제와 환경보전, 안보, 토지시장 관리가 

결합된 제도다.364 지도 위 선 하나가 토지 가격, 주거공급,  환경, 지방자치, 

재산권을 함께 바꾼다.

규제는 지정만큼이나 조정과 보상, 예외관리와 사후평가가 중요하다.

19. 규제샌드박스: 예외를 제도화하기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  먼저 

실증하게 하고, 그 결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365 예외를 허용하되 장소·

기간·규모를  제한하고  데이터를  남긴다는  점에서,  샌드박스는  무규제가 

아니라 학습규제다.

그래서 투명한 심사, 안전조건, 사후평가, 제도개선 연결이 중요하다.

20. AI Act: 기술이 아니라 위험을 분류하기

EU  AI  Act는  인공지능을  하나의  기술로  보지  않고  위험수준에  따라 

규율한다.366 금지되는 관행,  고위험 시스템,  투명성 의무,  범용  AI  모델의 

책임이 구분된다.

증거,  책임,  투명성,  사후구제,  비례성은 고대 저울 규제부터  AI  모델 

규제까지 반복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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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6

한국 규제개혁 연표: 발전국가에서 샌드박스까지

한국 규제사의 특징은 속도다. 외환, 금융, 입지, 수출,  인허가, 공업단지, 

조세감면, 행정지도는 모두 산업화의 도구였다. 그러나 같은 속도는 규제의 

축적도 빠르게 만든다. 개발을 위해 만들었던 허가와 기준, 부처별 절차와 

내부지침이 시간이 지나 혁신과 경쟁의 비용이 된다.

1960-1970년대: 발전국가의 규제 기술

한국의  산업화  초기  규제는  금지와  처벌만이  아니었다. KDI의  장기 

성장사와  Irwin의  한국  수출전환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 

수출촉진과 정책전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367

이 구조는 빠른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기업과 행정의 밀착, 진입장벽, 

불투명한 재량이라는 비용도 남겼다.368

1980년대: 안정화, 자유화, 공정거래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커지면서  독점과  대기업집단,  가격통제, 

금융규제,  수입자유화,  소비자보호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질서와 대기업집단 규제를 다루는 핵심 법제가 되었다.369 발전국가가 

산업을 키우는 규제를 썼다면, 그 이후 국가는 커진 시장의 권력과 불공정을 

다루는 규제를 갖춰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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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 규제개혁은 늘 "풀 것인가"와 "새로 감시할 것인가"를 동시에 

물어야 했다.

1997-1998년: 외환위기와 행정규제기본법

외환위기는  한국  규제개혁의  제도적  전환점이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정의,  규제등록,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기존  규제 정비의 틀을 

제시했다.370 국무조정실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한다.371

OECD도 한국 규제개혁의 제도화를 중요한 사례로 다뤘다.372

2000년대: 전자정부와 규제등록의 공개성

2000년대 이후 규제개혁은 전자정부와 결합했다. 규제는 법전 속 조문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이 시기의 중요한 질문은 규제의 "수"였다. 그러나 수량 중심 규제개혁은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후 규제개혁은 비용, 영향, 사후평가의 언어를 더 

많이 쓰게 되었다.

2010년대: 비용관리제와 샌드박스

2010년대  한국  규제개혁은  규제비용관리와  네거티브  규제,  신산업 

규제개선, 샌드박스라는 언어를 강화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관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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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강화 시 피규제자 부담을 분석하고, 순비용이 발생하면 기존 규제 

정비를 유도하는 제도로 설명한다.373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를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설명한다.374 OECD도  AI와  혁신  규제에서  샌드박스를  중요한 

정책도구로 다룬다.375

이는 불확실성이 큰 기술에서 특히 유용하다.

2020년대: 킬러규제와 첨단산업

2020년대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환경·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경쟁력의 언어와 강하게 연결되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환경·화학물질, 건축·소방, 전력, 노동, 인력, 수출통제 같은 규제 병목을 

"킬러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어 다루기 시작했다.376

대한상공회의소의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같은  산업계  자료는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을  보여주는  보조자료가  된다.377 다만  산업계 

체감도만으로 규제의 공익을 평가할 수는 없다. 안전, 환경, 지역사회, 노동, 

공급망 안보를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현재의 제도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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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한국의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와 규제심사·

정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378 명칭과 조직은 바뀔 수 있지만, 핵심 과제는 

같다.

한국 규제사의 큰 흐름은 발전국가의 동원규제에서 규제관리국가로, 다시 

혁신과 위험을 함께 다루는 학습규제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좋은 규제개혁은 

규제를 줄이는 능력만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를 더 정확하게 만들고,  낡은 

규제를 더 빨리 고치며, 현장의 정보를 제도에 반영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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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7

규제 핵심 개념

이  장은 책 전체에서 반복되는 개념을 짧게 풀이한다. 규제사는 사건의 

나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표준"은 품질보증이면서 무역장벽이 될 수 

있고, "자율규제"는 시장의 성숙을 뜻하기도 하지만 책임 회피의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규제

규제는 국가나 공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규제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다. 한국 행정규제기본법도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라는 넓은 틀에서 

규제를 정의한다.379

규제국가

규제국가는 직접 생산하거나 소유하기보다 법과 기준, 감독과 허가, 공시와 

제재로 사회를 조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오히려 전력, 통신, 금융, 환경, 안전, 

개인정보  같은  영역에서  시장을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 직접 

운영하지 않는 대신 더 정교하게 관리하는 정부다.

행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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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가는 의회가 큰  원칙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세부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다. 미국  Federal Register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는 행정규칙의 공표와 절차를 제도화한 대표 사례다.380

도량형

도량형은 시장과 국가의 공통 언어다. 길이와 무게, 부피와 시간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거래,  세금,  재산권,  과학기술이 불안정해진다. 도량형 

규제는 고대 시장의 저울에서 현대 국제단위계까지 이어진다.381 보이지 않는 

단위의 통일은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중요한 규제 인프라다.

표준

표준은  물건과  절차,  시험방법,  품질과  안전을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규칙이다. 표준은  법률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령과  조달,  인증,  보험, 

민간계약이 이를 끌어오면 사실상 의무가 된다. ISO와 IEC 같은 국제표준은 

무역과 기술확산을 돕지만, 특정 기술과 기업에게 유리한 시장문을 만들 수도 

있다.382

허가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해 두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도다. 건축허가,  영업허가,  방송면허,  금융업 인가,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허가는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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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길고 재량이 불투명하면 진입장벽과 부패의 원인이 

된다.

신고

신고는 행정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기보다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행정기관은  신고자료로  시장을  파악하고,  사후감독과  통계,  위험분석에 

활용한다. 좋은 신고제는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고, 중복서류를 줄이며, 신고 

후 실제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면허

면허는 특정 직업이나 활동을 할 자격을 국가가 확인하는 제도다. 면허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과도하면 기존 종사자의 지대를 

보호하고 신규 진입을 막는다. 전문직 면허 논쟁은 소비자 신뢰와 경쟁제한 

사이의 균형 문제다.383

인증

인증은 제품, 서비스, 조직, 사람, 절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제3자가 

확인하는  제도다. 전기안전,  식품안전,  정보보호,  의료기기,  품질경영, 

환경경영에서 인증은 중요한 규제수단이 된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비용, 중복인증 문제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237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술규정과 표준에 맞는지 시험·검사·

인증하는 절차다. 국제무역에서는 적합성평가가 안전을 위한 절차인지, 외국 

상품을 막는 장벽인지가 자주 논쟁된다. WTO TBT 협정이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를 함께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84

표시규제

표시규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규제다. 식품 성분표, 영양성분표, 의약품 라벨, 금융상품 설명서, 에너지효율 

라벨, 담배 경고그림이 이에 해당한다. 정보가 너무 적으면 소비자는 속고, 

너무 많으면 중요한 위험이 묻힌다.

공시

공시는 기업이나 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좋은 주식을 골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재무상태와 위험,  지배구조, 

이해관계 거래를 숨기지 못하게 한다.385 공시는 정보규제이면서 시장신뢰의 

기반이다.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방법이다. 미국 OMB Circular A-4와 OECD 규제정책 권고는 규제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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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불확실성,  분배효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강조한다.386 비용편익분석은 

결론을 자동으로 내는 기계가 아니라, 규제논쟁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언어다.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은 새 규제가 왜 필요한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비용과 편익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집행 가능성은 어떤지 검토하는 절차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규제영향분석제도가 규제 품질 제고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전문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387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다.

사후평가

사후평가는 규제가 시행된 뒤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다. 예상했던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편익이  나타났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기술변화로  기준이  낡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사후평가가  약하면 

규제개혁은 새 규제를 심사하는 데서 멈추고, 낡은 규제의 축적을 막지 못한다

일몰제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재검토되거나 효력을 잃게 

하는 장치다. 모든 규제에 일몰을 붙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 규제나 한시적 위기 대응 규제에는 유용하다. 일몰제의 목적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설명하게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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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포획

규제포획은 규제기관이 공익보다 규제대상 산업의 이해를 더 잘 반영하게 

되는 현상이다. 포획은 뇌물처럼 노골적일 수도 있지만, 정보의존, 인력교류, 

전문지식의 편향, 반복적 접촉을 통해 조용히 생길 수도 있다.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독립기관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포획 위험에서 출발한다.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산업이나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는 전문성과 속도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강하면 

약한 집행과 책임회피로 흐를 수 있다. 좋은 자율규제는 공적 감독과 투명성, 

이의제기를 함께 갖춘다.

공동규제

공동규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플랫폼,  표준,  개인정보,  금융보안,  의료품질 같은 분야에서 공동규제의 

필요가 커진다. 복잡한 기술영역에서는 정부 혼자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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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된 조건 아래 먼저 시험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정보포털은 샌드박스를 

일정 조건 아래 시장 우선 출시와 시험·검증을 허용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설명한다.388 샌드박스는 무규제가 아니라 조건부 

실험이다.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실제 제도는 둘 중 하나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 위험이 

큰 분야는 사전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위험이 낮은 분야는 사후감독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위험에 맞는 규제강도다.

위험기반 규제

위험기반 규제는 모든 대상에게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위험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의무를  달리하는  접근이다. 식품안전,  금융감독, 

개인정보,  AI,  화학물질,  항공안전에서  자주  쓰인다. 위험기반  규제는 

효율적이지만, 위험평가가 부정확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예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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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원칙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도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환경,  화학물질, 생명공학, 기후,  보건 분야에서 

중요하다. 불확실성을 공개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하며, 새 증거가 나오면 

조정해야 한다.

비례성

비례성은 규제수단이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같은 

목표를 더 약한 부담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한다. 비례성은 

규제완화의 구호가 아니라 좋은 규제의 기본 조건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성을 잃는다.

집행가능성

집행가능성은 규제가 실제로 지켜지고 확인될 수 있는지를 뜻한다. 법문이 

멋있어도 감독인력, 정보, 예산, 절차, 제재수단이 없으면 규제는 종이 위에 

머문다. 집행가능성이 낮은 규제는 준법기업에게만 부담을 주고, 위반자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 좋은 규제는 입법 순간부터 집행현장을 상상해야 한다.

준수비용

준수비용은  규제를  지키기  위해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수수료와 

설비투자뿐 아니라 서류작성, 대기시간, 법률자문, 인증비용, 내부통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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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스템도 포함된다. 규제개혁은 비용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거래비용

거래비용은 계약을 찾고,  협상하고,  감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도량형,  표준,  표시,  공시,  인증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규제다. 

규제가 항상 비용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규제는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믿을 수 있게 해 거래비용을 낮춘다.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어떤 활동의 비용이나 편익이 거래 당사자 밖의 사람에게 미치는 

현상이다. 공장 오염,  감염병  전파,  금융위기,  소음,  탄소배출,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외부효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다.

정보비대칭

정보비대칭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상태다. 

의약품,  금융상품,  장례서비스,  의료,  중고차,  식품,  증권,  개인정보 

서비스에서 흔하다. 표시규제와 공시, 면허와 인증, 설명의무는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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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독점

자연독점은 하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 여러 사업자가 중복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시장구조다. 전력망,  수도, 철도, 통신망 일부가 전통적인 

사례다. 자연독점에서는 경쟁이 약하므로 요금과 서비스 품질, 접속과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389

보편서비스

보편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  전기,  수도,  우편, 의료,  교육,  금융 접근성에서 중요하다. 

보편서비스는 시장성만으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과 계층을 위해 교차보조, 

공공재정, 의무공급, 요금규제를 활용한다.

공익

공익은 규제의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다. 공익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포장하는  말이  될  수  있다. 좋은  규제는  공익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위험을 줄이고 어떤 편익을 만들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재량

재량은 행정기관이 여러 합법적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다. 

모든  상황을 법문에 미리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량은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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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제시,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필요로 한다. 재량이 없으면 행정은 굳고, 

재량만 있으면 예측가능성이 사라진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약하지만 행정기관이 민간에게 특정한 방향을 

권고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다. 한국 발전국가에서 행정지도는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었다. 행정지도는 빠르고 유연하지만,  법적 근거와 책임이 

불명확하면 사실상 강제처럼 작동할 수 있다.

규제기관 독립성

독립성은  규제기관이  단기  정치압력이나  산업포획에서  벗어나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은 책임 면제가 아니다. 

독립기관도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절차를 공개하며, 의회와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국제규제협력

국제규제협력은 국가들이 기준과 절차, 정보와 집행을 조정하는 활동이다. 

식품표준,  항공안전,  금융감독,  관세,  화학물질,  원자력,  개인정보, AI에서 

중요하다. 국제협력은 무역비용을 줄이지만,  국내  민주주의와 규제주권의 

문제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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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경쟁

규제경쟁은  국가나  지역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수준을 

조정하는 현상이다. 좋은 경쟁은 더 효율적인 규제를 만들 수 있지만, 나쁜 

경쟁은 안전과 환경, 노동권을 낮추는 바닥 경쟁이 될 수 있다. 국제협정과 

최소기준은 이런 위험을 줄이려는 장치다.

규제수출

규제수출은 한 지역의 규제가 다른 지역 기업과 정부의 행동까지 바꾸는 

현상이다. EU의 GDPR, DMA, DSA, AI Act, 제품안전과 화학물질 규제는 

역외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390 규제수출은 시장규모와 집행력,  국제표준 

경쟁의 결과다.

킬러규제

킬러규제는  산업이나  혁신을  결정적으로  막는다고  지목되는  규제를 

가리키는  정책용어다. 이  말은  현장  부담을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지만, 조심해서 써야 한다. 어떤 규제는 정말 낡고 중복되어 폐지해야 

하지만, 어떤 규제는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일 수 있다.391

좋은 규제

좋은 규제는 목적이 분명하고,  근거가 있으며,  수단이 비례적이고,  집행 

가능하며,  사후평가와 수정 가능성을 갖는다. 좋은 규제는 비용을 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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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편익을 과장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되 포획되지 않는다. 

좋은 규제는 완벽한 규제가 아니라 학습하는 규제다.

나쁜 규제

나쁜 규제는 목적이 불명확하고, 낡은 위험분류에 매달리며, 비용을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떠넘기고, 집행되지 않거나 임의로 집행된다. 나쁜 규제는 

너무 많은 규제일 수도 있지만,  너무 적은 규제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 

감염병, 제품사고, 환경재난은 규제부족의 비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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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8

한국 규제제도 해설: 법, 기관, 절차

한국의  규제를  이해하려면  법령  이름만  알아서는  부족하다.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정보포털,  부처별 

자체심사,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샌드박스,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기관 내부기준이 함께 작동한다. 

이 부록은 본문에서 흩어져 나온 한국 제도를 독자가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은 한국 규제관리의 중심 법이다. 이 법은 행정규제의 정의, 

규제의 원칙,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기존 규제 정비, 규제등록과 공개의 

근거를 제공한다.392 이 법의 의미는 규제를 부처별 관행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데 있다.

OECD의  한국  규제정책  보고서는  한국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등록, 

규제영향분석,  일몰제 같은 장치를 통해 규제관리 체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393 2026년 현재 제도 명칭과 위원회 구조가 바뀌어도 핵심 질문은 

같다. 비용과 편익, 집행 가능성은 검토되었는가.

규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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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에서 규제는 대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해된다.394 

교육부 같은 부처의 규제합리화 안내도 이 정의를 바탕으로 규제의 개념을 

설명한다.395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396 따라서  담배세나  탄소세처럼  행태를  바꾸는  조세수단이 

경제적으로 규제처럼  작동하더라도,  한국의 규제등록·규제심사 체계에서 

말하는 행정규제와는 법적 범주가 다르다.

국무조정실과 중앙 규제관리

국무조정실은 한국의 중앙 규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안내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규제영향분석, 규제심사 절차를 

설명한다.397 중앙 규제관리는 부처가 자기 분야의 필요만 보고 규제를 만들 때 

생기는 과잉·중복·불일치를 줄이려는 장치다.

좋은 중앙심사는 부처 전문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규제의 전체 비용과 

정부 일관성을 보게 해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한국 규제개혁 제도는 위원회 구조를 통해 발전해 왔다. 이후 제도 개편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체계가 강조되었다.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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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방식의 장점은 여러 부처와 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위원회 제도는 분석역량과 정보공개, 사후평가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규제등록

규제등록은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는지 목록화하는 작업이다. 법령의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조례,  공공기관 기준, 

사실상의 행정관행이 현장 부담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등록은 출발점이지 성과 자체가 아니다.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은  새  규제의  필요성과  대안,  비용·편익,  이해관계자, 

집행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  연구에서  분석서의  충실성과  전문성, 

활용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형  분석의  필요를 

제시했다.399

"이 규제가 필요하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가",  "비규제 대안은 

없는가",  "같은 목적을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집행기관과 

피규제자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가"로 질문을 넓히는 작업이다.

규제비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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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는 새 규제가 민간에 부담을 만들 때 그 비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  정비와  연결하는  제도다.400 비용관리의  장점은 

규제비용을 정책결정의 표면으로 끌어낸다는 데 있다.

따라서 비용관리는 규제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비용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사후평가와 일몰

사후평가는 시행된 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규제가 해결하려던 문제가 무엇인지, 기대한 편익이 무엇인지, 준수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처음부터 기록해야 한다. 사후평가 없는 

규제영향분석은 반쪽짜리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정보포털은 규제정보를 공개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401 

규제개혁에서  공개성은  중요하다. 공개되지  않는  규제는  예측가능성을 

낮춘다.

그러나  포털  공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포털은  이  비공식적·분산적 

규제까지 어떻게 포착할지 계속 개선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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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된 조건 아래 시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정보포털은 샌드박스를 

일정 조건 아래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에서 시험·

검증하게 하는 제도로 설명한다.402 국무조정실도 규제샌드박스의 기본 취지를 

신기술 실증과 규제개선의 연결로 설명한다.403

샌드박스는 예외의 기간,  장소,  규모,  안전조건,  책임,  데이터 제출,  사후 

제도개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와 포괄적 허용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구호로 설명된다. 하지만 실제 

제도설계는 더 복잡하다.

무엇을 금지할지보다 무엇을 사후에 확인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며,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을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지방규제

지방규제는 조례와 규칙,  인허가 관행,  도시계획,  건축,  환경,  영업시간, 

지역축제, 교통, 광고물, 주차, 폐기물 등 생활과 밀접하다.

좋은  접근은  지방의  문제해결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불필요한  중복과 

불투명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다.

공공기관 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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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기준은 법령이 아니더라도 실제 시장진입과 사업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내부규제 연구와 국가기록원의 유사행정규제 정비 

기록은 이런  내부규제가 오래된 규제개혁 과제였음을 보여준다.404 그래서 

한국의 규제개혁은 법령상 규제 수를 줄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공공기관 

내부기준의 공개성, 이의제기 절차, 처리기간 관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의원입법과 규제심사 공백

한국 규제관리의 약한 고리는 의원입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의 부재와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다.405

좋은 규제관리는 입법 경로가 아니라 규제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예산구조와 행정 내부규율

예산도 행정 내부의 강력한 규율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과 결산, 성과관리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406 KDI의 

기금제도 정비 논의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원 간 칸막이 해소 

언급은 재정운용의 유연성과 책임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407 규제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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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고치는 일만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가 제대로 집행될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내부통제 비용을 줄이는 일까지 포함해야 한다.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접근성의  핵심  인프라다. 규제를 

논하려면 먼저 현행 법령과 개정 이력,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와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408 법령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 시민과 기업은 규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연구자는 출처를 명확히 남길 수 있다.

따라서 규제사 연구는 법령정보와 현장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

OECD iREG와 국제비교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와  iREG  지표는  각국의 

규제영향분석,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평가 제도를 비교한다.409 국제비교는 

한국 제도를 상대화하는 데 유용하다.

제도가 법에 있는 것과 실제로 쓰이는 것은 다르다. iREG를 읽을 때는 점수 

자체보다 어떤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고, 그 절차가 실제 정책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한국 규제개혁의 실무적 과제

첫째,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높여야 한다. 법령뿐 아니라 지침,  내부기준, 

지방규제, 공공기관 기준이 실제 부담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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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규제완화와 보호가 충돌할 때 판단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 규제제도의 장점은 빠른 제도화와 디지털 공개 인프라다. 이 간격을 

줄이는 일이 앞으로의 규제합리화가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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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9

조선과 동양의 규제사: 법전, 시전, 도량형

서양 규제사를 말하면 로마법,  중세 길드,  영국 공장법,  미국 행정국가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동양의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시장과 직업, 토지, 물자, 

도량형, 신분, 이동, 의례를 촘촘히 관리했다. 동양의 규제사는 근대 행정국가 

이전에도 국가가 시장과 생활을 세밀하게 조직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양 규제의 특징은 법과 행정, 도덕과 신분질서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다만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거래의 조건을 정했다는 

점에서, 이 제도들은 규제사의 중요한 전사다.

진나라의 통일: 도량형과 문자도 규제다

동아시아  규제사의  상징적  출발점  중  하나는  진나라의  통일정책이다. 

Britannica는 진 왕조가 중국을 통일한 뒤  도량형과 화폐,  문자 체계의 

표준화 등 중앙집권적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410

표준화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진의 통일정책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규제하기 전에, 시장이 읽을 수 있는 공통 언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  점은  현대  규제와도  연결된다. 오늘날의  표준,  인증,  시험성적서, 

회계기준,  데이터 형식,  전자문서 표준은 모두  "서로 다른 행위자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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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와 형식으로 말하게 하는 규제"다. 표준은 금지보다 조용하지만, 시장을 

형성하는 힘은 매우 크다.

소금과 철: 국가독점의 오래된 논쟁

중국 한대의 소금과 철 전매 논쟁도 동양 규제사의 핵심 장면이다.

소금과 철 논쟁은 "국가가 경제를 얼마나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일찍 

제기했다. 재정과 군사안보를 중시하는 쪽은 전매를 옹호했고, 민생과 상업의 

자율을 중시하는 쪽은 국가통제의 폐해를 비판했다.411 오늘날 에너지, 통신, 

금융, 반도체, 희토류, 전략물자 규제를 둘러싼 논쟁도 이 구조와 닮아 있다. 

필수재와 전략물자는 시장에 맡길  수만은 없지만,  국가통제가 과도하면 

혁신과 공급효율을 해칠 수 있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의 규제적 의미

조선의  통치질서를  이해하려면  경국대전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경국대전을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으로 설명하며, 국가 

운영의  여러  제도를  체계화한  법전으로  다룬다.412 경국대전은  오늘날의 

행정규제기본법처럼  "규제관리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관제,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정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규율의 기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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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경험은 규제가 법전에 적힌 문장만이 아니라 집행조직과 사회질서 

속에서 실효성을 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전상인과 금난전권: 보호와 독점의 경계

조선 후기 서울 상업규제에서 중요한 제도가 시전상인과 금난전권이다. 

시전은 국가가 인정한 상업조직이었고, 금난전권은 난전, 즉 허가받지 않은 

상인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413 이는 도시 

상업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 수요를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기존 상인의 독점권이 되어 자유로운 거래를 막았다.

택시 면허, 약국 개설 기준, 전문직 자격,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모두 공익과 기존 사업자 보호의 경계에서 논쟁을 만든다.

1791년  신해통공은  이  독점구조를  흔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신해통공을 정조 때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난전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용한 조치로 설명한다.414 물론 모든 상업이 완전히 

자유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전상인의 독점적 단속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신해통공은 조선 후기의 규제개혁 사례로 읽을 수 있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과 소비자 보호장치를 없애는 일은 다르다.

상평창과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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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상평창은 곡물가격 안정과 구휼의 기능을 가진 제도로 설명된다.415 

흉년에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풍년에는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비축이 충분하지 않으면 위기 때 효과가 없고, 과도하면 민간 저장과 거래를 

왜곡한다. 그러나 식량처럼 생존과 직결되는 물자는 완전한 자유가격만으로 

다루기 어렵다. 상평창은 국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저장과 방출을 

통해 시장을 조정하려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조선 규제사의 현재적 의미

조선과 동양의 규제사는 현대적 자유주의의 기준에서만 평가하면 쉽게 낡은 

통제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제도들은 국가가 세금과 군역을 배분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필수재를  관리하고,  재난과  흉년에  대응하려  한 

장치이기도 했다.

오늘의 규제개혁은 이 역사를 거꾸로 반복한다. 독점과 특권은 줄여야 

하지만,  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표준과 정보,  안전기준은 필요하다. 규제는 

질서를 만들지만, 그 질서가 굳으면 특권이 된다.



259

Chapter. 50

규제개혁의 실행법: 정부의 도구와 민간의 전략

규제개혁은 선언보다 절차다. "규제를 풀겠다"는 말은 쉽지만, 어떤 규제가 

문제인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어떤 위험이 남는지, 무엇으로 대체할지, 

어떻게 집행할지 설명하지 못하면 개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안전을 달성하는 

더 낮은 비용의 수단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 장은 규제개혁을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규제개혁은 정부 

내부의 행정기술이면서,  기업·시민·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공개적 과정이기도 하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

한국의 규제개혁을 이해할 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책언어를 빼놓기 

어렵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구호가 아니라 행정 안에 쌓인 예외,  관행, 

불투명한 내부기준, 법령보다 강한 지침, 부처 사이의 책임 떠넘김, 반복되는 

서류 요구, 사문화된 허가와 검사를 정상적 법치와 공개된 절차로 되돌리자는 

문제의식이었다. 법령에는 없지만 공공기관 내부규정이나 지방 현장관행이 

사실상 의무처럼 작동할 수 있고,  담당자 구두해석 하나가 투자와 영업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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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공직에서 정책조정, 평가, 규제 업무를 맡으며 관여했던 비정상의 

정상화도 이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와 규제관리 

체계가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대안, 비용, 집행가능성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417 "정상화"는 규제완화와 동일하지 않다. 정상화는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부담을 구분할 수 있는 행정의 기초체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 관점은 앞에서 본 세계은행의 SMART 원칙과도 연결된다. 보이지 않는 

내부규제와  관행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리  법령을  고쳐도  현장의 

체감부담은 줄지 않는다.

사고 직후 규제의 72시간과 그 이후

사고 직후에는 원인보다 책임을 묻는 문장이 먼저 나온다. 이때 영구규칙을 

곧바로 확정하면 가장 눈에 띄는 원인만 금지하고 조직·예산·감독 실패 같은 

구조적 원인을 놓치기 쉽다. 긴급명령은 가능하되 적용범위와 기간을 최소화

하고, 정식 규칙은 사고조사 뒤에 설계하는 편이 낫다.

실무자는 여섯 가지를 따져야 한다. 사고 전의 기준위험, 규제가 겨냥한 원

인, 다른 위험으로의 전이, 현장의 집행능력, 종료·재검토 날짜, 피해자와 현

장전문가의 참여다. 여론이 뜨거울수록 규제의 온도는 절차가 낮춰야 한다.

1단계: 문제를 규제가 아니라 병목으로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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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어떤  규제가 나쁘다"가 아니라  "무엇이 병목인가"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지연의 원인이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고시인지,  지방 

조례인지, 담당자 해석인지, 서류 중복인지, 인력 부족인지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법령은 그대로 두고 서식과 심사흐름만 고쳐도 체감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

좋은 병목정의는 시간, 비용, 불확실성, 위험을 분리한다. 어느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은 민원처리에 머문다.

2단계: 법적 근거와 집행경로를 그리기

규제개혁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근거의  층위다. 공공기관 

내부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계약과 심사관행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 제안은  "폐지"  또는  "완화"라는 결론보다 먼저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법률  개정인지,  하위법령 개정인지,  유권해석  변경인지, 

적극행정인지,  사전컨설팅인지,  샌드박스인지,  표준가이드라인인지가 

달라지면 필요한 시간과 정치적 비용도 달라진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절차와 규제정보포털은 이런 규제관리의 제도적 입구를 제공한다.418

3단계: 대안을 세 개 이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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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현행 유지"와  "폐지"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여기에 사후보고 

전환, 보험·보증 의무, 제3자 인증, 표준계약,  정보공개, 샌드박스, 일몰제, 

자동승인제, 공동심사 같은 대안을 더할 수 있다.

예컨대 화학물질 규제에서 대안은 단순  폐지가 아니다. 고위험 물질은 

현행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되, 저위험·소량·연구개발 물질은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런 대안설계가 있어야 규제개혁이 안전과 혁신의 교환처럼 보이지 

않는다.

4단계: 비용뿐 아니라 편익과 분배효과를 보이게 하기

기업은 규제비용을 잘 안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 환경피해 예방, 사고감소, 

신뢰형성 같은 편익은 분산되어 있고 늦게 나타난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과 

OMB  Circular  A-4가  비용·편익·대안·불확실성·분배효과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419

따라서  민간의  제도개선  제안도  비용표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제개혁의 

설득력은 "우리 비용이 크다"에서 "사회 전체로 보아 더 나은 수단이 있다"로 

이동할 때 커진다.

5단계: 일몰과 사후평가를 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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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를 고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일정 기간 동안만 완화하고,  사고와 민원,  시장효과를 기록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거나 보완조건을 붙이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설명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혁신서비스를 시험하고, 소비자 보호조건을 붙이며, 그 결과를 법령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420 실험은  면제가  아니라  학습이다. 좋은  샌드박스는 

성공사례뿐 아니라 실패사례도 기록한다.

영국식 비용상쇄의 사용법

영국의 one-in one-out과 one-in two-out은 규제개혁 방법론에서 자주 

인용된다. 새 규제가 기업에 순비용을 만들면 기존 부담을 같은 규모 또는 더 

큰  규모로  줄이라는  방식이다.421 이  제도는  부처가  규제비용을  쉽게 

외부화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 방식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하다. 숫자는 경보장치이지 판단 

그 자체가 아니다.

미국의 민간 참여: 의견제출, OIRA 면담, 로비

미국 규제과정은 민간 참여의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다. Regulations.gov는 

연방 규칙제정 절차에서 대중이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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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구다.422 좋은 의견서는 단순한 찬반표가 아니라 법적 근거, 비용자료, 

기술자료, 대안문안, 예상 부작용을 제시한다.

Reginfo.gov는 Executive Order 12866에 따른 규제심사와 회의 정보를 

공개한다.423 기업은 이 면담에서 규제안의 경제적 영향, 기술적 실행가능성, 

대안적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Lobbying Disclosure Act 체계는 일정 요건의 로비활동을 등록·보고하게 

하며,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정책영향 활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424 

로비는  뇌물이나  청탁과  같지  않다. 규제개선을  원하는  기업은  로비를 

하더라도 자료의 정확성, 이해충돌 공개, 공익적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개선 전략

첫째, 규제지도(regulatory map)를 만든다. 규제기관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만든 지도는 협의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사례가 아니라 데이터를 모은다. 지연일수, 제출서류 수, 시험비용, 

중복검사,  불확실성 때문에 포기한 투자,  소비자 편익,  사고예방 대책을 

수치화한다.

셋째, 공익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한다. 소비자 보호, 환경, 노동, 지역사회 

우려를 미리 반영하면 반대논리도 줄어든다.

넷째, 연합을 만든다. 다만 연합은 기존 사업자의 진입장벽 유지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규진입자와 소비자 관점을 함께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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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표준과 자율규제를 활용한다. 자율규제가 효과를 가지려면 위반시 

제재, 공개, 독립성, 정부의 백스톱 권한이 필요하다.

여섯째, 소송과 불복은 마지막 수단으로 준비한다. 그러나 소송만으로 좋은 

규제개혁이 되지는 않는다. 소송은 특정 처분을 다투는 데 강하지만, 제도의 

대안을 설계하는 데는 협의와 입법과정이 더 중요하다.

포획을 피하는 규제개혁

민간 참여가 많아질수록 규제포획의 위험도 커진다. 규제기관은 전문정보를 

얻기 위해 산업계에 의존하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계의 언어로만 문제를 보게 

될 수 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자료가 반영되었는지,  왜 특정 대안이 

선택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목소리가  큰  이해관계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관리 방식을 더 낫게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

결국 규제개혁의 실행법은 간단한 원리로 돌아온다. 규제개혁은 한 번의 

캠페인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이 함께 배우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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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규제를 다시 읽는 일

규제의 역사는 사회가 무엇을 위험으로 보았고 무엇을 배우지 못했는지를 묻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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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규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은 규제를 찬양하려는 책도, 규제를 비난하려는 책도 아니다. 시장의 

저울, 항구의 검역소, 공장의 감독관, 철도의 요금표, 식품의 라벨, 방송의 

면허장,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플랫폼의  알고리즘,  탄소배출권,  AI 

위험분류표. 규제는 이런 작은 문서와 장치 속에서 사회가 무엇을 위험으로 

보는지 드러낸다.

규제의 역사는 자유와 통제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플랫폼과 사이버보안이 새로운 권력과 위험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목표도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데 있을 수 없다. 낡은 허가, 

중복서류,  불투명한 내부지침,  실익 없는 보고,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기준,  특정 집단의 지대를 보호하는 면허,  실제 위험보다 과도한 금지는 

줄여야 한다. 그러나 없애면 안 되는 규제도 있다. 대기와 물, 식품과 의약품, 

금융안정,  감염병,  원자력,  개인정보,  노동과 주거, AI와 사이버보안에서 

규제부족의 비용은 너무 크다.

첫째, 규제는 시장의 반대가 아니라 시장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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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는 가격이 필요하지만, 가격만으로 시장은 충분하지 않다. 도량형, 

표시, 공시, 인증, 회계, 안전검사 같은 규제는 시장을 억압하기보다 시장을 

가능하게 한다.425

이 말은 모든 규제가 좋다는 뜻이 아니다. 소비자가 성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시규제와, 특정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면허규제는 같은 이름으로 

묶을 수 없다. 규제개혁은 이 구분에서 시작해야 한다.

둘째, 규제는 위험의 발견에서 시작한다

감염병이 도시를 위협할 때 검역이 등장했고, 공장과 철도가 사람을 다치게 

할 때 감독관과 안전기준이 등장했다. 식품과 의약품이 소비자를 속일 때 

표시와 안전성 심사가 등장했고, 금융위기가 경제 전체로 번질 때 자본규제와 

예금보험, 스트레스테스트가 등장했다.426

위험을 과장하면 과잉규제가 되고, 위험을 축소하면 재난이 된다.

셋째, 규제는 정보의 문제다

증권공시,  식품라벨,  영양성분표,  장례식 가격표,  안경 처방전,  개인정보 

동의서, AI 투명성 의무는 모두 정보규제다.427 국가는 모든 선택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와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는 있다.

중요한 정보를 비교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게 한다.

넷째, 규제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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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국가에서  규제는  법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와  Federal  Register,  한국 

행정규제기본법, OECD  규제정책 권고는 모두 규제를 절차의 문제로 본다.
428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대안을 비교하고, 비용과 편익을 설명하고, 사후에 

다시 평가하는 일은 규제의 민주적 정당성을 만든다.

다섯째, 규제개혁은 폐지만이 아니다

규제개혁은 폐지, 완화, 강화, 통합,  디지털화, 기준 전환, 사후평가, 예외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환경·안전·개인정보·AI·사이버보안의 많은 

영역에서는 더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429

규제개혁은  숫자를  줄이는  행정운동이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제도학습이어야 한다.

여섯째, 좋은 규제는 비례적이어야 한다

비례성은 규제목적과 수단의 균형이다. 드론,  AI,  화학물질,  식품안전, 

금융감독처럼 위험이 다양한 분야에서는 위험기반 접근이 필요하다.430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왜 더 약한 수단으로는 부족한지, 

어떤 조건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일곱째, 규제는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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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지  않는  규제는  법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환경법,  식품안전, 

노동법, 금융감독, 개인정보보호는 모두 집행능력 없이는 선언에 머문다.431

집행가능성은  규제강도를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보고하고, 어떤 자료로 확인하며,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지 정해야 한다.

여덟째, 규제는 포획될 수 있다

면허,  표준,  조달,  인증,  요금규제,  보조금 조건은 모두 포획될  수 있다. 

마가린  규제,  택시  메달리온,  일부  직업면허,  조달담합은  이런  긴장을 

보여준다.432

포획을 막으려면 투명성, 회전문 관리, 이해관계자 다양성, 자료공개, 독립적 

평가가  필요하다. 소비자와  신규  진입자,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처럼 

조직화되기 어려운 이해관계도 규제절차 안에 들어와야 한다.

아홉째, 규제는 국제화된다

식품표준은  Codex로,  항공안전은  ICAO로,  관세는  WCO와  WTO로, 

원자력은 IAEA로, 개인정보와 AI는 EU와 OECD의 언어로 국제화되었다.433 

물건과 데이터, 자본과 위험이 국경을 넘기 때문이다.

국제규제협력은 무역비용을 줄이고 위험대응을 돕지만,  국내 민주주의의 

질문도 남긴다. 국제표준은 기술문서이면서 권력문서다.

열째, 규제는 사후에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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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처음부터 완벽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규제개혁도 이제 새 규제 심사만이 아니라 기존 규제의 효과와 현장 부담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더 강해져야 한다.434

샌드박스는 예외를 허용하되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으로 제도를 고치려 

한다.435 규제가 학습한다는 생각을 제도화한 것이다. 다만 샌드박스가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공개성과 사후평가가 필수다.

한국에 남는 질문

한국 규제의 역사는 발전국가의 속도와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  디지털 

정부와 샌드박스, 첨단산업 경쟁과 안전·환경 갈등이 겹친 역사다. 그러나 그 

속도는  때로  현장과의  거리,  형식적  영향분석,  부처별  중복,  공공기관 

내부기준, 지방규제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과제는 세 가지다. 완화가 안전과 환경,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평가보고서가 쌓이는 것만으로는 

규제가 배우지 않는다.

작은 역사에서 얻는 큰 결론

규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울에서  데이터로,  굴뚝에서  탄소로, 

방송면허에서 플랫폼  알고리즘으로,  항구 검역에서 글로벌  보건규칙으로, 

장부에서 AI 모델로 이동한다. 규제의 이름은 바뀌지만 질문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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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질문은 이것이다. 사후에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 책 자체도 그 질문 위에 놓여 있다. 한쪽에서는 저작권,  학습데이터, 

합성콘텐츠 표시, 자동화된 문서 생산의 책임을 둘러싼 규제가 더 엄격해질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AI 도구가 너무 일상화되어 "AI의 도움을 받아 쓴 

책"이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구별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 저자가 

질문을 세우고, AI가 자료와 문장과 이미지를 거들며, 다시 인간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직 가능했던 시기의 기록이다.

이 책의 답은 하나다. 나쁜 규제는 줄이고,  필요한 규제는 더 정확하게 

만들고, 새 위험에는 실험과 사후평가로 대응해야 한다. 위험을 숨기지 않고, 

자유를 가볍게 포기하지 않으며, 공익이라는 말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회다. 그런 사회에서 규제는 명령이 아니라 학습의 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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